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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문
지금까지 우리의 주택정책은 주택건설확대와 주택보급률 증대 등에 초점이 맞
추어져 왔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은 정책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 물론 
영구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의 임대주택프로그램과 근로자․서민을 위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등의 제도가 있었으나 수혜계충이 한정적이었고 대부분이 
상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았다. 
최근에 과거의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되면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
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복지적 성격이 한층 강화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현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일부는 건설교통부에서 일부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제도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의 주택정책이 시장참여가 가능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물리적 정책
이었다면 앞으로는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중시하는 주거정책이 되어야 한
다. 또한 시장참여가 가능한 계층의 주택문제는 시장에서 해결되도록 하고 공공
부문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제고에 주력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는 주거정책의 복지적 기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교통부의 임대주택공급계획에 따르면 2007년에는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총 
주택재고의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10%가 복지선진국
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재고 확대와 함께 주거비지
ⅱ원이 현실화되고 대상계층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간다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수
준은 점차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행정부처간 원활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관한 장
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주거정책과 복지정
책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협동연구로서 양 연구원이 
협조하여 서로의 장점을 활용한 좋은 연구사례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성심껏 수행한 고철 선임연구위원과 천현숙 책임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의 박능후 연구위원, 이태진 연구위원, 최현수 주임연구원과 노언정 연구원
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02년 12월
국토연구원 원장  이 규 방
ⅲ요   약
제1장 서 론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정책은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주거급
여제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급여제도가 제도간 연계 없이 시행되고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을 제시하는 것
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복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 , 둘째,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소요 분석, 셋째, 저소득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건교부의 
주택정책과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간의 연계성 구축방안을 제시, 넷째, 공공임
대주택제도 및 주거급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내용
이다.
제2장 복지정책과 주거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복지국가를 분류하는 데는 여러 가지 틀이 있으나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관한 
최근의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연구는 Esping-Andersen(1990)에 의해 이루어
졌다. 그는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사회권이 국민들의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얼마
ⅳ나 줄이느냐 하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정도와 복지국가정책이 사회계
층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기준에 따르
면 서구자본주의 복지국가는 크게 자유주의적 복지국가(Liberal Welfare State), 조
합주의적 복지국가(Corporatist Welfare State),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의 세 개의 복지국가 군으로 분류된다.
주거정책에 대한 유형화는 크게 주택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정도에 따른 구분
과 Esping-Andersen식 탈상품화와 사회적 계층분화를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유형
별 구분으로 나뉜다.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주거정책의 유형화는 유형화의 기준
과 대상 국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띄기는 하나 어느 정도 공통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캐나다․영국 등 자유주의 복지국가모형에 속하는 
국가들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모형에 속하는 국가들로 
양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복지국가론의 복지국가 모형 구분 상 국가들과 주
거정책의 구분 상 국가들이 다소 일치하는 점을 보인다. 
제3장 외국의 주거정책
주택이라는 재화의 속성상 주택의 건설, 소비, 자금운영, 분배와 입지에 대한 
정부개입은 보편적인 것이 되고 있지만, 개입정도 및 정책수단은 각 국가의 정치
이념, 문화적 가치, 경제적 사정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주택정책의 경우, 자유주의 복지국가모형
에 속하는 국가들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토지가 넓은 미국의 경
우 민간에 의한 주택건설이 주를 이루고 공공주택 공급역할은 축소되는 모양을 
보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토지가 좁은 일본과 영국의 경우 정부가 직접적인 주택
의 공급주체가 되거나 혹은 주택문제에 곤란을 느끼는 계층에 대한 시장보완적
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ⅴ조합주의 복지국가 군에 속하는 프랑스의 경우 적정한 부담의 양질의 주택제
공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으며 HLM기관을 통한 사회주택 공급, 공공과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세제우대를 통해 자가주택과 임대주택의 균형 유도, 주택에 대한 지
원에서 사람에 대한 지원제도로 전환되어 주거수당제도에 주된 비중을 두고 있
다. 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개인이나 가구에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
는 조건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사회주택를 공급하는 형태이다.
독일의 경우 2차 대전이후의 주택부족난으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긴 
하였으나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1960년대부터 민간자본시장과 민간개발업
자가 주택공급을 주도하는 민간주도형 주택정책을 펴왔다. 스웨덴은 복지모형의 
전형적인 국가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국민에게 최소한의 
복지가 아닌 최적의 복지를 제공함을 주택정책의 목표로 삼고 대규모의 주택 보
조 및 규제를 실시하여 투입부문부터 생산․분배 및 소비부문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주택체계를 잘 조직화하여 종합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며 주거비지출을 줄이
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거급여의 경우 각 국가마다 차이점은 있지만, 주거급여 정책에 있어 현재 서
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보편적인 경향은 주거급여 수혜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주거안정을 위해 어떤 형태의 보조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정책목표달성에 합당한가에 대한 오랜 논의 끝에 주거에 대한 보조
는 주택공급의 생산자보조방식에서 주거급여형태의 소비자보조방식으로 이행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주거급여형태의 소비자보조방식이 첫째, 최저주거기준을 확
보할 수 있으며, 둘째, 다수 주민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용이하며, 셋째, 일반적인 
소득향상정책보다 더 효과적으로 주거빈곤을 해결할 수 있으며, 넷째, 주택구매
력이 없는 가구에게 임대료 보조지원을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및 주택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이 작용하였다. 또한, 주거급여형태의 
소비자보조방식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에게 임대료를 보조함으로써 구매력을 증
ⅵ진시켜 민간임대주택업자나 임대주택소유자의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등 자본주
의 시장경제원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제4장 한국의 복지정책 및 주거정책
사회복지 영역에서 소득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은 크게 공공부조, 사회보
험, 보편적 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부조는 저소득가구, 노인, 장애인 등 
특정 범주를 대상으로 자산조사에 기반하여 급여를 제공하며, 사회보험은 가입
자의 기여를 바탕으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국민연금제도, 건
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제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소득보장제도 가운데, 주거복
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각종 급여는 보편적 수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
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부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조는 오랜 역사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 기
능을 수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2000년 부터 도입된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 
자활지원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
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정책으로의 전환
을 가져왔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다양한 급여종류 가운데 주거급여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처
음으로 시행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와 주거급여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면, 
현행 공공부조제도는 보충성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제도의 특성상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 급여의 수급범위에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이 존
재한다는 점, 다른 사회복지제도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주거급여의 경우 급여의 현실성과 관련된 
주거급여의 수준 및 수급범위 등에서 적절한 주거보장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ⅶ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의 주택정책은 분양주택 위주로 이루어져있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이 부족하였고, 전세 및 주택구입자금 등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저소
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상계층의 설정 및 
대상계층과 수혜계층의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소형분양주택이나 공공임
대주택이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실질적
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영구임대를 제외한 공공
임대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최하위 소득계층보다는 다
소 높은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최하위소득계층을 대한 주거정책 프로
그램이 미진한 문제점이 있어왔다.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은 정책의 수혜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다르고, 지원의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제도간에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나
타나고 있다.
제5장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소요
저소득층의 주거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상법상의 수급자와 차
상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가구특성 및 주거특성에 있어서 일반가구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우선 단독가구, 편모나 편부가정의 비율이 높고 저학력 고연령층이 많았
고 소득평균은 53.6만원으로 일반가구조사 평균인 261.3만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
았다. 주거실태에 있어서는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38.1%로 높고 각종 시설사용에 
있어서도 전용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 시설사용 비율도 낮은 편이었다. 
가구당 주거사용면적은 평균 10.0평으로 일반가구 평균 24.8평에 비해 매우 작았
고 평균사용방수도 1.8개로 일반가구 2.6개에 비해 작았다.
최근 5년간 이동횟수는 0.8∼1.3번으로 이사횟수가 많지 않으며 현 주택에서 
ⅵ거주기간도 9.2년으로 긴 편이다. 면적이나 시설사용에 있어서 불편을 감수하면
서도 주거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자원의 제약과 더 이상 싼 집을 찾을 수 없다
는 현실적 제약 때문이다. 전 집에서의 이동사유 역시 전월세인상액을 감당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소득평균은 51.9만원, 소비평균은 51.7만원이었으며 수급자와 차상위층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총 재산이 397.6∼3,232만원이었고 총부채는 298.
7∼1,057.1만원이었고 재산에서는 차상위층이 수급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은 평균 1,367.6만원,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월임대료
는 13.2∼23.8만원이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45.9%로 매우 높았다.
기존의 주거복지프로그램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은 영구임대주택이었고 희
망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영구임대주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수리사업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소비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식료품비
가 첫 번째로 높고 다음이 주거비였으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서도 식료
품비가 1순위, 주거비가 2순위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은 전체적으로 64.6%로 일반가구 29.2%에 비해 매
우 높았다.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시장임대료가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주거비지
불능력미달가구 비율도 22.8∼29.5%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 소득 3십분위 이하
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또는 주거비지불능력 미달인 가구 비율은 
18.2%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거복지의 대상계층은 총가구의 18.2% 
정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장 주거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연계방안
복지선진국의 경우 임대료 보조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어느 한쪽으로 전개되
는 것이 아니라 두 방향의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임
대료 보조정책의 확대 또는 임대료 보조정책 중심으로의 전환은 일정 수준 이상
ⅸ의 공공임대주택공급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주거급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체계하
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주거급여 수준 및 수급범위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어야만 주거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수
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자격을 상실할 경우 생계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없는 방식이어서 탈빈곤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
다. 주거급여 분리운영은 현금과 현물의 배합이 용이해진다는 점, 수급자에게 지
급하는 방안 외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현재 일괄지급방식에서 수급자의 개별 주거사정에 따라 개별화된 지
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정책적 이점이 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의 기준 이외에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도 정책대상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한편 아직 공공임대주택재고 비율이 총 주택의 7.7%로 낮으므로 공공임대주
택도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대도시지역과 달리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은 
주택보급률이 높으므로 주거급여 중심으로 지원하고 주택이 부족한 대도시지역
은 공공임대주택재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주거급여를 현실
화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현재 수급자
에서 차상위층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소득과 자산이외에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건설
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2007년경에는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40만호로 총주택재고중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적정 공공임대주택재고를 확대할 때까지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패키지로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
하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한
다. 주거급여는 현재 통합운영방식에서 점진적으로 분리하여 2007년에는 완전히 
ⅹ분리하도록 한다. 또 주거급여 대상계층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07년에는 차
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까지 제공하도록 한다.
중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 10%를 달성하되 이는 공공이 소유하고 관리
하는 임대기간 10년 이상의 순수한 의미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 제고
하도록 한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포함하여 10%를 목표로 
하였으나 중기적으로는 순수 공공임대주택비율을 10%로 제고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국가가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거복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일반가구 중 소
득이 제3십 분위 이하이면서 죄거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비지불능력이 미
달되는 가구비율이 18.2%이므로 이들이 모두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의 수
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근로소득가운
에 자가구입을 목적으로 저축할 경우 이 금액의 일정비율을 matching하여 제공하
는 IDA(Individual Developmenr Account)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저소득층이 자산축
적을 통해 자가를 보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빈곤에서 탈피
하도록 유도한다.
차   례
   서  문 ··········································································································ⅰ
   요  약 ··········································································································ⅲ
제 1 장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3. 연구의 방법 ··································································································· 2
1) 문헌조사 ···································································································· 2
2) 설문조사 ···································································································· 2
3) 외국사례분석 ····························································································· 2
4. 연구흐름도 ··································································································· 4
제 2 장 복지정책과 주거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 5
1. 복지국가의 개념 ···························································································· 5
2. 복지국가 유형화 및 유형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 9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Liberal Welfare State) ···································· 9
2)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Corporatist Welfare State) ·························· 10
3)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 11
3. 주거복지정책의 유형화 ··············································································· 13
4. 사회정책으로서의 주거정책 ········································································ 16
제 3 장 외국의 주거정책 ···················································································· 19
1. 자유주의 복지국가군 ··················································································· 19
1) 영국 ········································································································ 19
2) 일본 ········································································································ 27
3) 미  국 ··································································································· 34
2. 조합주의 복지국가 군 ················································································· 40
1) 프랑스 ····································································································· 40
2) 독  일 ··································································································· 49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군 ·········································································· 55
1) 스 웨 덴 ································································································· 55
4. 주거복지정책의 유형화 ··············································································· 62
제 4 장 한국의 복지정책 및 주거정책 ····························································· 73
1. 공공부조정책의 현황과 평가 ······································································· 73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74
2) 주거급여 ································································································· 82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주거급여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 87
2. 주거복지제도의 현황과 평가 ······································································· 91
1) 주거복지정책의 목적과 수단 ·································································· 91
2) 주거복지제도의 현황 ·············································································· 94
3) 주거복지제도의 평가 ············································································ 100
4) 주거복지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 114
3. 주거와 복지의 이원적 운영 평가 ···························································· 117
제 5 장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소요 ············································ 121
1. 조사개요 ···································································································· 121
1) 조사대상자 ···························································································· 121
2) 지역선정기준 ························································································ 121
3) 조사지역 및 표본수 ·············································································· 122
2. 저소득층의 가구특성 및 주거실태 ···························································· 122
1) 수급가구 일반현황 ················································································ 122
2) 가구특성 ······························································································· 125
3) 주택유형 및 입지특성 ·········································································· 131
4) 주거면적 및 시설사용현황 ···································································· 134
5) 주거만족도 및 개선사항 ······································································· 140
6) 주거이동 ······························································································· 144
7) 소득 및 주거비지출 ·············································································· 149
3. 주거복지수혜현황 및 욕구 ········································································ 157
1) 복지프로그램 인지도 ············································································ 157
2) 복지프로그램 수혜현황 ········································································· 158
3) 복지프로그램 희망정도 ········································································· 161
4.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 비율 ····························· 164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164
2)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 현황 ····························································· 165
3) 주거비보조 가구규모와 지원액 추정 ···················································· 169
4) 주거비보조 지원액 ················································································ 171
제 6 장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 173
1.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논리 및 구조 ················································ 173
1)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가능성 ······················································ 173
2)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에서의 시사점 ·········································· 179
2. 주거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연계방안 ······················································· 184
1) 주거정책과 임대료보조정책의 추진방향 ··············································· 184
2) 주거급여제도 분리계획 및 운영방안 ···················································· 187
   참고문헌 ···································································································· 193
   SUMMARY ····························································································· 199
   부  록 ······································································································· 201
표 차례
<표 2-1> 복지국가 개념에 대한 학자별 정의 ··················································· 7
<표 2-2> 복지국가 유형의 항목별 비교 ·························································· 12
<표 2-3> 보온(L.S.Bourne)의 유형화(1991) ·············································· 15
<표 2-4> 도니슨(Donnison)의 유형화(1982) ·············································· 15
<표 2-5> 할로 및 바로우․던칸(Harloe&Barlow․Duncan)의 유형화(1995) ··· 16
<표 3-1> 영국의 주거급여 및 주거관련급여 체계 ·········································· 26
<표 3-2> 나라별 자가 및 임대주택 규모 ························································ 29
<표 3-3> 일본의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제도 ··················································· 30
<표 3-4> 일본의 주요 임대주택관련세제 ······················································ 32
<표 3-5> 공공임대주택공급을 위한 주요지원프로그램 ·································· 37
<표 3-6> 주거급여(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의 유형 ············ 39
<표 3-7> 가족주택수당의 급여 선정 기준 ······················································ 47
<표 3-8> 사회주택수당의 급여 선정 기준 ······················································ 48
<표 3-9> 지역유형별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기준 (2002) ···························· 54
<표 3-10> 주택금융지원 ················································································· 58
<표 3-11> Housing Allowance 급여체계 및 기준 (1997) ························ 61
<표 3-12〉가구유형 및 가구원수별 월 최대급여액 및 최대주거면적(2001) 61
<표 3-13> 외국의 주택정책 ············································································ 64
<표 3-14> 주거급여 유형화 기준 ···································································· 66
<표 3-15> 주거급여의 유형화(6개국) ···························································· 67
<표 4-1〉가구규모별 소득기준 ········································································ 76
<표 4-2〉가구규모별 재산기준 ········································································ 76
<표 4-3〉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추이 ··············································· 78
<표 4-4〉최근 5년간 현금급여기준 변화추이 ················································· 80
<표 4-5〉연도별 기초보장제도 예산 ······························································· 82
<표 4-6〉1999년 최저주거비 계측결과 ·························································· 83
<표 4-7> 2002년도 최저주거비와 주거급여 ··················································· 85
<표 4-8> 2002년 주거현금급여 기준 ····························································· 86
<표 4-9> 2002년 주거현물급여 기준 ····························································· 86
<표 4-10>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 전세부문 ··············································· 96
<표 4-11> 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성과 재고현황 ············································· 98
<표 4-12> 임대주택건설용지 택지공급가격 ···················································· 99
<표 4-13> 공공주택 건설 실적 ····································································· 102
<표 4-14> 공공부문 주택건설 실적 ······························································ 103
<표 4-15> 소형분양주택의 효율성 추정 ······················································· 105
<표 4-16> 사회적 비용 대비 입주자 편익 ···················································· 108
<표 4-17>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성 지수 ······················································· 110
<표 4-18> 시도별 주택보급률 및 제도권 임대주택 재고현황 ······················ 113
<표 5-1> 조사지역 ························································································ 122
<표 5-2> 가구특성 비교 ················································································ 123
<표 5-3> 주거특성 비교 ················································································ 124
<표 5-4> 조사대상자의 특성 ········································································· 125
<표 5-5> 지역별 계층별 가구원수 ································································ 126
<표 5-6> 수급자․차상위층별 가구형태 ······················································· 126
<표 5-7> 수급자․차상위층별 가구주 성별 ·················································· 127
<표 5-8> 수급자․차상위층별 장애여부 ······················································· 127
<표 5-9> 수급자․차상위층별 가구주의 건강상태 ········································ 128
<표 5-10> 수급자․차상위층별 가구주의  만성질환여부 ····························· 128
<표 5-11> 수급자․차상위층별 가구주의 학력 ············································· 129
<표 5-12> 수급자․차상위층별 가구주  연령 ·············································· 129
<표 5-13> 수급자․차상위층별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 130
<표 5-14> 수급자․차상위층별 가구주의 직업직종 ······································ 131
<표 5-15> 지역별 주택유형 ·········································································· 132
<표 5-16> 수급자․차상위층별 입지특성 ····················································· 133
<표 5-17> 지역별 점유형태 분포 ································································· 133
<표 5-18> 수급자․차상위층별 점유형태 ····················································· 134
<표 5-19> 수급자․차상위층별 주거면적 ····················································· 134
<표 5-20> 지역별 사용방수 ·········································································· 135
<표 5-21> 점유형태별 사용방수 ··································································· 135
<표 5-22> 수급자․차상위층별 사용방수 ····················································· 136
<표 5-23> 점유형태별 부엌 사용형태 ·························································· 137
<표 5-24> 지역별 화장실  사용형태 ···························································· 137
<표 5-25> 지역별 목욕시설 사용형태 ·························································· 138
<표 5-26> 지역별 난방시설 사용 ································································· 138
<표 5-27> 점유형태별 출입구 사용형태 ······················································· 139
<표 5-28> 지역별 상수도시설 사용형태 ······················································· 139
<표 5-29> 지역별 편의시설 만족도 ······························································ 140
<표 5-30> 지역별 주거환경문제의 심각도 ···················································· 141
<표 5-31> 점유형태별 주거환경문제의 심각도 ············································· 141
<표 5-32> 지역내 주거환경 중 우선 개선사항 ············································· 142
<표 5-33> 주택의 우선 개선사항(1순위) ····················································· 142
<표 5-34> 주택의 우선 개선사항 (2순위) ··················································· 143
<표 5-35> 수급자․차상위층별 주택의 개보수 비용 ···································· 144
<표 5-36> 지역별 거주기간과 이사횟수 ······················································· 144
<표 5-37> 점유형태별 거주기간과 이사횟수 ················································ 144
<표 5-38> 점유형태별 전 주택에서 이사 이유 ············································· 145
<표 5-39> 점유형태별 현 주거지역으로 이사 이유 ······································ 146
<표 5-40> 점유형태별 이사 계획 및 희망여부 ············································· 147
<표 5-41> 점유형태별 이사할 수 없는 이유 ················································ 147
<표 5-42> 지역별 이사시 희망 주택유형 ····················································· 148
<표 5-43> 점유형태별 희망주택 ··································································· 149
<표 5-44> 지역별 최근 3개월간 항목별 소득현황 ······································· 150
<표 5-45> 점유형태별 재산 및 부채현황 ····················································· 151
<표 5-46> 가구주연령별 재산 및 부채현황 ·················································· 151
<표 5-47> 점유형태별 부채의 주원인 ·························································· 151
<표 5-48> 점유형태별 저축의 주목적 ·························································· 152
<표 5-49> 지역별 소비현황 ·········································································· 153
<표 5-50> 점유형태별 소비현황 ··································································· 153
<표 5-51> 점유형태별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지출항목 ······························· 154
<표 5-52> 지역별 주택가격 및 임대료 ························································· 154
<표 5-53> 수급자․차상위층별 주택가격 및 임대료 ···································· 155
<표 5-54> 가구원수별 전세보증금 ································································ 155
<표 5-55> 가구원수별 보증부월세의 월세 ···················································· 156
<표 5-56> 점유형태별 대출 상환관련 사항 ·················································· 156
<표 5-57> 점유형태별 대출금 상환액 연체여부 ··········································· 157
<표 5-58> 지역별 복지프로그램 인지도 ······················································· 158
<표 5-59> 소득계층별 복지프로그램 인지도 ················································ 158
<표 5-60> 지역별 복지프로그램 수혜현황 ···················································· 159
<표 5-61> 점유형태별 복지프로그램 수혜현황 ············································· 159
<표 5-62> 소득계층별 복지프로그램 수혜현황 ············································· 160
<표 5-63>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 160
<표 5-64> 지역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 160
<표 5-65> 소득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 161
<표 5-66> 지역별 주거급여의 도움정도 ······················································· 161
<표 5-67> 점유형태별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생활비 항목 ················· 161
<표 5-68> 지역별 복지프로그램 수혜희망 ···················································· 162
<표 5-69> 점유형태별 복지프로그램 수혜희망 ············································· 163
<표 5-70> 소득계층별 복지프로그램 수혜희망 ············································· 163
<표 5-71>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 164
<표 5-72> 헤도닉함수 추정결과 ··································································· 165
<표 5-73> 지역별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비율 ········································· 166
<표 5-74> 지역별 최저주거기준미달/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비율 ············ 167
<표 5-75> 점유형태별 주거기준 미달 및 지불능력 미달가구 ······················ 169
<표 5-76> 소득분위별 소득 및 주거빈곤가구 비율 ······································ 169
<표 5-77> 주거빈곤의 종류별 점유형태 비율 ·············································· 171
<표 5-78> 주거비 지원 소요액 추정 ···························································· 172
<표 6-1> 자유주의 국가의 주거정책 ····························································· 175
<표 6-2> 연도별 주거급여 분리계획표 ························································· 187
<표 6-3> 주거급여 적용범위 확대 ································································ 188
<표 6-4> 주거급여 차등화 ············································································ 189
<표 6-5>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수 ································································ 189
<표 6-6> 주거유형별 주거급여 차등 지급 예시 ··········································· 190
<부표 1> 수급자․차상위층별 화장실 사용형태 ············································ 223
<부표 2> 수급자․차상위층별 전 주택에서 이사 이유 ·································· 223
<부표 3> 수급자․차상위층별 최근 3개월간 항목별 소득현황 ····················· 224
<부표 4> 가구주 연령별 저축의 주목적 ························································ 225
<부표 5> 가구주연령별 소비현황 ·································································· 225
<부표 6> 점유형태별 대출금 상환방법 ·························································· 225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4
<그림 3-1> 급여액 산정 절차 ········································································· 25
<그림 3-2> 일본의 생활보호제도 전달체계 ····················································· 33
<그림 3-3> 미국의 주거급여 운영체계 ··························································· 41
<그림 3-4> 프랑스의 주거급여 및 관련 급여 체계 ········································ 46
<그림 4-1> 주거복지정책의 지원방법 ····························································· 93
제 1 장∙서  론   1
1C H A P T E R
서    론
1. 연구의 배경
과거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건설확대를 위한 택지, 금융 공급체계의 구축, 주
택산업기반의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향후의 주택정책은 정상적
인 주택시장에 자력으로 참여할 수 없는 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저소득계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건설교통부의 「저소
득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시책」과 보건복지부의 「주거급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간 연계성 없이 시행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에 근거하여 저소득 주거빈곤가구들을 위
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세금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
건복지부는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주거급여제도를 도
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은 주무부처가 건교부와 보
건복지부간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비효율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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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여건이 아니었으므로 별 문제가 없었으나, 
주택재고 부족문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저소득주거빈곤가구들의 지원수단으로서 
주거급여제도가 부각되고 있고 향후에는 주거급여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지므로 제도의 비효율적 운영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첫째, 복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 , 둘째,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
복지 소요 분석, 셋째, 저소득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건교부의 주택정책과 보건복
지부의 복지정책간의 연계성 구축방안을 제시, 넷째,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등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거정책과 복지정책
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복지국가를 유형화하고 주거정책이 사회정책으로서 
다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을 검토하였다. 외국의 주거정책에서는 공공임대주택정
책과 주거비보조정책이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중점적으
로 살펴보았고 특히 최근 들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보조정책의 특징적 양상을 
고찰하였다. 또 한국의 복지정책 및 주거정책의 구체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
았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및 주
거복지소요를 파악하고 현재의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이 이원적으로 운용됨으로
써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3.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외에 지방대도시와 중소도시, 군지역을 포함하였
다. 수도권은 서울시․양평군․안산시․광명시, 지방대도시는 부산시와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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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도시는 보령시와 정읍시, 군지역으로는 경남 산청군을 조사하였다. 빈
곤의 양상이 도시와 농촌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가구특성 및 주거상태 역시 
도시와 농촌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사지역에 도시와 농촌지역이 모두 포함
되도록 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설문조사는 2002년 시점으로 실시하였고 
복지정책 및 주거정책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시행된 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복지정책의 현황을 파악하
였고 주거정책에서는 영구임대주택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시작한 1988년 이후부
터 현재까지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주거정책 및 복지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서구 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와 관련된 선
행연구와 기존에 시행된 설문조사자료를 검토하였다.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
법상의)와 차상위계층의 가구특성 및 주거특성, 주거복지 소요 실태 등을 파악하
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복지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향
후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주거복지 시책의 운용주체 및 역할분담에 관
한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특히 주거급여제도를 일반복
지제도의 일환으로 운용하는 경우와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고 또한 각국의 주거정책에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제도와 주거비보조제
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운영되는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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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흐름도 
연구목적(1장)
↓
복지정책과 주거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2장)
‧ 복지국가의 개념
‧ 복지국가 유형화 및 유형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 주거복지정책의 유형화
‧ 사회정책으로서 주거정책
↓
주거복지정책 유형화에 따른 외국의 주거정책(3장)
‧ 자유주의 복지국가군
‧ 조합주의 복지국가군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군
↓
한국의 복지정책 및 주거정책(4장)
‧ 공공부조정책의 현황과 평가
‧ 주거복지제도의 현황과 평가
↓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소요(5장)
‧ 저소득층의 가구특성 및 주거실태
‧ 주거복지수혜현황 및 욕구
‧ 주거기준미달가구 및 주거비지불능력미달가구현황
‧ 주거비보조 가구규모와 지원액 추정
↓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6장)
‧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논리 및 구조
‧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주거급여제도 추진방향
 - 주거급여제도 분리계획 및 운영방안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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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H A P T E R
복지정책과 주거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복지국가의 개념
일반적으로 서구 국가의 발전과정은 정복․약탈국가, 발전국가, 민주국가, 복
지국가의 4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런 국가의 유형은 국가의 기능이 어떤 
것이고 국가 권력의 구성과 행사가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나눠지게 된다. 정복․
약탈 국가가 원형적 국가 형태라고 한다면 발전국가는 국가가 피지배자의 복종
을 전제로 국민의 생산활동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형태, 그
리고 민주국가는 사회에 대해 국가가 실질적으로 법․질서유지 기능과 국내외 
시장에서의 자본가계급에 대한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를 말한다. 정복․약탈
국가, 발전국가가 전기 국가의 형태라면 민주국가, 복지국가는 후기 국가의 형태
라고 할 수 있으며, 이중 민주국가로부터 복지국가의 기원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민주국가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은 자본가 계급에 대한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기에 노동계급에게 노동 3권을 부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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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의 조직화와 집단행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며,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
하는 좌파정당들에게 합법적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여 자본가 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개혁정책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한다. 민주국가에서의 이런 두 
가지 요인의 결합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구조적 
갈등을 초래하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공적 복지
의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안전과 평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복지국가가 등장
하게 된다. 단계상으로 따르면 민주국가 이후에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
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민주국가가 복지국가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민주국가가 동일한 형태, 동일한 수준의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민주국가는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기에 일반적인 
국가 발전단계에서 복지국가는 민주국가의 다음 단계에 위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는 어떤 국가를 말하는가? 많은 학자들이 복지국가에 대한 
여러 정의들을 제시하였지만,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윌렌스키(Wilensky, 1965․ 1975)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권리로서 시민에게 보장된 모든 시민의 최저한의 소득, 영양, 
보건 주택 및 교육 등을 제공해주는 국가를 복지국가라 정의했고, 미쉬라(Mishra, 
1990)는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최소한의 국가적 기준(national minimum)을 유지하
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제도화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 칭하였으며, 코르피(Korpi, 
1983)는 복지국가의 발전정도를 정치적 민주주의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
회보장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상대적 빈곤이 어느 정도 감소되는가 혹은 결과의 
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최근의 복
지국가 연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로 평가되는 에스핑-앤더슨
(Esping-Andersen)은 복지국가에 다양한 형태가 있음을 전제하고 그 발전정도를 
탈상품화 정도와 비교하기도 했다. 이상의 복지국가의 개념에 대한 학자별 정의
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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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복지국가 개념에 대한 학자별 정의
구   분  정   의 
Wilensky 
1965
복지국가는 자선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권리로서 시민에게 보장된 모든 
시민의 최저한의 소득, 영양, 보건, 주택 및 교육 등을 정부가 보호하는 것 
Heckscher 
1984  
복지국가는 자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에 대해 집합적 책임을 지는 국
가임. 따라서, 복지국가는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들이 빈곤상
태에 빠지는 경우 그들을 위해 적절한 사회보장을 제공함.
Ramesh 
Mishra 
1990 
복지국가란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최소한의 국가적 기준(national 
minimum)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임. 특히 2차대전 
이후의 복지국가는 이 같은 최소한의 전국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고
용의 실현, 국민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그
리고 빈곤의 해소와 예방에 정책의 초점을 둠.
Korpi 
1983 
복지국가의 발전 정도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
보장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상대적 빈곤이 어느 정도 감소되는가 혹은 결과
의 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가에 의해 결정됨
Esping-
Andersen 
1990 
복지국가에는 다양한 형태(즉, 자유주의적, 조합주의적, 사회민주적 등)의 
복지체제가 존재. 그러나, 복지국가의 발전의 정도는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사회권이 국민들의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얼마나 줄이느냐, 즉 탈상품화
(decommodification)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 있음.
이러한 학자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는 결국 평등의 종류와 내용을 어떤 수
준으로 어떻게 보느냐와 복지국가가 자본주의를 어느 정도 변혁시킬 수 있는가 
혹은 변혁해야 하는가의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윌렌스키
(Wilensky), 헥셔(Heckscher) 등은 기회의 평등과 자본주의 경계내의 복지국가를 
주장하고 있으나, 코르피(Korpi),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등은 결과의 평
등과 자본주의의 변혁 또는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복지국가를 보
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개념과 발전정도를 정의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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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의 복지국가의 공통적인 3요소를 부정하지 않는다. 
첫째,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둘째, 복지국가가 탄생할 수 있는 필요조건 혹은 복지국가에 동반되어야 할 조
건으로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전제하고 있다.
셋째, 복지국가의 개념정의에서 모두 ‘최소한의 국가적 수준’(National 
Minimum)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3가지 공통 요소를 포함한 최근의 복지국가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정의
는 브리그스(Briggs, 1961)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그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시장기
제의 작동에서 오는 문제들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치와 행정을 
통해 조직화된 권력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국가
를 말한다.1) 
첫째, 개인이 능력과 재산이 시장에서 가지는 가치와는 무관하게 모든 개인과 
가족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한다. 
둘째, 개인과 가족에게 위기를 초래하는 제반 사회적 위험 - 예컨대 질병, 노령, 
실업 등 - 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를 제공하여 삶의 불안전을 감소시킨다. 
셋째, 지위나 계급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 범위의 사회적 서
비스를 가능한 한 최고의 수준(the best standards)으로 제공한다.      
즉, 학자에 따라 복지국가의 정의는 틀려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복
지국가의 3가지 공통요소 - 자본주의 경제체제, 정치적 민주주의, 최소한의 국가
적 수준 -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배경 하에 어떤 국가가 국가의 조직화된 권력
을 최소한의 전국적 수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복
지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1) Flora and Heidenheimer,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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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국가 유형화 및 유형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복지국가론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정치적 민주주의, 최소한의 국가적 수준의 
보장 등의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는 서구 자유주의 국가들을 각 나라의 복지정책
별로 몇 군으로 분류해 놓은 형태이다. 복지국가를 분류하는 데는 여러 가지 틀2)
이 있으나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관한 가장 최근의 그리고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
적인 연구는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에 의해 이루어졌다. 국가에 의해 부
여되는 사회권이 국민들의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얼마나 줄이느냐와 상관된 탈
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정도와 복지국가정책이 사회계층구조에 미치는 효
과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분류한 그의 기준에 따르면 서구자본주의 복지국가는 
크게 자유주의적 복지국가(Liberal Welfare State),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Corporatist Welfare State),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의 세 부류의 복지국가 군으로 분류된다. 각각의 복지국가유형의 국가들은 
복지정책과 기타 관련 정책의 기조에 있어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복지국가형태별로 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Liberal Welfare State)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소득조사에 의한 공적부조 프로그램이 상대적으
로 중시되며, 급여의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관련 사
회복지지출비율이 일반적으로 낮고,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시기도 다소 
늦은 편이다. 복지정책은 대략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를 마련하
는데 그친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집단의 정치적 세력이 약하고 복지정책은 ‘다원
주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높아서 단편적으로 존재하게 되며, 특히 경제정책
2) 사회복지지출에 따른 유형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도입시기에 따른 유형화,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에 따른 유형화, 복지국가정책의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유형화 등
10   
과 복지정책은 대립적인 관계로 여겨져 분리해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즉, 
사회복지는 시장경제유지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복지정책은 시장경
제에 해를 주지 않는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사회복지의 확대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노동윤리(work-ethics)에 의해 크게 제약받고 이러한 국가에서 복지의 
한계는 일 대신에 복지를 택하는 한계성향과 일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을 안 
하면 벌을 받는 것으로서 복지를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복지수혜는 일종의 ‘스티
그마’나 ‘치욕’과 관련된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를 ‘탈상품화’ 의 측면에
서 보면, 당연히 그 효과는 매우 낮으며 동시에 사회권의 영역은 제한되고 다차
원의 사회계층체제3)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 유형으로 분리되는 국가는 미국, 캐
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으며, 동양권에서는 일본이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로 분류되고 있다.
2)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Corporatist Welfare State)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국가에 의한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강조되며, 민간
보험이나 기업복지의 역할이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
어, 국가가 주된 사회복지 제공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의 도입시기는 빠르고, 사회복지지출비율은 사회민주주의국가들과 비교해도 상
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들 국가를 일견 복지선진국으로 분
류할 수도 있지만 사회민주주의 국가 군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첫째,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봉건시대의 공동체적 질서를 이상향으로 설정하
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 사이의 경쟁과 투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복지
정책은 국가주도에 의한 계급들 사이의 타협이라는 조합주의의 산물이다. 국가
3) 소수의 국가로부터의 복지수혜자들은 빈곤의 평등을 경험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시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차이가 나는 복지를 수혜 하게 되어 이러한 두 계층은 대립적인 관계가 되는 이중구도가 형성된
다. (즉, 빈곤의 수준이 비슷한 복지수혜자와 시장기제에 의해 분화된 계층 사이에 계급적 이원화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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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장개입은 공동체적 질서를 이룩하기 위하여 행사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
와 권한이 확대되는 방식으로 탈상품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계급과 지위
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 권위의 향유도 달라진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국가체제에
서 복지는 조합에서의 지위에 따라 규정되고, 재분배효과도 매우 미미하게 나타
날 뿐이다.
둘째, 사회민주적 국가유형보다 복지정책이 ‘조합주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약하고 따라서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노동시
장정책과 완전고용정책은 상대적으로 적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대륙 국가들이 있다.
3)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에서는 국민들의 복지가 시장경제에 가장 약하게 예속되
어 있다. 보편적 프로그램이 가장 크게 발전되어 있고, 사회복지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고 무엇보다도 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아 빈곤제
거율이 높고 ‘탈상품화’ 효과도 크다. 사회복지정책은 대개 중앙집권적이고 강력
한 노동조합의 세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사용자집단이 대등한 위치에 서서 ‘조합
주의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은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을 띄고, 한편으로는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노동
정책과 완전고용정책을 촉진하는 형태를 유지한다. 국가 대 시장, 노동계급 대 
중간계급 사이의 이중성을 피하고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을 넘어서 가능한 최
대한의 수준에서의 평등을 추구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하나의 보편적
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에 통합된다. 이러한 모형의 복지국가의 성공은 완전고
용정책의 성공여부에 크게 달려있는데, 정부는 ‘일할 권리’와 ‘사회복지에의 권리’
를 밀접히 연결시킨 상태에서 완전고용정책을 실시하여 결속적이고 탈상품화적
인 복지체계를 유지하는데 드는 많은 비용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문제를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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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입원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모형에 가까운 나라들은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
디나비아 국가들이 있다.
<표 2-2> 복지국가 유형의 항목별 비교
구   분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소득조사기반 
공적부조 프로그램
사회보험 프로그램 -
프로그램 보장정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마련
시장원리에 따라
최대한의 
수준에서의 평등 
추구
사회복지 지출비율 낮음 높은 편 가장 높음
사회복지 프로그램 
도입시기
늦음 빠른 편 가장 빠름
보편적 프로그램 
발달정도 
낮음
(민간부분에 의존)
중간
(국가가 주된 
복지제공자)
높음
(민간부문 역할이 
적음)
사회복지정책
시장경제강화를
 위한 수단
사회적 지위 차이에의
유지 수단
보편적인 
사회권으로서 
사회복지정책
경제정책 대 복지정책 대립관계 통합적이기 어려움
통합적으로 
다루어짐
탈상품화 효과 낮음 중간 높음
복지국가정책의 
사회계층구조에의 
영향
수급자․비수급자간 
계급적 이원화 발생
국가의 사회적 지위 차이 
유지에 대한 강조로 
사회계층체제 발생
-
해당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대륙 국가들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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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복지정책의 유형화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정책은 시장과 시민사회로부터의 압력과 지지를 수용한 
국가의 이중적 기능(축척지원기능, 정당화기능)을 통해 성격이 결정된다.4) 주택
정책 역시 이런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정책에 있어 국
가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보조 등을 통해 국민들
에 대한 국가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주거비부담을 낮춤으로써 자본의 임
금부담을 줄이고 주택산업을 육성하여 자본의 축척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 중에
서도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경우는 국가의 이중적 기능을 수행
하는 복지정책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복지국가의 유형화가 
각 나라별 복지정책을 일정 기준에 따라 비슷한 분류로 유형화한 것이라면, 주거
정책 또한 이 유형화에 속할 수 있으나 주거정책의 경우 주택이라는 재화의 특성
으로 인해 다른 복지정책과 차별화 되는 점이 있다. 즉, 주택은 그 자체로 다른 
사회정책과 구별되는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대대로 부를 축적하
는 주요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으며, 재산 혹은 사적소비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
하였다. 따라서, 주거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는 복지국가내의 자원에 접근하기 위
한 실질적인 권리와 자유민주주의 기본적인 권리인 사유재산권 사이의 갈등을 
내포한 상태로 있어왔다.5) 
주거정책에서는 이런 주거정책을 특징을 고려하여 주거정책을 나라별로 유형
화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어왔는데 주거정책에 대한 유형화는 크게, 국가의 주택
문제의 개입정도에 따른 구분과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식 탈상품화와 
사회적 계층분화를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유형별 구분으로 나뉜다. 전자는 자본
주의 민주국가외의 다른 정치체제를 지닌 국가들까지 포함하며, 후자는 주로 자
본주의 민주국가들의 구분에 국한된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자본주의 민주국가
4) 김수현. 1996. 
5) Sampford & Galligan. 1986. Law, Right and the Welfare State. London: Croom He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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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전자와 후자의 구분의 기준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주
택문제의 개입정도에 따른 구분에는 보온(L.S.Bourne, 1991)과 도니슨(Donnison, 
1982)이 있다. 우선, 보온(L.S.Bourne, 1991)의 경우 주택문제의 국가개입정도에 
따라 국가군을 구별하였다. 서구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을 모두 망라한 그의 분류
에 따르면, 주택문제의 국가개입정도는 국가가 거의 개입을 하지 않고 시장에 맡
기는 ‘자유방임형 - 미국, 캐나다 등’ 에서부터 민간시장경제가 원칙이긴 하나 어
느 정도의 공공주택의 공급 등 약간의 국가개입이 존재하는 ‘자유주의 국가개입
형 - 영국’, 주택의 소유와 주택금융이 정부의 조정 하에 있는 ‘사회민주주의형 
- 스웨덴’ , 그리고 민간시장경제에 의존하나 전시행정적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권위주의형 - 제 3세계 자본주의 국가’ 까지 다양하다. 도니슨(Donnison, 1982)의 
경우는 주거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책임정도를 기준으로 서구 국가들을 주
거에서의 초기모델, 사회적 모델, 포괄적 모델의 국가로 구분하였으며, 보온
(L.S.Bourne)과 비교하였을 때 국가 구분은 영국을 제외하곤 거의 비슷하다. 할로
(Harloe, 1995)와 바로우-던칸(Barlow-Duncan, 1994) 같은 경우는 에스핑-앤더슨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화 논리에 기초하여 주거부분을 나라별로 유
형화한 경우에 속하는데 국가가 주거정책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른 주거에 대한 
탈상품화 정도, 그리고 주거로 인한 사회계층화 현상 정도를 기준으로 서구자유
주의 국가군을 자유주의 모델, 조합주의 모델, 사회민주주의 모델로 구분하였다. 
국가별 구분은 기존의 복지국가론 유형구분과 동일하다.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주거정책의 유형화는 유형화의 기준과 대상 국가에 따
라 여러 가지 형태를 띄기는 하나 어느 정도 공통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캐나다․영국 등 복지국가모형 중 자유주의복지국가모형에 속하는 국가
들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사회민주주의국가모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양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자유주의복지국가모형에 속하는 국가들 중 영국은 자유주의 국
가개입형으로 자유주의 국가유형내에서도 세분화되어 구분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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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보온(L.S.Bourne)의 유형화(1991)
구분 국가 조정의 핵심 주택생산의 성격
자유방임형
미국, 
캐나다, 
호주
민간시장경제 하의 최소한의 
공공주택부문
시장에 의한 주택공급자가소유가 
지배적, 특수한 경우에만 정부개입
자유주의
국가개입형
영국
민간시장경제가 원칙, 
그러나 공공주택의 중요성
시장에 의한 주택공급이나 
공공부문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
사회민주주의
형
스웨덴
공공의 통제하의 
민간시장경제
주택의 소유와 주택금융이 정부의 
조정 하에 있음
권위주의형
제 3세계 
자본주의 
국가
민간시장경제, 전시행정적 
공공주택
시장에 의한 주택공급, 복지적 
공공주택은 미미함. 대안적 
주택공급으로 ‘부지 및 서비스’ 
프로그램
자료 : L.S.Bourne, The Geography of Housing, London: Edward Arnold, 1981, 
p.236 <표 11-1>을 부분 수정, 보완하였음. 하성규(1999)에서 재인용    
<표 2-4> 도니슨-Donnison-의 유형화(1982)
구분 국가 특징
embryonic
그리스, 포르투칼, 
터키 등
남부 유럽 국가들
산업국가로 막 진입한 국가, 주거정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이제 막 시작될려고 함. 그러나 주거는 여전히 
제공보다는 시장의 소비재로 인식됨.
social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사회주택정책을 갖고 있는 국가들, 국가의 
기본역할은 시장에 의해 안정된 주거를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 
compre
hensive
스웨덴, 서독 등
국가는 국민의 주거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책임을 
가진다는 입장
자료 : John Doling, 'Comparative Housing Policy', 1997.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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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할로 및 바로우․던칸(Harloe&Barlow․Duncan)의 유형화(1995) 
구분 국가 특징
자유주의 모델
(liberal model) 미국, 영국 등
국가의 역할은 사회주택(social housing)의 제공에 
그침.
조합주의 모델 
(corporatist 
model)
독일, 프랑스 
등 
현존하는 사회계층분화로 인해 주거에 대한 기회가 
약화되지는 않음.
사회민주주의 모델 
(socialist model)
스웨덴, 
노르웨이 등
국가가 주거정책에 개입하여 주거기준을 향상시키고, 
주거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움직임 존재.
자료 : John Doling, 'Comparative Housing Policy', 1997.에서 인용
4. 사회정책으로서의 주거정책
주거문제 그중 주택이 가지는 경제적 특성과 그로 인한 주거정책의 복지정책
에의 배제 등으로 인해 주거정책은 일견 복지정책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경제적
인 부분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거정책은 사회정책이라는 
커다란 분류 속에 속하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
은 복지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는 다음의 복지국가의 성격과 주거문제의 
성격을 통해서도 쉽게 증명된다.
첫째, 분석적인 측면에서 복지국가는 시민에게 삶의 기본적인 상태 또는 조
건6)과 의사결정에의 실제적 참여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평등성7)을 제공하는 국
가로 정의된다. 이런 삶의 기본적인 상태 또는 조건에 있어서의 평등성의 실현에
는 전통적으로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및 소득보장(income maintenance) 프로그
램들이 시민들간의 복지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국가
의 다른 정책들 또한 그 정책의 재분배 효과의 고려 여부와 상관없이 삶의 기본
적인 상태 또는 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는 주거(housing), 식품(food), 의복
(clothing)의 삶의 기본적 상태 또는 조건의 고전적 3요소가 포함이 된다. 또한, 
6) the condition of living
7) considerable degree of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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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복지정책이 어떤 종류의 분배가 우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갈등의 결과로 
보여진다면, 주거 문제는 누가 누구를 위해 주택을 짓고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제공하는가의 이해관계들에 대한 갈등을 포함한다(Lennart J. Lundqvist, 1986).
둘째, 복지국가탄생의 배경과 관련되어,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정책은 시장과 
시민사회로부터의 압력과 지지를 수용한 국가의 이중적 기능 -축적지원기능, 정
당화기능- 을 통해 성격이 결정된다. 주택정책 역시 주택공급을 촉진하거나 공공
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보조 등을 통해 국민들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주거비 부담을 낮춤으로서 자본의 임금부담을 줄이고 주택산업을 육성하여 자본
의 축적을 지원하기도 하는 등의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정책이 갖는 이중적 기능
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마지막으로 주거문제는 자유경쟁과 사적 소유 및 이윤추구를 하는 자본
주의 제도 즉, 시장경제의 결함으로 나타나는 사회문제이다. 사회문제로서의 주
택문제는 주택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상태와 주택
의 소유, 점유 형태에 관하여 사회구성원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상태
를 의미하는데, 주택의 양적․질적 문제 및 주택의 불평등 문제가 그 예로 들어
질 수 있다. 실제로 자본주의의제도의 결함을 보충하려는 의도에서 복지국가는 
등장하였고, 이러한 제도의 결함으로 나타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것은 복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복지국가의 기본적 역할의 한 부분이다.
이상의 복지정책과 주거정책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주거정책은 공공성이 약
한 사적소비재인 주택을 기반으로 복지정책과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경제정책이
라는 측면보다는  사회정책 그중 특히 복지정책에서 주요한 관심을 가지고 다루
어져야 할 사회정책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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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H A P T E R
외국의 주거정책
2장에서 구분한 외국의 주거정책의 대표적 유형국가들의 국가개요 및 주거정
책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의 틀은 위에서 언급된 학자들의 구분을 
기초로 하여 크게는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모형 구분 논리
에 따른다. 대표적 유형으로 선정된 나라는 자유주의 복지국가 군에서 영국․미
국․일본,  조합주의 복지국가 군에서 프랑스․독일,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군
에서 스웨덴 등 총 6개국이다.
1. 자유주의 복지국가군
1) 영국
(1) 주택정책 관련 개요
1996년을 기준으로 영국의 주택보급율은 105.6%로 100%를 상회하며, 자가율
은 68%이다. 주택 재고 중 임대주택 비율은 32%이며, 전체 주택 재고 중 공공임
대주택이 22%를 차지해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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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주체별 주택건설 실적을 살펴보면, 1992년 이후 공공부분 건설주택은 5% 미만
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공주택의 민간 매각 등 민간에의 이양움직임이 두드러지
고 있다. GDP 대비 주택투자율은 3.0%로 다소 높은 편이다.
(2) 주택공급정책
유럽 등 선진국에서의 공공임대주택은 1차 대전 직후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관
련을 가지고 시작되었고, 2차 대전 직후 사회보장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
다. 영국의 경우 노동계급의 주거문제악화에 따른 정치적 필요, 복지국가의 등장
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와 사회민주주주의 정당의 집권, 시가지의 불량주택재개
발 활성화 수단 등을 배경으로 집중적인 공공임대주택공급이 이루어졌다.
가. 주택정책의 특징
영국은 정권에 따라 정책의 기조가 달라졌는데 노동당 정권은 공공부문을 촉
진시키고, 보수당 정권은 공공부문을 억제하고 민간부문의 촉진을 추구하는 정
책 기조를 표방하였다. 주택정책에서는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는 사회복지적 정책목표를 두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왔고, 정부의 직접적
인 공급체제로 주택을 공급․관리하는 체계를 유지하여 왔다.
1990년대에 들어 주거급여의 폐해 및 사회복지재정의 부담 등으로 인해 변화
를 맞은 영국의 주택정책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관리하는 
기존방식에서 주택조합 및 협동조합을 기능을 중시하여 공공단체나 사회공익단
체를 중심으로 공급 배분하는 방식으로 체계가 전환되고 있다.
나. 정책변천과정
영국은 2차 세계대전 후 노동당 정권아래 주택의 양적 확충을 목표로 집중적
인 공공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졌다. 1945∼1969년까지 이루어진 공공주택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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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으로 인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국내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를 거의 해
결되었다. 공급위주에서 보조위주로 정책을 전환한 뒤 1964∼1970년 공정임대료 
도입, 1972년 공공주택에 대한 공정임대료 적용, 1972년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저
소득층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보조제도 도입 등 1960년대와 1970년대
를 거쳐 영국의 주택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맞는다. 이후 1988년 새로운 주택법이 
발효되고 1989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관련재정 및 회
계체제를 도입한 지자체주택법(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이 제정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민영화 정책은 가속화되었으나, 1997년 이후 노동당 정부가 집
권하면서 부분적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다소 완만하게 추진되고 있다.
다. 주택수급여건
영국의 경우 전쟁 직후 절대적인 주택부족현상이 있었으나 1961년을 기점으로 
주택보급률은 100%를 상회하게 된다. 주택을 점유형태별로 살펴보면 1979년에
는 자가주택이 57%, 민간임대가 12%, 지방정부주택이 29%, 그리고 주택조합
(Housing Association)1)의 주택이 2% 이었으나 1997년에는 자가주택이 68%, 민간
임대가 10%, 지방정부주택이 17%, 주택조합의 주택이 5%로 지방정부가 소유하
는 주택비중은 29%에서 17%로 낮아진 반면 주택조합이 소유하는 주택의 비중은 
2%에서 5%로 높아졌다.
라. 공공주택 공급
공공주택공급은 주로 지방정부와 주택조합이 함께 맡았으나, 1988년 주택법 
제정 이후 공공주택과 관련된 지방정부의 역할은 주택의 공급자가 아니라 공공
주택이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하는 전략적인 유도자로 변모하게 된다. 지방정부
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있어 직접적인 공급을 자제하고 재원이 허
락하는 한 필요한 곳에 공공부문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이차적인 역할을 수행하
1) 최근 Registered Social Landlords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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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동시에 실질적 주택행정을 담당하여 공영주택의 건설 및 관리, 불량주
택의 개량, 불량주거지역정비(slum clearance), 자가주택 융자, 주택조합에 대한 
융자 그리고 임대료 보조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주택의 직
접적인 공급은 주택조합․민간개발업자․금융기관 등이 맡게 되어, 1993년을 기
준으로 주택착공수는 지방정부가 2,000호인데 반해 주택조합의 경우는 41,300호
였으며 지방정부의 주택재고비율은 1979년 30%에서 1991년 21%로 감소하였다. 
마.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입주자선정시 임차인의 재정적 상황 즉 지불능력에 대한 대체기준으로 각각의 
독특한 적격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마다 차이는 있긴 하지만 
거주기간, 연령 및 가구구성, 주거상태 등이 주 적격성 판단요인이 된다.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주택 입주자들은 주택관리업무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적절한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지니고 있으며 나아
가 지자체의  주택관리를 위한 자문위원회에 입주자대표를 파견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지고 있다. 1988년 주택법에 의해 지자체가 관리하던 공영주택의 관리를 입
주자 1/2이상이 투표, 투표자 1/2이상이 찬성시 주택협회, 협동주택조합, 민간임
대인 중 입주자가 선정한 관리주체에게 넘길 수 있는 등 주택관리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지니고 있다.
바. 공공부문지원
주택금융지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되는데 공공의 비중이 극히 제
한적이고 건축조합‧상업은행‧보험회사 등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이 큰 편이다. 
공공과 민간금융기관 그리고 민간금융기관들은 상호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동시
에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융자(복지금융), 건축조합은 중산층 위
주의 구입자금, 상업은행은 연결융자, 그리고 보험회사는 대형고급주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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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대한대출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주택자금대출 이용자의 상환이자를 경
비로 인정하여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하는 주택자금대출 상환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제도, 민간임대주택투자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주택
의 매매계약이나 임대계약에 따른 인지세도 일정 한도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이러한 인지세를 포함한 주택매매에 따른 비용이 낮은 
편이어서 영국인들의 잦은 이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주거급여정책
1930년대 최초로 중앙정부의 주거보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각 지방정부별
로 임의적이었고, 직접적인 주거보조금 제도가 의무화 된 시기는 공공주택의 집
중공급으로 인해 주택재고율이 100%를 넘어선 시기인 1970년대였다. 1972년의 
주택금융법(the Housing Finance Act)에 의해 주거보조금제도가 의무화되었고 
1982년 주거급여법(the Housing Benefit Act)에 의해 임대료할인, 임대료급여, 재
산세감면(rent rebates)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었으며 현 체계와 같은 주거급여
(Housing Benefit)는 1988년도를 기점으로 정착되었다. 주거급여의 정착 후 1990
년대부터는 공공임대주택의 민간이양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가. 주거급여 구성체계 및 특징
영국의 주거관련보조는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나누어지
며,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주거급여(Housing Benefit)는 임대인의 임대료보조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자가소유 촉진제도 및 주택개량보조금 등을 
통해 주택의 자가소유를 촉진하고 있으며, 자가소유자들에게는 연간 지불해야 
하는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조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주거급여 체계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료 보조
제도인 Housing Benefit가 그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거
급여라고 했을 때는 이 제도만을 의미한다. 이외에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주거관
24   
련급여는 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지원하는 주택개량보조금(Improvement Grants)
이 있으며 이는 개조보조금(Renovation Grants), 장애시설보조금(Disabled Facilities 
Grants), 주택수선보조금(Home Repair Assistance Grant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소득층 자가가구를 위한 정책으로는 모게지 이자 부담을 소득보조(Income 
Support)나 소득기초구직급여(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에 포함시키는 
소득지원제도(ISMI: Income Based for Mortgage Interest)와 공공주택을 매각하는 
구입권(Right to Buy), 획득권(Right to Acquire) 및 지분공유제도, 특별융자제도인 
주택구입 융자(Home Buy)제도, 자가소유에 대한 보조금인 현금유인(Cash 
Incentive Schemes)제도 등 자가소유를 촉진하는 제도들이 있다. 
나. 주거급여 운영주체
주거급여(Housing Benefit)의 경우 사회보장청(Dept. of Social Security)2)에서 총
괄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지역사무소(local council)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주거급여 외 보조들은 교통 및 지방행정부(Dept. of Transport, Local Government, 
and the Regions)3)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이 또한 각 지역별 지역사무소(local 
council)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주거급여 종류별 선정 및 급여기준
주거급여 (Housing Benefit)는 가구주 소득이 일정소득 이하(2000년 기준 자산 
￡16,000 이하)의 저소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의 형태, 고용상황, 
타 급여 수급과는 무관하다. 단, 소득보조(IS, Income Support) 및 소득기초구직급
여(JSA, Jobseeker's Allowance) 수급자인 경우 급여의 일부로 포함하여 받을 수 
있고, 독신가구나 18세 이하 가구주는 정액중심의 급여가, 60세 이상의 노인가구
나 편부모, 장애 등의 특수욕구가정은 추가 급여가 적용된다. 학생인 경우 원칙
2) 현, 노동연금청 (Dept. of work and pension)
3) 현, 부수상실 (Dept.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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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지급이 제한된다. 급여액 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급자격 결정
(자격조건 검사 및 자산조사) 
 
급여대상임대료 산정
(실임대료 - 비급여항목)
급여대상임대료- 동거인부담몫 공제
(단, 피부양자가 아닌 동거인일때)
최대급여액 산정
(급여대상임대료, 적정임대료, 지역표준임대료 중 가장 
낮은 금액)
초과소득산정
(소득 - 필수생활비) 
최종 급여액 산정
(최대급여액 - 초과소득의 65%) 
<그림 3-1> 급여액 산정 절차
주거급여액은 실제로 지출되는 임대료에서 저소득층이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전액 지불되며 1995년 10월부터는 지역의 평균 임대료를 
능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초과되는 임대료의 50%만 주거급여로 지급하는 제한
적인 주거급여를 지불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실급여액은 신청자의 수입과 저
축, 가족규모, 임차료, 동거인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영국의 주거급여를 비롯한 저소득층 주거관련급여체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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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영국의 주거급여 및 주거관련급여 체계
제도 대상 내용
ISMI
자산 
￡8,000 
이하
․모게지이자 부담을 소득보조나 소득기초구직급여에 포함
자가
촉진
제도
사회주책
임차인 
또는 
대기자
․구입권 : 시영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할인된 가격
으로 시영주택을 판매
․획득원 : 주택협회주택의 세입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주택을 판매
․지분공유제도 : 주택협회에게 집의 일부 지분을 사고 나머지는 임대
료로 지불
․주택구입융자제도 : 사회주택 세입자와 시영주택 대기자를 대상으로 
구입주택가격의 25%를 무이자로 융자
․현금유인제도 : 사회주택 세입자들에게 민간부분에서 주택을 구입하
도록 보조금을 지급
주택
개량
보조
금
저소득층
․현물 또는 현금으로 개조보조금, 장애시설보조금, 주택수선보즈곰 등 
지급  (단, 주택수선보조금은 보조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
임대
료통
제
민간임대
주택임차
인
․공정임대료 : 임대료 조사관이 주택의 경과년수, 특질, 입지, 수선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정하고, 이 임대료가 3년간 고정되어 임대료 
상한선이 되는 것
․보증임대차 : 세입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대신 시장임대료를 받음
․단기보증임대차 : 저렴한 임대료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세입
자에게 명시한 경우, 기간만료와 동시에 명도를 요구할 수 있음.
주거
급여
자산 
￡16,000 
이하 
임차인
․실제로 지출되는 임대료에서 저소득층이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
하 나머지 금액을 전액 지불,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할
인,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수당으로 지금
사회
주택
공급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방정부와 주택협회에 보조금 지급
 자료 : http://www.housing.dtlr.gov.uk;  서울시정개발원(2000)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상 주거급여 현실화 방안」에서 재인용.
라. 특징
영국은 연금이나 실업수단을 더욱 중요한 사회보장수단으로 보고 있는 타 유
럽국가에 비해 주거급여에 높은 순위를 부여하고 있어 주거급여에 대한 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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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주거급여 중심의 영국의 주거정책은 타 유럽국
가에 비해 저소득층의 자가율이 높은데 반해 주거급여가 임차인에게 한정되어 
있고, 소득상승에 따라 주거급여가 줄어드는 비율이 65%로 가파르게 되어 있어 
빈곤의 덫(poverty trap)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부담 가능한 임대료
와 실제임대료의 차액전체를 지급함으로 인해 오히려 임대료 인상을 초래할 가
능성으로 인한 비용의 낭비가 우려된다는 점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일본
(1) 주택정책 관련 개요
1998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주택보급률은 113.3%로 100%를 상회하며, 그 중 자
가율은 60%이다. 주택재고 중 임대주택 비율은 34%이며, 전체 주택 재고 중 공
공임대주택이 7%를 차지해, 공공임대주택비율에 비해 민간임대주택비율이 월등
히 높은 편이다. GDP대비 주택투자율은 1996년을 기준으로 5.8%로 높은 편이다.
(2) 주택공급정책
가. 주택정책의 특징 
일본은 저소득계층의 주거는 공공에서 담당하고, 중‧고소득층의 주거수요는 
민간이 맡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최저‧유도거주수준, 주거환경수준을 마
련해 기준미달가구의 주거향상을 과제로 삼고 자가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
한 임차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주택정책
은 영국과 달리 어디까지나 시장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주택정책을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경제성장 및 경제안정화정책의 수단으로 인
식하여 주택문제에 곤란을 느끼는 계층을 선별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일본의 주택정책 목표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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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주택확보’에 있으며 경제변화에 대응해서 정책목표가 수정, 수단도 차별화 되
며,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대책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기존유형에 새로운 유형
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전개된 것이 특징이다.
나. 정책의 변천과정
일본은 영국과 유사하게, 지자체의 최하위 소득계층을 위한 공영주택건설로 
시작되었다. 이후 중견근로자나 차상위계층들을 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졌는데 
1955년에 주택공단이 설립되어 중견근로자 가구를 위한 ‘공단주택’이 공급되었
고 1966년 지자체 산하의 주택공급공사가 설립되어, 공영주택 입주자보다는 소
득이 높고 공단주택 입주자에 비해서는 다소 소득이 낮은 소득 10분위 중 3∼4십
분위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주택’이 공급되었다.
주택곤궁자(스스로 주거를 확보할 수 없는 계층)를 파악, 이들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주택을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강구되어 1951년 공영주택
법이 제정되었고 그 이후, 1996년 공영주택법 개정으로 노령자가구에 대해 입주
자 자격의 탄력화(소득하위 40% 까지)를 실시, 고령자나 연금생활자가 수입변동
에 상관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일본의 공영주택은 
일반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해결의 방법으로 도입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 고령
자 가구에 대한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최근 일본사회의 고령화에 대비한 수요
자중심의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다. 주택수급여건
일본의 주택재고 중 자가비율 및 임대주택비율을 보면 차가주택의 비중의 
40%에 이르며, 공영주택 등 공공부문의 역할은 임대시장의 18%이고4)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비중이 높다. 최저‧유도거주수준, 주환경기준 등 양질의 주
4) 일본의 높은 주거지부담으로 임대료가 저렴하고 상태가 양호한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95년의 경우 공단임대주택의 입주경쟁률은 대개 10:1에 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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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환경 달성을 위한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은 열악한 상
태에 놓여있으며, 1998년 기준 평균주택규모는 92.4㎡이며, 자가주택의 규모는 
122.7㎡, 임대주택은 평균 46㎡로 자가주택의 1/3정도에 불과하다. 일본의 임대주
택이 이처럼 열악한 것은 고도성장시대에 1가구 1주택을 목표로 소형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였는데, 높은 지가로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소득을 감안해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주택규모를 정한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
다. 각 나라별 자가 및 임대에 따른 주택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3-2> 나라별 자가 및 임대주택 규모
(단위:㎡)
주택규모 일본(1993) 영국(1991) 독일(1993) 프랑스(1992) 미국(1993)
평균 91.9 97.9 84.8 86.4 160.3
자가 122.1 109.0 111.1 101.4 167.7
임대 45.1 94.0 68.1 68.3 118.3  
자료 : 손경환(2001),외국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정책연구에서 재작성
라. 공공주택 공급
일본의 경우, 정부가 직접 건설‧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서 공영주택, 지역특별
임대주택, 개량주택, 공사임대주택, 공단임대주택이 있고, 공공지원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에 자금지원을 받는 공고융자임대주택, 세제‧금융지원을 받는 이자보조
임대주택과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등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영주
택, 개량주택, 공사임대주택, 공단임대주택 등으로 나누어진다5). 
5) ‘공영주택’의 주택규모는 19㎡이상 80㎡로, 입주자의 동거가족이 6인 이상이거나 장애인 또는 60세 
이상이 있는 경우를 위해 85㎡까지의 주택도 건설된다. 1950년 전반에 건설호수가 급증, 1955년 이후
에는 안정적인 건설호수를 보이고 차츰 감소하는 추세에서 80년대 이후 4만호 대를 유지하고 있다. 
  ‘개량주택’은 주택지구내에서 불량주택의 해소, 공공시설의 정비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그 지구내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주택을 상실하여 곤란에 처한 세대를 위해 건설하고 시행주체는 
원칙적으로 시정촌이다. 각 사업의 건설자금은 지자체가 1/3, 국가가 2/3를 보조, 임대료 한도액과 보
조기준액과의 차액을 보조대상액으로 하여 2/3을 보조하고 있다.   
  ‘공단주택’은 1954년 지자체가 건설하는 공영주택방식의 주택공급과 융자에 의한 주택금융공고방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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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일본의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제도 
구분 공영주택 개량주택 공사임대주택 공단임대주택
대상
계층
주거곤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
주택지구개량사업의
거주곤란가구
중산층근로가구 중산층근로가구
지원
내용
건설비등보조(1/2)
임대료대책보조(1/2)
건설비보조(1/2)
토지취득조성비보조
(2/3)
임대료대책보조(2/3)
주택금융공고의 
저리융자
재정투융자
국고보조
주체 都道府縣,시정촌 도도부청계,시정촌 지방주택공급공사 주택도시정비공단
근거법 공영주택법(1951)
주택지구개량법
(1960)
지방주택공급
공사법 (1965)
일본주택공단법(1955)
주택도시정비공단법
(1981)
자료 : 손경환(2001),외국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정책연구에서 재작성
공공임대주택 중 공영주택의 입주대상가구는 소득수준이 평균소득의 25% 이
하인 계층이며, 장애인 등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균소득의 40% 이하인 
계층까지 허용된다. 공영주택을 중심으로 연간 5∼6만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되며 약 300만호의 재고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전체 임대주택재고의 20%이며, 
총주택재고의 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부담으로 중
산층,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불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1970
년을 전후에 지방주택공사, 주택공단 등의 공공부문에서 중산층근로자가구를 위
한 임대주택공급정책이 수립되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 임대료 감액을 위한 보조 등의 업무를 수
행하는 것은 국토교통청(구 건설성)의 주택국이고, 공공임대주택 중 하위소득계
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지자체로서, 자력으로 주택을 확보할 
으로 대도시 근로계층의 주택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 주택공단에 의해 공
급되는 공단주택은 규모나 질적수준이 민간임대주택을 능가, 공단임대주택은 평균규모가 67.7㎡(민간
임대평균규모인 42.7㎡)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공사주택’은 1965년 지방주택공급공사법이 제정 주택금융공고의 역할을 지원하는 실행부서의 역할을 
하게 하고, 타면에서는 공적주택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지방주택공급공사가 
공급한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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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계층(주택곤궁자)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의 주택사정에 대한 조사를 수행
하며, 곤궁자를 위한 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있다.
마. 입주자선정 및 관리
공영주택의 경우 배분원칙은 소득계층별로 최하위 25%를 입주대상으로 하되, 
현재 동거하거나 동거하려고 하는 친족(약혼자포함)이 있을 것 등의 입주자격조
건이 있다. 동거가족 중에 장애자나 노인이 있는 경우 40%까지가 입주대상이 된
다. 입주자선정6)은 원칙적으로 공모에 의하며, 경쟁시 추첨방식에 의한다. 
공영주택의 임대료는 1996년 개정되어 매년 입주자로부터의 수입신고에 근거, 
당해 입주자의 수입 및 공영주택의 입지조건, 규모, 건설경과년수 등의 사항과 
근린동종의 주택 임대료 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원칙적인 임대료 산정은 
아래와 같은 식에 근거 결정하는 것이지만,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또한 주변지역
의 임대료에 따라 임대료가 결정되게 된다.
공영주택관리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관리조례
개정, 임대료결정 및 변경, 공영주택의 입주자모집, 입주자자격심사, 입주자선발, 
임대료 및 보증금징수, 징수유예 및 감면, 수선․ 증축등의 승인, 수입초과자에 
대한 조치, 명도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주자 모집, 심사, 
임대료 결정 등의 관리업무는 해당지자체 주택과가 업무를 담당하며, 유지관리
와 관련해서는 지자체별로 설립되어 있는 지방주택공급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바. 공공지원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취득세와 고정자산세의 감면, 감가상각 등 소
득공제, 상속세와 증여세의 제한적인 감면 등이 있다. 그 중 특정우량주택의 건
6) 재해, 불량주택철거, 공영주택의 재건축에 의한 공영주택 철거등의 경우, 관련자를 특별입주시킬 수 
있고 또한 지자체에 따라서는 곤궁도를 점수로 나타내고,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키는 
점수제를 활용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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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의 주요내용은 초기 5년간 할증감가상각 적용, 초기 5년
간 고정자산세의 2/3감액 등이 있고, 도심에 소재한 공동주택에도 초기 5년 동안 
5∼7 할증감가상각을 적용해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납세유예 특정시가
화구역 특례조치는 3대도시권의 특정시가화구역 농지에 대해 납세유예를 계속 
허용해주는 제도이며 이외에도 타인의 거주용으로 제공한 토지의 경우, 지가세
를 일부 비과세하며,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은 취득세와 고정자산세를 
일부 감면해준다. 주요 임대주택관련세제는 다음과 같다.
<표 3-4> 일본의 주요 임대주택관련세제 
항목 내용
소 득 세
법 인 세
특정우량임대주택
건설촉진세제
내용연수 35년 이상:  5년간 4.4할증상각
내용연수 35년 미만 : 5년간 3.2할증상각
상 속 세
특정시가화구역농지의
전용특례
상속을 받아 납세를 유예중인 3대도시권의 
특정시가화구역 농지를 주거용으로 전용하는 경우 
납세유예를 계속
자료 : 일본 주택산업신문사. 2000. 주택경제 data집. 
(3) 주거급여정책
1950년 초기의 생활보호법제도 성립 시에는 보호급여항목으로 주거급여가 포
함되지 않았으나 1950년대 중반 급여확대 시 주거급여가 포함되었다.
가. 주거급여 구성체계 및 특징
일본의 주거급여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게 주어지는 총 
8개의 급여 중 일부로 주거, 보수, 기타 주택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보조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거급여는 주택보증금, 전세비용, 주택개보수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보조,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수선비 형태
로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되면 7개 급여가 제공되고 그중 하
나가 주거급여가 제공되는 한국과 거의 유사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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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거급여 운영주체
주거급여가 생활보호제도내의 1개의 급여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후생노동
청에서 일반적으로 관리하며, 급여는 각 지역의 복지사무소에서 지급된다. 
다. 주거급여 종류별 선정 및 급여기준
주택부조는 임대료, 지대 및 가옥보수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일
반적인 생활보호법 기준에 따른다. 주택부조급여액은 2001년을 기준으로 임대료 
및 지대의 경우 1,2급지는 월 13,000엔 이내, 3급지는 8,000엔 이내 이며, 주택유
지비는 일반기준은 년 121,000이내, 특별기준은 년 181,500엔 이내이다. 일반적으
로 주택급여는 가구유형에 따라 금액이 증감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후생대신
∥
사회․원호국
보호과, 감사지도과 
도도부현지사 지정도시․중소도시시장
민생주관부(局) 민생주관부(局)
      위
      임
 위
 임시장
    위임
복
지
사
무
소
복
지
사
무
소
복
지
사
무
소
실
시
기
관
정촌장
보조기관
민생위원 협력기관
<그림 3-2> 일본의 생활보호제도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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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으로 주택부조 급여액은 위와 같으나 실제적으로는 지역별 차이를 인정
하여 지자체 별로 주택부조 금액을 달리하고 있다. 2001년도 기준으로 동경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수급자의 경우 주택부조로 규정액의 5배 정도인 월 69,800엔, 
오사카시의 경우도 40,000 ∼ 50,000엔 까지 지급 받고 있다.
3) 미  국 
(1) 주택정책 관련 개요
1999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주택보급률은 109.6%로 100%를 상회하며, 자가율
은 65%이다. 주택 재고 중 임대주택비율은 35%이며, 그 증 공공임대주택은  1%
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이다. GDP대비 주택투자
율은 1996년을 기준으로 4.0%이다. 
(2) 주택공급정책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의 주택정책은 시장기능을 강조하며 이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민간부문 스스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주택정책은 주택금융에 의한 자가취득의 촉진을 기본
으로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으로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보조
제도나 공공주택(Public Housing)의 공급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미국의 저소득층 주택정책은 주로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소득 자
가가구에 대한 지원은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정책은 공급
자 보조정책(Project-based Housing Assistance)과 세입자 보조정책(Tenant-based 
Housing Assistance)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급자 보조정책으로는 공공주택이 가장 대표적인데, HUD(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가 자금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주택기관이 건
설․소유․관리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입자 중 적어도 40%는 소득수준이 해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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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중위소득(AMI: Area Median Income)의 30% 이하인 가구이어야 하며 임대료는 
월 조정소득의 30%, 월 총소득의 10% 또는 최소 $50을 부과할 수 있다. 그밖에 
민간이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로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거나 이자율 보조금,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으며, 저소득 
주택 세금공제(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주택투자 파트너십(Housing 
Investment Partnership) 등이 있다.
세입자 보조정책으로는 임대료 보조제도(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는 소득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보
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HUD의 주택수준 기준에 부합되고 주택보조지불
(HAP: Housing Assistance Payment)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 
한해서 지불기준(Payment Standard) 또는 총 임대료에서 세입자 소득의 30%를 공
제한 액수를 지급하는데, 자격조건은 소득이 AMI의 80% 이하인 임차인이되, 새
로운 수급자 중 75%는 AMI의 30%이하여야 한다. 
가. 주택정책의 특징
미국의 주택정책은 자가주택위주로 하는 자력적 지원정책을 기본으로 한정적
으로 저소득자에게 지원책이 강구되어 왔다. 자가소유지원을 위한 주택금융시장
의 육성관리, 세금우대조치 등을 펴왔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
대료보조정책 등을 운용하고 있다. 주택재고가 부족하지 않고 공공주택관리상에
도 문제가 있어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수당 및 임대료보조 등의 시책과 
더불어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에 대한 커뮤니티 개발에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다. 
나. 정책변천과정
1937년 주택법(Housing Act)를 제정하면서 미국 정부는 저소득층 주택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였으나, 저소득층 주택문제가 주택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초기에는 주로 주택구입에 대한 저리융자,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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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공급, 공공임대주택용 민간주택구입시책 등 공급보조정책을 위주로 정
책을 전개해나갔으나 1970년대에 들어 임대료보조(Voucher)를 근간으로 하는 수
요자보조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졌다.   
1965년 the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의 Section 101에서 최초로 
임대료 보조가 시도되었는데, Section 101은 공공주택의 입주자격을 갖는 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여 민간주택에 거주시킴으로써 공공주택의 분산화를 촉진시키
기 위한 제도로 입주가구는 소득의 25%를 지불하고, 나머지 계약한 임대료와의 
차액을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1982년에 들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주택문제가 저소득층이 과중한 주거비부담 
때문에 적정한 주택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임을 제기한 ‘주택에 관한 대통령 위
원회’의 보고서와 HUD에 의해 수행된 1조5천억 달러 규모의 시범사업
(1971~1980)을 통해 주택임대시장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경감하는 새로운 주거비 지원방안으로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이 제안되었고,  
1983년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미국의 핵심적인 저소득층 대상 주거
급여제도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990년 The National Affordable Housing 
Act에서는 주정부와 지방정부로 하여금 다양한 주거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
정부에 따라 일정수준의 Block Grant를 제공하는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규정하였
고, 1998년 The Quality Housing and Work Responsibility Act(QHWRA)에 의해서 
증명서에 의한 임대료 보조제도와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던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은 단일한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으로 통합되었다. 
다. 주택수급여건
1997년 현재 가구수는 9,950만, 주택수는 1억1천500만으로 별장을 제외한 주택
수의 가구수에 대한 비율은 113%에 이르고 있다. 공가를 제외하고 점유된 주택
을 기준으로 보면 자가주택비율이 67%이다. 미국은 자가소유 촉진정책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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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어 자가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라. 공공주택 공급 
미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공급을 위한 주요지원프로그램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5> 공공임대주택공급을 위한 주요지원프로그램 
Program 사업내용 공급대상
Multi-family Rental
공공임대주택개량 및 건설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지역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또
는 중위소득의  46%이하 가구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Program
저소득층 임대주택취득‧개량‧건
설시 연방소득세액 공제
지역중위소득 50%이하 가구에게 
공급호수의 20% 공급 또는 지역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에게 40%
공급
Metropolitan 
Housing
Resource Program
저소득층 임대주택취득‧건설‧개
발시 기금제공
지역중위소득 50%이하가구
Secured Loan Rental
Housing Program
(SLRHP)
공공임대주택의 건축‧취득‧개량
시 HFA가 면세채권 판매수익을 
대출
지역중위소득 50%이하가구에게 
공급호수의 최소한 20%배정, 지
역중위소득 40%이하에게 40%배
정
Home Rental 
Housing
Production Program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영구재원
마련을 위해 보조금지원 및 저리
대출 제공
지역중위소득 60%이하가구
Housing Assistance
Tax Credit Program
비영리기관에게 특수 저소득층주
택의 건설 및 취득비용을 증여하
는 기업에게 소득세액 공제
지역중위소득 50%이하가구
공공주택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을 살펴보면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
인다. 공공주택과 관련된 주요 업무는 주택도시개발부(HUD)에서 담당하는데, 각
종 법률에 의한 보조금의 배분, Section8에 의한 임대료보조와 하우징 바우처 등 
직접지원정책 수립, 각종 모게지에 대한 보증, 지방정부의 공공주택에 대한 경비
보조 등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HUD의 산하조직이었던 연방주택청(FHA)
38   
을 연방주택공사로 개편함으로써 주택자금을 확대하는 방안, 주택자금과 관련된 
새로운 상품개발, 불황기의 주택자금대출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택공사(PHA)는 미국 전체주택의 약 1%, 전체 임대주택의 3%에 해당하는 110
만호의 공공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역의 슬럼화를 예방하고 주민의 자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 입주자 선정 및 관리
공공주택 입주자격요건으로는 소득이 가장 주된 자격요건이며, 노인주택 등에 
대해서는 나이 등이 조건이 된다. 자격요건이 되는 소득의 상한선은 극빈층 기준
은 해당지역 중위소득의 50%이하, 그리고 차상위기준은 중위소득의 80%이다.
바. 공공지원
HUD에 의한 공공주택보조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중점적으로 행해졌으나, 
사업비가 많이 들고 비용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에는 
신규로는 채택되지 않았으며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임대료보
조가 행해지고 수선과 개량자금에 대해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사용되고 있다.  
주택금융지원(FHA융자보험)은 민간자본시장의 자원을 최대로 활용키 위해 공
공이 직접 융자금을 마련하여 제공하기보다는 민간융자기관으로부터 주택구매
희망자가 융자를 받을 때, 융자에 대한 보험을 들어 줌으로 신용이 불충분한 저
소득계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FHA(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에 의한 보험제공은 제한된 공공자금의 Leverage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융자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중저소득계층의 주택소유지원
을 위한 보험, 한계신용자인 중저소득층에 대한 보험, 노인거주용 임대주택보험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공공주문 지원은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다기 보
단 주택구입지원을 위한 중소득계층에게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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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급여정책
가. 주거급여 구성체계 및 특징
공급자 보조정책에서 수요자 보조정책으로 전환한 미국의 경우 임대료 보조제
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이며. 2001년도 HUD의 예산안을 보면, 임대
료 보조제도에 대한 총예산이 139억 달러로 공공주택에 대한 총예산 61억 달러
의 2배를 상회, 임대료보조 가구는 1999년을 기준으로 140만 가구로 전체 임대가
구(3,398만 가구)의 4.1%에 해당한다. 이것은 가구소득이 AMI의 30% 이하인 가
구가 700만 가구 이상임을 고려할 때 매우 적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주거급여(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일반적인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인 Tenant based voucher 말고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
되고 있다. 미국의 주거급여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은 <표3-8>과 같다.
<표 3-6> 주거급여(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의 유형 
구분 내용
Tenant based voucher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보조
Project based voucher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를 전제로 한 주택의 건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
Conversion voucher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주거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 임대료 보조
Family unification voucher
주거문제로 인하여 가족이 분리되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Home ownership voucher
일정한 소득기준과 고용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기준에 적합한 
주택 구입에 바우처를 제공.
Vouch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임대료 보조
Welfare-to-work voucher
저소득층의 근로활동 참여와 자활을 위해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대료 보조
  자료 : H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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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거급여 운영주체
연방차원에서는 HUD (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가, 지
방차원에서는 PHAs(Public Housing Agency)는 먼저 HUD가 설정한 NOFAs(Notice 
of Funding availability)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을 신청하고, 이의 승인여부에 따라 
HUD로부터 일정수준의 재정을 받아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대
표적 주거급여인 tenant based voucher의 운영체계는 다음<그림 3-3>과 같다.
2. 조합주의 복지국가 군
1) 프랑스
(1) 주택정책 관련 개요
1996년을 기준으로 프랑스의 주택보급률은 121.1%로 100%를 훨씬 상회하며, 
그중 자가율은 56%이다. 주택 재고 중 임대주택의 비율은 38%이며, 그중 공공임
대주택이 17%를 차지해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와 비슷한 비율이다. GDP 대비 주
택투자율은 1994년을 기준으로 4.8%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2) 주택공급정책
가. 주택정책의 특징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산업혁명 직후부
터 여러 가지 ‘주택지원정책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정주 되어 왔고 이러한 노력은 
19세기말 저가주택 HBM(habitation à bon marche)이 법제화되고 그후 HLM으로 
전환될 때까지 지속되어 왔다.
제 3장∙외국의 주거정책   41
대기자 명단(Waiting 
List)으로부터 선정
수급자격 결정
증서(Voucher) 발행
주택시장 조사   yes
         임차 주거지 no
               
        보조금 no 증서기한
종료결정         연장
 yes
임차가구와 소유주의 
보조금 승인요청 합의
o PHA에 대해 임차가구의 보조금 승인요청
   yes HQS의 임차주거지 
합리성 조사
조 정 no 임차 주거지
합리성  판단
 yes
PHA 보조금 승인
HAP 계약서류 준비
거주지 임차
PHA와 소유주 사이의
HAP 계약
급여 개시
HQS 연간 조사
임차주거지의 합리성 결정
<그림 3-3> 미국의 주거급여 운영체계
자료: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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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까지는 주택에 대한 지원제도가 정책의 중심이었으나 1977년 주택개혁
을 분기점으로 주거수당제도가 도입되어 사람에 대한 지원제도로 전환하여 현재
까지 프랑스 주택정책에서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단독
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대부분 상호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정책변천과정
공공주택을 포함하는 사회주택의 공급은 1894년 씨그프리드(Siegfried)법에 의
한 저가주택 HBM에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다. 
1906년 스트로스(Strauss)法에서 저가주택건축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참여와 
공탁은행의 대출제도가 제정되었고, 1908년 리보(Ribot)法이 통과됨에 따라 세제
혜택의 적용이 확대되었으며, 그 이후 임대료상승으로 저소득층 임차인의 거주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917년 임대료특별법을 제정, 국가개입을 통
한 엄격한 통제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1975년을 기점으로 ‘국가는 모든 프랑스국민에게 적정한 주택을 마련해 준다’
는 사회적 목적에 충실하는 민간투자에 우선권을 주고 공공비용은 긴축하는 정
책을 쓰게 된다. 1977년 주택정책의 개혁으로, 주택건설자체에 대한 지원 즉 주
택에 대한 지원체계에서 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즉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로 변화하는데 1977년 제정된 바르法은 새로운 대물적 지원제도- 소유
권취득용대출(P.A.P), 임차지원대출(P.L.A) 및 주택개량대출등- 를 마련하여 대인
적 주택지원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였으며7) 1977년 개혁으로 임대용 주택 및 사
회공공시설개선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의 끼요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균형관계를 설정, 임대차계약의 해
지의 규제 및 임대료 통제 등을 규정했으나 제대로 수용되지 못해 1986년 수립된 
7)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배분되는 대인적 지원제도의 창설인 이러한 바르법에 의한 제도는 그 임금조
견표가 지나치게 편치되고 경제적 고려로 인해 굴곡되었으며 건축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했
던 까닭에 지원대상의 선별성이 불충분하여 유색인종분리라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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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에뉴리법으로 대치,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공공주택의 분양, 토지공급의 증대
를 위한 조치를 정하였다. 그러나 1989년 멜마즈法이 제정되고 수정 임대차관계
를 개선시켜 임대료인상을 억제시키게 된다.
1990년 제정된 베송(Besson)法은 모든 사람에게 주택소유를 쉽게 하고, 저소득
층의 주택유지를 도움으로써 주택에 대한 권리보장정책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를 표현한 것이며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자본조성을 유도하는 
특수한 방법 및 재정조항들을 포함, 1991년 도시방위 法은 장기적으로 도시의 기
본적 균형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주택양식과 활동양식의 다양성,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책임성, 생활공간변화에 대한 주민참여 등을 정함으로 ‘사회계층에 개
방된 임차부분과 소유권 취득 부분의 유지, 발전으로 모든 사람이 그 주거양식과 
주거지결정에 대한 선택의 자유 등 주택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였다.
다. 주택수급여건
프랑스는 2차 대전 중 주택의 대량파괴, 1920∼1950년 동안의 저조한 주택건
설, 임대료 인상 규제에 따른 재고주택의 관리소홀, 1950∼1970년 등 경제성장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 (알제리 등 외국인의 이주포함) 등으로 서구의 다른 국가
들에 비해 주택사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주택
건설로 1970년대에 양적인 주택부족문제는 해소되었으며, 1975년 이후에는 주택
의 질적 향상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일반 주거용 주택의 점유형태별 구성
비를 살펴보면 자가주택의 비중이 56%, 임대주택비율이 38%이며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7%이다. 임대주택 중 약 50% 정도가 공공임
대이며 공공임대주택의 대부분(325만호)이 HLM주택이다.
프랑스는 가구 규모는 축소되는 반면, 주택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주택건설활동을 보면, 1985년 이후 GDP 및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주택투자
실적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GDP대비 주택투자율은 5% 수준에서, 고정투자대
비 주택투자율은 25%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건설실적은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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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시책에 따라 1950∼60년대에는 연간 
30∼40만 호의 건설실적을 보이다가 1971년부터 5년 동안은 50만 호를 초과하였
으며, 이를 정점으로 감소추세이다. 1993년에는 최저수준인 25.7만 호에 그쳐 정
부에서는 다양한 주택건설촉진책을 강구하고 있다.
라. 공공주택공급
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개인이나 가정에 저렴한 임대료를 지
불하는 조건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HLM주택은 독
특한 사회주택공급형태로 공영주택 또는 적정가임대주택, 저임대료임대주택, 도
민임대주택 등으로 나뉜다. 
즉, HLM이란 저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및 이 기관에 의
해 건설된 주택을 총칭8)하는 말이며, 최근에도 프랑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임
대주택 투자실적의 약 76%, 전체 임대주택 투자부문에서 약 60%를 차지할 정도
로 프랑스 공공주택정책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감독을 받으며 지자체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최근의 프랑스 공공임대
주택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보다는 기존 공급 주택의 노후로 인한 개량사
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마. 공공지원
건설비지원(저리융자, 자가건설에 대한 이자지원), 주택금융의 공적관여, 주거
비부담보조, 임대주택신축시 예금공탁금고가 지원하는 PLA-CDC, 프랑스 부동산
은행의 임대주택대출(PLA-CFF)9)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다. 임대주택의 개축시에
8) 산업혁명시대에 노동자들이 주거생활 개선을 위한 사적 조직으로 출발하여 최초의 단체는 1851년에 
조직된 저가임대주택으로 1894년 10월 Siefried법안으로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었고(재정원조), 1950년 
7월 HLM법에 의해 HBM에서 HLM으로 명칭이 변경됨. 2차 세계대전후 복구계획, 출생률증가, 도시
로의 인구집중, 외국인이민증가등으로 증가하는 주택수요충족,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팽창이 HLM주
택건설을 촉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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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대주택개축지원금(PALULOS)를 받는다. 
(3) 주거급여정책
프랑스의 주거급여는 1948년 임대료 통제의 완화로 인한 주택수당의 창설로 
인해 시작되었으나, 실제적인 주거급여의 확대 및 정착은 1970년대에 이루어졌
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에 들어 사회주택수당이 창설되고, 1972년의 가족의 
지위향상에 관한 개혁에 의해서 주택수당 적용범위의 대폭 확대시기를 거쳐 
1977년에 개인주택수당이 도입됨으로 인해 1970년대 말에 현 체계와 유사한 주
거급여체계가 정착화 되었다.
가. 주거급여 구성체계 및 특징
프랑스의 주거급여는 크게 주택수당(allocation de logement)10)과 주택을 위한 
개인보조 (aide personalisee au logement)로 나뉘어져 있으며 주택수당은 다시 가
족주택수당(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과 사회주택수당(allcation de logement 
sociale)구성되어 있다.
가족주택수당(ALF)은 주어진 조건을 갖춘 가구나 개인에게만 지급되지만 사
회주택수당(ALS)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
과 위생수준이 최소한의 기준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 
세 개의 제도를 통해 대부분의 저소득층이 주거보조의 혜택을 얻고 있다.  이 외
에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주거관련급여는 주택구입 시 감세혜택, 주택구입자금보
조, 집주인과 세든 사람과의 관계설정 및 조정, 영세민 주택 개발 등이 있다.
  
9) 채권수입으로 뒷받침되는 대출자금으로 조성되며 국가보조금은 프랑스 부동산 은행이 지급하는 임대
주택융자에 통합, CFF의 대출금액은 공사기준가격의 6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고청이율대출은 25
년, 변동이율은 30년이다. 
10) 주택수당은 가족급여체계내에 속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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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택수당(allocation de logement)     가족주택수당(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
                                  사회주택수당(allcation de legement sociale)
주 주택을 위한 개인보조 (aide personalisee au logement) 
   기타 (주택구입시 감세혜택, 주택구입자금보조, 집주인과 세든 사람과의 관계설정 및 조정, 
영세민 주택 개발 등)
<그림 3-4> 프랑스의 주거급여 및 관련 급여 체계
나. 주거급여 운영주체
가족수당에 속하는 주택수당(AL)의 경우 가족수당전국금고(CNAF)에서 전반
적인 관리를 맡고 있으며, 도 단위의 가족수당금고(CAF)에서 관리하며 산하 지
방사무소에서 수당이 지급된다. 국가는 재정분야 및 행정분야의 감독을 맡고 있
다. 주택을 위한 개인보조(APL)는 도시주택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역시 산하 
지방사무소에서 수당이 지급된다.
다. 주거급여 종류별 선정 및 급여기준
□ 주택수당(AL)
◦ 가족주택수당(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 ALF) 
적정한 주거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주거비와 그 가구 소득수준과의 
차이를 보조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자가가구 및 임차가구 모두에게 지급이 가능
하며, 수급자격은 일반조건과 주택조건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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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가족주택수당의 급여 선정 기준
일반기준 주택기준
가족
주택
수당
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
① 가족급여 중 가족수당, 가족보충수당, 영아수당, 
가족보조수당, 특별교육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개인
②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나 개인
③ 결혼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결혼당시40세미만)
④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나 개인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특정한 경우 60세 이상)
⑤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 자손, 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 가족이나 친척이 신체장애
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고 관련기관에 의해 
인정을 받은 경우
① 일정한 위생조건을 만족시키는 주
택 (HLM 및 1948년 9월 1일 이후 
건축주택은 이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봄)
② 동거인의 수에 대한 최소면적기준
과 위생기준에 따라야 함.
③ ②의 기준을 초과할 시는 일단 4년
간 수당이 지급되며, 4년 후에도 어
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 기준을 만
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해당지역 
도지사의 증명서가 발급될 경우 2
년 더 수당 연장 가능
급여액은 가구소득, 가족유형, 월세나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액에 따라 결정되
며 급여산식은 다음과 같다.
       
 AL = K x ((L+C)-LO)       
       ALF : 가족주택수당
       K : 소득과 부양가족에 기초한 계수
           K= 90%-[R/CM*n)]   R= 공제후 소득    CM=다층계수  n=taxable persons
       L :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
       C : 관리비
       Lo : 해당가구가 최소한으로 거주해야 하는 주택의 최소 월세  
  
◦ 사회주택수당(allcation de legement sociale) 
65세 이상 노인, 25세 이하 근로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최저생계비를 받는 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택보장을 위한 제도이나 1993년 1월 1일을 기해 가족주
택수당이나 주택을 위한 개인보조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모든 가구와 개인들이 
대상이 되며 수급자격은 일반조건과 주택조건으로 나뉘고 급여액은 가구소득, 
가족유형, 월세나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액에 따라 결정되며, 급여산정방식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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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주택수당과 동일하다.
<표 3-8>  사회주택수당의 급여 선정 기준
일반조건 주택조건
사회주택
수당
(allcation 
de 
legement 
sociale)
- 65세 이상의 노인, 25세 이하의 근로자, 장애인, 장기실
업자, 최저생계비를 받는 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택
보장을 위한 제도이나 1993년 1월 1일을 기해서 가족주
택수당이나 주택을 위한 개인보조의 혜택을 못받고 있
는 모든 가구와 개인들이 이 사회주택수당의 대상이 됨.
  ▶ 중점 수혜대상자
     - 65세(노동능력이 없다고 판명된 자 등은 60세) 이
상의 노인
     - 80% 이상의 중증장애자(취업불능)
     - 25세 미만의 독신 근로자
     - 실업자(실업수당을 받는 기간이 지난 자)
① 일정한 위생조건을 만족시
키는 주택
   (HLM 및 1948년 9월 1일 
이후 건축주택은 이 조건
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봄)
② 주택면적 기준은 1인당  
9m2의 기준면적에 1인 
추가 거주시 7m2을 가산
한 최저면적 이상일 것
□ 주택을 위한 개인보조(aide personalisee au logement, APL) 
1977년 가구의 구성과 수입에 대한 적정한 주거비 부담을 목표로 도입된 특정
주택 거주자를 위한 제도로, 지급은 소득과도 관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택과 
관련되어 있다. 즉, 국가와 협약을 맺은 주택에 세든 사람이나 국가보조금으로 
건축된 주택을 소유하려는 자들을 국가가 지원하는 대출이나 협약이 맺어진 대
출을 통하여 보조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인과 그 가족들이 1년 중 8개월 이상을 
거주하는 주거주지에만 해당되며, 1980년대 이후 주택의 신축증가로 인한 급여
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 특징
프랑스의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주거급여의 운영주체 및 발전과정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주거급여는 가
족수당급여의 일부로 지급되고 있다. 프랑스는 사회정책 중 가족정책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가족수당급여도 이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전되었다. 
주거급여도 그 시작은 가족수당급여의 일부분으로 시작되어 확대되었으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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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주거급여인 AL은 아직도 가족급여 중 1개의 급여로 지급되고 있다.
둘째,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에 소득조건과 더불어 주택조건을 연결시킴으로서 주거급여의 목적인 주거
의 실질적인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볼 때, 프랑스의 주거급여는 프랑스 국민의 주거
비 부담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프랑스의 주거비 비용은 전 가구 소비지
출에서 상당히 많은 약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출한 주택비용 가
운데 상당부분(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20%∼60%)을 환불형식으로 되돌려 받으므
로 주거급여로 인해 주거부담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
2) 독  일 
(1) 주택정책 관련 개요
1996년을 기준으로 통일독일의 주택보급률은 100.26%이며, 자가율은 40%이
다. 주택 재고 중 임대주택 비율은 60%이며, 전체 주택 재고 중 공공임대주택이 
20%를 차지해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GDP 대비 주택투자
율은 5.8%로 높은 편이다.
  
(2) 주택공급정책
가. 주택정책의 특징
독일은 경우 2차 대전 이후의 주택 부족난으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
긴 하였으나 다른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1960년대부터 민간자본시장과 민간개발
업자가 주택공급을 주도하는 민간주도형 주택정책을 펴왔다.
주택정책의 주 담당자는 지방정부로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주민의 주택
욕구를 충족하고 주택공급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경제 및 사회질서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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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방정부는 특히 주택에 대한 구매력이 부족하고 주거
비부담능력이 없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
위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주택시장에 양적․질적으로 개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주로 민간부문에 대한 세제, 금융혜택 및 보조금
을 지급하는 간접지원방식을 취하고 있다.
나. 정책변천과정
독일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많은 주택이 파괴되어 전후 주택공급확대가 이
루어졌다. 처음에는 세제 혜택 제공 등 비교적 소극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했으나, 
1950년대부터 시장소외계층의 주택문제해소 등을 위해 정부가 막대한 재정투입
을 통해 사회주택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사회주택의 공급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50∼1960년대 중반에 매년 30만에
서 35만호의 주택이 공급되어 가장 활발하였고, 1970년대부터는 건설호수가 점
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 후반에는 년간 500천호∼1,000천호 정도 공급하
였고, 1980년대 들어서면서 연간 50천호 정도의 사회주택을 공급하였다. 독일 통
일 후, 다시 공공주택의 공급이 다소 시작되었으나, 사회주택중심이라기 보다는 
주와 지방정부에 융통성을 부여해 보조금의 기간, 수준, 임대료수준의 변동, 투자
조건 등을 자유로이 협상하여 최저수준의 보조로 주택건설업자를 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다. 주택수급여건
전후 주택공급확대로 1980년대 초에 주택보급률은 100%를 상회하였으나, 
1980년대 동유럽으로부터의 난민 등 해외로부터의 인구유입으로 1990년경 주택
부족현상이 다시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공급확대로 1995년 말 현재 동
서독을 합하여 총 주택수는 약 36,000천호이고 인구 1000인당 주택수는 439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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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전체주택의 약 61.6%를 차지하고 2호 주
택 혹은 3호 이상의 주택은 재고의 20.4%와 18.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전체가
구 중 자가가구에 거주하는 가구는 38.1%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다. 공공주택의 공급비율은 1950년대 초기에는 신규공급의 
거의 70%에 달하였으나, 그 후 점차 감소하여 1970년대에는 약 20%가 되었고, 
1980년대에는 일시적으로 20%에 미달하였다. 그러나, 1989년 통일 후 제 3지원
이 늘어나 공공주택이 다시 늘어났으며, 동독인 거주자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1,2유형의 공공주택도 다소 증가하여 약 400만호가 공급되었다.
라. 공공주택공급
독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주택재고가 충분하지 못하며, 연소득대비주
택가격배수가 5.6배로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은 편으로 많은 가구가 임
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시장기능을 강조한 정책영향으로 민간시장이 발달하여, 
주택재고의 40%가 민간임대이고, 절반 가량의 가구가 민간임대주택에서 거주하
며, 임대주택 재고 중 민간소유가 80%을 넘고 이해 비해 조합주택이나 공공부문
이 직접 소유한 부분은 20%에 그치는 실정이다. 
공공주택은 정부지원정도 및 건설시기에 따른 4가지 유형이 있다.
우선, 제 1유형인 제 1 지원주택은 건설비 및 경비에 대한 공적 융자만 받았으
나 1960년대 전후에 보조금이 포함되었고, 입주자는 법정소득이하의 계층에 한
정되며 가족수에 따라 소득상한기준이 달라진다. 융자조건, 임대료 상한은 주별
로 차이가 있으며 임대주택규모는 90㎡이다. 제 2유형인 제 2 지원주택은 제 1 
지원주택보다 거주자의 소득조건이 완화되고, 주택면적이 넓으며 건설비 융자 
없이 경비융자나 경비보조가 행해진다. 공적지원의 조건은 총소득이 제 1 지원 
주택에 비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하며, 주택면적은 제1유형에서 정해진 규모
의 20%까지 확대 가능하다. 제 3유형은 제 3 지원주택으로 1989년부터 시행되었
으며, 동구권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온  이민자를 위한 주택이다. 사회주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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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원조의 종류나 액수를 건축주가 임대료와 입주자의 자격기준을 조건으로 공
공기관과 협상하여 결정하는 유형이다. 제 4유형인 제 4 지원주택은 199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임대료지불능력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주택으로 지불능력
의 지표는 소득과 가족수로 소득이 상승하면 지원이 줄어드는 주택이다. 기본적 
공적지원으로 건축비융자가 있으며 추가지원으로 입주자 소득에 따른 보조로 임
대료는 건축시점의 시장임대료 이하로 한다. 건설주체에 따른 종류로는 민간(기
업 및 개인), 그리고 주택조합등 비영리단체, 공공기관등이다. 동서독 합쳐서 사
회주택이 전체 주택재고 재고 14,500천호이며 이 중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5%정도이다. 임대주택 중 다시 약65%가 주택조합등 비영리단체에 의해 공급․
관리되고 있고, 임대주택의 약 32.5%는 민간에 의해, 그리고 나머지 2∼3%만이 공공
에 의해 건설되어 관리되고 있다.
마. 입주자 선정 및 관리
공공주택 공급대상은 소득수준에 의해 결정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
체의 소관사항이다. 입주자의 신청을 받아 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권을 받게 된
다. 임차인이 매월 부담하는 사회임대료(social rent)는 정부에 의한 보조금만큼 
낮아진다11). 지원의 종류에 따라 저소득계층 및 기타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1
차 지원사회주택이 있으며, 그 외에 차상위 계층에게는 2차 지원 사회주택이 있다.
바. 공공부문지원
공공의 지원방법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건설에 대
한 지원과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수당지원이 있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건설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 장애인, 젊은 부부, 이민자, 난민 
등 특수계층을 상대로 일정한 질적 수준의 주택건설을 위한 공공지원으로 무이
자 융자 또는 15년간 매년 체감식 이자보조의 형식을 취한다. 일반가구를 대상으
11) 사회임대료+보조금=비용회수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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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주택수당지원은 크게 건설비 지원과 관리 및 운영비 지원으로 나뉘는데, 
건설비지원의 경우 융자방법과 대상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대게 10년 이상의 무
이자 융자이고 대부분 10년 이후에는 이자를 납부하는 형태이고 지원액은 시간
의 경과에 따라 체감하는 형태이다. 
또한 공공주택유형에 따라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부터 융자‧보조금이 
제공되는데, 제 1지원 주택 건설주체에 대해 건설비에 대한 융자와 준공 후 할부
부담에 대한 초기상환금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 제공되고, 제 2지원 주택 건설시
에는 건설자금에 대한 융자는 없지만 경비융자나 경비보조가 행해지고, 제3지원 
주택은 별도로 정해진 융자나 지원은 없지만 건축주와 지방정부간에 협의에 의
해 지원이 있으며 제4지원 주택은 기본적인 공적지원으로 건축비 융자가 있으며 
추가지원으로 입주자의 소득에 따른 보조가 있다. 
(3) 주거급여정책
독일에서는 2차 대전 이전부터 주택에 대한 공적관리, 임대료 통제정책 등은 
행해지긴 했으나, 임대료 보조 형식의 주거급여는 1960년 규제완화에 의해 주택
사정이 나아진 지역에서부터 임대료 통제를 완화하기 시작한데서 비롯되었다. 
주거급여(Wohngeld)의 실질적인 도입은 1965년부터이며 특히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급등하고, 스스로 적절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
비용 보조에 사용되었다.
가. 주거급여 구성체계 및 특징
주거급여의 목적은 가계지출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부담이 크지 않도록 지원
하는 것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지급된다. 유형 및 대상을 살펴보면 
우선, 크게 Mietzuschuss(Rent support)와 Lastenzuschus (Mortgage & home upkeep 
support)로 구성되며, 전자는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이며 후자는 주택소유자
에 대한 이자비용 및 유지비 보조의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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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지역유형별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기준 (2002) 
             (단위: EURO)
가구원수
지역유형
Ⅰ Ⅱ Ⅲ Ⅳ Ⅴ Ⅵ
1인 750 760 770 800 810 830
2인 1,010 1,040 1,060 1,090 1,110 1,140
3인 1,270 1,290 1,320 1,340 1,370 1,390
4인 1,670 1,700 1,730 1,770 1,800 1,830
5인 이상 1,910 1,960 1,980 2,030 2,060 2,100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Wohnungswesen (www.bmvbw.de)
1991년부터 사회부조수급자 및 보훈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고도 급여
를 받을 수 있으며, 2001년부터 이들에게 자동적으로 Special Rent support가 제공
되고 있다. 또한, 사회주택 거주자, 학생기숙사, 노인주택 등 조건이 충족되는 주
거공간에 거주하는 입주자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법적으로 누구나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주거급여
의 수급자격과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은 가구원수, 가구소득, 가구의 주거비 
수준(세입자의 경우 임대료 수준 / 주택소유자의 경우 이자비용 등)이며, 급여는 
주거비 현황에 따라 6단계의 ‘지역유형’을 구분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지역별로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양하다.
나. 주거급여의 운영주체
주거급여의 운영주체는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Wohnungswesen (Federal Ministry for Transport, Building & Housing)’이고 재원의 
50%는 연방정부가, 나머지 50%는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다. 주거급여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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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액은 실제세대인원, 세대총수입, 임대료(건축비부담)에 따라 차등지
급하고,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추가액을 지급한다. 기준은 가구가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지출의 15~25%를 넘지 않도록 보조하는 것
이나 연방정부의 주거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별도의 주거급여
를 운영하기도 한다. 한편, 결정된 주거급여를 지급 받는 중에 인플레이션이 발
생하여 주거급여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는데, 이는 주거
급여의 조정이 매 3~5년 만에 이루어질 정도로 임대료 변동에 비탄력적이기 때
문이다.
1990년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약 6% (10%의 세입자와 12%의 주택소유자)가 주
거급여를 받고 있으며, 수급자의 평균소득이 전 가구 평균소득의 1/3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다.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군
1) 스 웨 덴
(1) 주택정책 관련 개요
주택보급률은 107%이며, 자가율은 43%이다. 1인당 주택율은 서구선진국 중 
가장 높다. 주택 재고 중 임대 주택비율은 39%, 전체 주택 재고 중 공공임대주택
이 22%를 차지해,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2) 주택 공급정책
가. 주택정책의 특징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모형의 주택정책을 실시하는 국가 가운데 가장 전형적
인 모델로 국민 한 사람 당 주택수나 주거수준, 중‧저소득층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 등이 서유럽에서 가장 좋은 상황이다. 1940년∼1970년대까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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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공급확대의 
필요성을 정치적 의지로 수용하여 그 실현을 추구하였다.
주택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충분한 주택재
고를 유지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대규모의 주택보조 및 규제를 실시하
고 있다. 투입부문부터 생산, 분배 및 소비부문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주택체계를 
잘 조직화하여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생산부문에선 공공주택의 경우 비
영리원칙을 강조하여 비영리 공공주택회사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공사와 주
택조합을 설립하였고, 주거서비스의 소비부문에서는 주택수당의 지급, 주택융자 
이자의 소득세공제 등 주거비지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복지정책으로 주택건설비용의 95%에서 100%에 이르는 주택건설금융지
원, 보증금리제를 통한 값싼 금리의 주택소비자금융 지원, 주택금융상환이자에 
대한 소득세공제, 저소득층의 임대료지원을 위한 주택수당지급, 그리고 지자체
가 보유한 토지의 저렴한 임대제 등이 있다.
나. 정책변천과정
스웨덴의 주택정책 전개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단계는 스웨덴
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사회민주당의 집권초기와 1930년대 이전, 2단
계는 사회민주당의 집권기로 오늘날의 틀로 주택정책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1940
년대부터 스웨덴 국회가 주택정책을 더욱 강화할 목적으로 주택선언(1967)을 채
택할 때까지의 기간, 3단계는 1967년 주택선언 이후이며, 단계에 따라 주택정책
의 형평성과 배분원리는 더욱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주택수급여건
스웨덴의 주택수는 1990년을 기준으로 405만호이며, 이를 860만명의 인구, 380
만 가구수와 대비하면 천명당 주택수는 470호이고, 주택보급률은 107%, 별장이
나 여름휴가용 주택을 합하면 천명당 주택수가 550호로서 인구 1.8명당 한 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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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으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의 질 또한 매우 양호하여 1980년대
부터 주택투자의 절반이상을 기존주택의 개보수와 재개발에 투입하였기 때문에 
전체주택의 52%가 아파트이고 나머지는 단독 또는 2호 연립주택이다.
인구에 비해 국토면적이 우리나라보다 23배나 넓지만 공동주택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방당 거주인수는 0.5명, 한 사람이 사용하는 주거면적은 47㎡이다. 총 인
구의 60%가 단독주택과 2호 연립주택에서 살고 전체가구의 98%가 정부에서 설
정한 주거기준보다 주거상태가 양호하다.
스웨덴의 주택점유형태는 크게 공공임대, 조합, 민간소유의 3가지로 나누어진
다. 우선, 공공임대는 지자체 소유의 주택공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1990년을 기준
으로 전체주택수의 23%, 총주택수의 40%로 전국 임대주택의 절반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 임차권은 주택임대법에서 규정한 구체적 퇴거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계속 보호된다. 조합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거의 모두 공동주택이다. 최근에는 
오래되고 낡은 주택을 개보수하여 현대화하는데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라. 공공주택공급
스웨덴의 주택정책관련기구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 구분된다. 중앙
정부는 주택정책을 입안, 수립하는 주택 및 국토계획청과 주택정책을 집행하는 
주택청이 있으며, 재정지원의 범위설정, 주택수당과 금융제공, 이자보조, 관련법
제의 제정 및 조세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24개로 구성된 주에는 중앙정부 주
택청의 감독을 받는 주주택청이 있는데, 이들은 관할지역내에서 중앙정부의 주
택계획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자로서 지방정부의 주택계획 재가와 주
택관련청원을 받는다. 중앙정부의 주택융자와 주택지원을 위한 각종 보조금의 
관리도 주택청의 주요업무이다.
주택공급정책은 지방자치단체(Kommun)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주민의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각종 도시개발계획과 토지정책
을 책임지며, 관할지역의 주택 필요수 추정, 중앙정부가 일부를 분담하는 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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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지급, 중앙정부에 대한 주택금융 및 보조금 신청과 이 자금을 주민에게 배
분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비영리 주택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
주택을 관리, 신규주택을 분양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은 토지매입과 장기임
대이며 지자체는 최소한 5년 동안의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고12) 이를 위해 주택
시장에 관한 자료와 지식을 갖고 있어 주택정보가 필요한 주민에 대해 정보제공 
및 주택을 알선한다.  
마. 공공지원
중앙정부는 주택융자제도를 통해 주택부분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1983년 이
후 전체주택의 99%, 그리고 모든 공동주택이 이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었다. 
주택금융의 약 3/4을 채권발행을 통해 조성하고 특히 정부 주택융자는 거의 모두
를 채권발행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약 60%를 채권시장에서 조달한다. 
<표 3-10> 주택금융지원
구분 상환기간 상환방법 금리조건 금리
정부금융
신축(임대,조합)
35년 5년 거치후 연무 고정(매년조정) 11.89%
제1차 저당대부
신축/개축(임대,조합)
50년
40년이하
체증식
고정
(5년마다조정)
10年적(시장금리
+최고0.4%)
비우선융자 10-30년 체증식
고정
(5년마다조정)
은행융자 15년이하 정액할부 변동금리
주: 1) 5년 간의 거치기관 후 보증금리로 상환액을 산정함.
    2) 체증식: 원리금균등등상환식과 유사한 상환방식이지만, 상환액이 금리에 따라 변동하
지 않고 미리 정해진 상환액표에 따라 점증한다는 점이 원리균등식과 다름.
12) 이처럼 주택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대개 주택시장에 관해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으며 주민
에게 항상 적절한 주택정보를 제공하고 주택도 알선함. 이처럼 지방정부가 주택문제의 해결을 책임
지면서부터 주택공사를 통해 저소득층 또는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정목표계층을 위한 
주택공급에 더 치중하게 되어 전반적인 주거수준의 향상과 계층간 주거격차의 완화등 앞서 언급한 
주택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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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융자기간은 1차 저당대출인 금융기관 융자가 40∼50년이고, 정부융자는 
30∼40년이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이나 정부의 금리보증으로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세제지원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세율이 매우 높고 부동산 소득을 종합과세하
며 주택은 자가평가액을 기준으로 귀속소득을 산정하여 소득세을 과세하는데 다
만 조합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주택융자 상환이자의 25%를 세액공제하고 있
다. 재산세의 경우는 공동주택인 임대주택과 조합주택은 과표의 2.5%이고 단독
주택은 1.5%인데 단독주택의 재산세율이 낮은 이유는 주택융자의 대출금리가 높
기 때문에 주거비의 평준화를 실현하기 위해 세율을 낮게 책정한 것이다. 다만 
신규주택과 개보수주택은 10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3) 주거급여정책
1930년대초 사회보장체계의 틀을 갖추면서 그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초기에
는 노인가구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가지 유형으로 운영되었으나, 1991년 
제도개혁을 계기로 Housing Allowance 형태를 기본으로 확대되었다.
가. 주거급여 구성체계 및 특징
스웨덴의 주거급여 체계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Housing Allowance 이외에 부가적으로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수급자들의 주
거비용을 보충해주는 Housing Assistance와 연금수급자들의 주거비용을 보충해주
는 Housing Supplement for Pensioner(BTP), Special Housing Supplement for 
Pensioner(SBTP), Municipal Additional Amount(KKB)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주
거급여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자가소유자(co-op주택, 일반주택)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임차인에게는 임대료를, 자가소유자에게는 연간 지불해야 하
는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조하는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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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거급여 운영주체
Housing Allowance, Housing Supplement for Pensioner(BTP), Special Housing 
Supplement for Pensioner(SBTP) 등은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산하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에서 담당하고 각 지역별 Social 
Insurance Office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Housing Assistance, Municipal 
Additional Amount(KKB)는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산하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에서 Social Assistance와 함께 담당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에서 실무를 담당한다.
다. 주거급여 종류별 선정 및 급여기준
① Housing Allowances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수, 결혼여부, 주거비
용(임대료, mortgage 이자 등의 고정비용 및 난방비 등 기타비용 포함) 등에 따라 
최대 주거급여 수준이 결정된다. 이와 해당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수준이 
결정되는데 이 때, 가구특성별로 소득상한선(income limit)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
우 20~33%의 급여감소율이 적용되어 일정소득 수준에서 급여수준은 0이 된다.
② Housing Assistance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를 받는 수급가구는 누구나 Housing Assistance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은 실제 주거비용과 Housing Allowance로 받은 급여 사이
의 차액을 보충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대료 전체를 보조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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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Housing Allowance 급여체계 및 기준 (1997)
Family 
composition
Housing costs(HC)
(SEK per year)
Housing benefit (HBI)
(before income-test)
Age〈29,
with no child
0~21,600
21,600~31,200
31,200~43,200
43,200+
0
75% of (HC - 21,600)
75% of (31,200 - 21,600) + 50% (HC - 31,200)
75% of (31,200 - 21,600) + 50% (43,200 - 31,200)
Families :
with 1 child
0~24,000
24,000~36,000
36,000~63,600
63,600+
7,200
7,200 + 75% of (HC - 24,000)
7,200 + 75% of (36,000 - 24,000) + 50% of (HC - 36,000)
7,200 + 75% of (36,000 - 24,000) + 50% of (63,600 - 36,000)
Families :
With 2 
children
0~24,000
24,000~39,600
39,600~70,800
70,800+
10,800
10,800 + 75% of (HC - 24,000)
10,800 + 75% of (39,600 - 24,000) + 50% (HC - 39,600)
10,800 + 75% of (39,600 - 24,000) + 50% (70,800 - 39,600)
Families :
With 3+ 
children
0~24,000
24,000~43,200
43,200~79,200
79,200+
14,400
14,400 + 75% of (HC - 24,000)
14,400 + 75% of (43,200 - 24,000) + 50% of (HC - 43,200)
14,400 + 75% of (43,200 - 24,000) + 50% of (79,200 - 
43,200)
ꀻ
Family 
composition
Gross income limit 
for the means-test
(SEK per year)
benefit 
reduction rate 
for the means-test
Housing benefit,
including the income-test
(GI=gross income)
Single 〈 29, 
with no children 41,000 33% HBI - 33% × (GI - 41,000)
Couples 〈 29, 
with no children 58,000 33% HBI - 33% × (GI - 58,000)
Families :
with 1 or more 
children
117,000 20% HBI - 20% × (GI - 117,000)
자료 : OECD, Benefit System and Work Incentive in OECD Countries. (http://www.oecd.org)
<표 3-12〉가구유형 및 가구원수별 월 최대급여액 및 최대주거면적(2001)
(단위: SEK,㎡)
구 분
아동이 있는 가구
아동이 없는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최대급여액(월) 2,500 3,175 3,900 4,200 4,500 1,100
최대주거면적 80 100 120 140 160 60
 자료 : The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http://www.rfv.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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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Housing Supplement for Pensioner(BTP)
65세 이상의 연금수급자 가운데 연금급여액이 낮은 노인들을 위한 주거비 보
조제도로  이 제도는 연금급여의 많은 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하지 않고도 일정수
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④ Special Housing Supplement for Pensioner(SBTP)
BTP 수급자 가운데 가구특성 및 거주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주거비에 대한 부
담과 욕구가 특별히 높은 경우 추가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⑤ Municipal Additional Amount(KKB)
BTP 수급자를 부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4. 주거복지정책의 유형화
이상으로 복지국가유형별 각 국가들의 주택정책 및 주거급여를 포함한 주거정
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택이라는 재화의 속성상 주택의 건설, 소비, 자금운영, 
분배와 입지에 대한 정부개입은 보편적인 것이 되고 있지만, 개입정도 및 정책수
단은 각 국가의 정치이념, 문화적 가치, 경제적 사정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
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국가들의 주거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주택정책
과 주거급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지를 중요한 변수로 하는 주거정책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모형에 속하는 국가
들간에도 차이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토지가 넓은 미국의 경우 민간에 의한 주택
건설이 주를 이루고 공공주택공급역할은 축소되는 모양을 보인다. 상대적으로 
토지가 좁은 일본과 영국의 경우 정부가 직접 주택 공급주체가 되거나 혹은 주택
문제에 곤란을 느끼는 계층에 대하여  시장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조합주의 
복지국가 군에 속하는 프랑스의 경우 적정한 부담의 양질의 주택제공을 정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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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삼고 있으며 HLM기관을 통해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자가주택과 임대주택
의 균형을 유도하고 있고, 주택에 대한 지원에서 사람에 대한 지원제도로 전환되
어 주거수당제도에 주된 비중을 두고 있다. 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저소득
층의 개인이나 가정에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형태이다. 
독일의 경우 2차 대전이후의 주택부족난으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긴 
하였으나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1960년대부터 민간자본시장과 민간개발업
자가 주택공급을 주도하는 민간주도형 주택정책을 펴왔다. 스웨덴은 복지모형의 
전형적인 국가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국민에게 최소한의 
복지가 아닌 최적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택정책의 목표로 삼고, 투입부문부
터 생산분배 및 소비부문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주택체계를 잘 조직화하여 종합
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각 국가별 주택정책을 정리해보면 <표 3-13>과 같다.
주거급여의 경우 각 국가마다 차이점은 있지만, 주거급여 정책에 있어 현재 서
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보편적인 경향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심각한 주택부족 문제가 해결되면서 신규주택의 
건설보다는 주택재고의 질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70년대∼1980년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인다는 입장에서 주거급여가 
정부가 주택의 생산이나 배분에 덜 개입하면서도 저소득층의 주택에 대한 접근
가능성(affordability)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즉 주거안정을 위해 어떤 형태의 보조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정
책목표달성에 합당한가에 대한 오랜 논의 끝에 주거에 대한 보조는 주택공급의 
생산자보조방식에서 주거급여형태의 소비자보조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주거급여형태의 소비자보조방식이 첫째, 최저주거기
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둘째, 다수 주민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용이하며, 셋째, 
일반적인 소득향상정책보다 더 효과적으로 주거빈곤을 해결할 수 있으며, 넷째, 
주택구매력이 없는 가구에게 임대료 보조지원을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및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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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점이 작용하였다.13) 또한, 주
거급여형태의 소비자보조방식의 경우 저소득층 소비자의 임대료를 보조함으로
써 구매력을 증진시켜 민간임대주택업자나 임대주택소유자의 임대수익을 보장
하는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14)
한편, 이러한 주거급여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데 최근의 OECD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와 관련된 보조에의 경향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15)
첫째, 공공주택보급과 더불어 소득․주거비용과 관련된 보조금이 지급된다.
둘째,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 모두에게 주거관련서비스가 제공된다.
셋째,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주거급여가 제공되며, 저소득부양가족․노인․장
애인 등 특수욕구를 가진 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된다.
넷째, 저소득계층대상 주거급여는 일반적으로 최대급여액이 정해져 있다.
다섯째, 공공주택 및 사회주택은 대부분 입주자에게 주거비 보조를 제공한다.
즉, 최근 선진외국의 주거보조관련 흐름은 생산자 보조방식인 공공주택공급에
서 소비자보조방식인 주거급여제공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급여는 위
에서 언급한 공통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동시에 국가별로 형태 및 내용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국가별 주거급여의 유형화 기준은 아래와 같다.
13) E.J.Howenstine. 1986. Housing Vouchers: A Comparative International Analysis. New Brunswick. Center 
for Urban Policy Research. Rutgers University
14) 하성규. 1997.6. "OECD가입과 한국의 주거복지". 「지역사회개발연구」. 제 22권 1호.
15) Social and Health Policies in OECD Countries -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 No. 
33. 1998.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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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주거급여 유형화 기준
구  분 내  용
 급여의 성격  - 사회보장급여 / - 주거보조급여
 주거급여의 시행주체  - 복지관련 부처/ - 주택관련 부처
 주거급여 대상자의 선정기준  - 가구특성 /  - 소득기준  /  - 주거비용  /  - 기타
 주거급여 대상자의 범위  - 자가소유자 포함 여부
 주거급여 지급방법
 - 대상 : 임차인 및 임대인 
 - 방식 : 현금 및 바우처
 주거급여 수준 및 차등지급 여부  - 정액 /  - 차등 (차등화 기준 포함)
 다른 정책과의 연계 및 역할분담
 - 공공주택 공급 /  - 임대료 통제
 - 민간임대사업 지원 / - 주택금융 등
각 국의 주거급여를 유형화해보면 다음<표 3-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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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A
m
ou
nt
(K
KB
)로
 구
성
68
구
분
미
국
독
일
스
웨
덴
시
행
주
체
- 
연
방
: 
H
U
D
 (
th
e 
D
ep
ar
tm
en
t 
of
 H
ou
sin
g 
an
d 
U
rb
an
 
D
ev
el
op
m
en
t)
- 
지
방
: 
PH
A
s 
(P
ub
lic
 H
ou
sin
g 
A
ge
nc
y)
- 
주
거
급
여
의
 
운
영
주
체
는
 
‘B
un
de
sm
in
ist
er
iu
m
 
fü
r 
Ve
rk
eh
r, 
Ba
u 
un
d 
Ra
um
or
dn
un
g 
(F
ed
er
al
 
M
in
ist
ry
 
fo
r 
Tr
an
sp
or
t, 
Bu
ild
in
g 
&
 
Re
gi
on
al
 
Pl
an
ni
ng
)’임
.
- 
H
ou
sin
g 
A
llo
w
an
ce
, 
BT
P,
 S
BT
P
 :
 N
at
io
na
l 
So
cia
l 
In
su
ra
nc
e 
Bo
ar
d에
서
 담
당
  
지
역
별
 S
oc
ia
l 
In
su
ra
nc
e 
O
ffi
ce
에
서
 실
무
- 
KK
B 
: N
at
io
na
l B
oa
rd
 o
f 
H
ea
lth
 a
nd
 W
el
fa
re
에
서
 S
oc
ia
l 
A
ss
ist
an
ce
와
 함
께
 담
당
.
  
  
  
  
각
 지
방
자
치
단
체
(m
un
ici
pa
lit
y)
 실
무
재
원
- 
19
90
년
 t
he
 N
at
io
na
l 
A
ffo
rd
ab
le
 H
ou
sin
g 
A
ct
에
서
 주
정
부
와
 
지
방
정
부
로
 하
여
금
 다
양
한
 주
거
급
여
를
 제
공
할
 수
 있
도
록
 주
정
부
에
 따
라
 일
정
수
준
의
 B
lo
ck
 G
ra
nt
를
 제
공
하
는
 간
접
적
인
 
지
원
방
식
을
 규
정
하
였
음
.
- 주
거
급
여
 재
원
의
 5
0%
는
 연
방
정
부
가
, 나
머
지
 5
0%
는
 지
방
정
부
가
 부
담
함
.
- 
연
방
정
부
와
 지
방
정
부
 공
동
 부
담
선
정
기
준
- 
A
M
I의
 5
0%
 미
만
인
 저
소
득
층
을
 대
상
으
로
 실
시
하
되
, 실
제
 임
대
료
와
 상
관
없
이
 지
역
별
로
 정
해
진
 표
준
임
대
료
와
 가
구
가
 지
불
가
능
한
 금
액
(조
정
소
득
의
 3
0%
 또
는
 총
수
입
의
 1
0%
 또
는
 $
25
중
 
큰
 금
액
)과
의
 차
액
을
 임
차
인
에
게
 증
서
(v
ou
ch
er
)로
 지
급
함
.
 ∙
따
라
서
, 
바
우
처
를
 받
은
 저
소
득
층
이
 임
대
료
가
 다
소
 저
렴
한
 
주
택
에
 입
주
하
면
 그
 차
액
만
큼
은
 저
소
득
층
에
게
 돌
아
가
며
, 대
상
주
택
의
 질
적
 기
준
을
 충
족
시
키
도
록
 하
여
 저
소
득
층
이
 지
나
치
게
 수
준
이
 낮
은
 주
택
에
 입
주
하
는
 것
을
 방
지
함
- P
H
A
s가
 그
 지
역
의
 주
택
소
요
와
 예
산
 등
 계
획
에
 따
라
 수
급
자
에
 
대
한
 우
선
권
을
 설
정
하
여
 w
ai
tin
g 
lis
t에
 등
록
시
키
며
, 일
반
적
으
로
 수
요
자
가
 초
과
하
기
 때
문
에
 대
기
기
간
이
 긴
 경
우
가
 많
음
.
 ∙
바
우
처
 신
청
자
를
 w
ai
tin
g 
lis
t에
 올
릴
 경
우
, P
H
A
s는
 홈
리
스
, 
열
악
한
 수
준
의
 주
택
에
 거
주
하
는
 자
, 소
득
의
 5
0%
 이
상
을
 임
대
료
로
 지
불
하
는
 자
, 임
대
주
택
에
서
 비
자
발
적
으
로
 쫓
겨
난
 경
험
이
 있
는
 자
 등
에
 우
선
순
위
를
 부
여
함
.
- 법
적
으
로
 누
구
나
 주
거
급
여
를
 신
청
할
 수
 있
는
 권
리
를
 가
지
고
 있
으
나
, 주
거
급
여
의
 수
급
자
격
과
 급
여
수
준
을
 결
정
하
는
 기
준
은
 가
구
원
수
, 가
구
소
득
, 가
구
의
 주
거
비
 수
준
(세
입
자
의
 경
우
 임
대
료
 수
준
 /
 주
택
소
유
자
의
 경
우
 이
자
비
용
 등
)임
.
- 급
여
는
 주
거
비
 현
황
에
 따
라
 6
단
계
의
 ‘지
역
유
형
’을
 구
분
하
여
 지
역
에
 따
라
 차
등
지
급
하
며
, 지
역
별
로
 가
구
원
수
에
 
따
라
 소
득
기
준
이
 다
양
함
.
- 주
거
급
여
는
 가
계
지
출
 중
 주
거
비
가
 차
지
하
는
 부
담
이
 과
대
하
지
 않
은
 방
향
으
로
 변
화
됨
에
 따
라
 주
택
소
유
자
와
 임
차
인
의
 구
분
 없
이
 일
정
소
득
 이
하
의
 모
든
 가
구
에
게
 지
급
됨
.
- 
H
ou
sin
g 
A
llo
w
an
ce
s
 ∙
일
정
소
득
 수
준
 이
하
의
 전
 국
민
을
 대
상
으
로
 함
.
 ∙
가
구
원
수
(아
동
 수
), 
결
혼
여
부
, 
주
거
비
용
(임
대
료
, 
m
or
tg
ag
e 
이
자
 등
 고
정
비
용
 및
 난
방
비
 등
 기
타
비
용
 포
함
)에
 따
라
 최
대
급
여
수
준
이
 결
정
됨
.
 ∙
최
대
급
여
수
준
과
 해
당
가
구
의
 소
득
수
준
에
 따
라
  
 급
여
수
준
이
 결
정
됨
.
 ∙
이
 때
, 
가
구
특
성
별
로
 소
득
상
한
선
(in
co
m
e 
lim
it)
 
이
상
의
 소
득
은
 2
0~
33
%
의
 급
여
감
소
율
이
 적
용
되
어
 일
정
소
득
 수
준
에
서
 급
여
수
준
은
 0
이
 됨
.
- 
H
ou
sin
g 
A
ss
ist
an
ce
 ∙
사
회
부
조
(S
oc
ia
l 
A
ss
ist
an
ce
)를
 받
는
 수
급
가
구
는
 
누
구
나
 H
ou
sin
g 
A
ss
ist
an
ce
를
 요
구
할
 수
 있
음
.
 ∙
이
를
 통
해
 저
소
득
층
은
 실
제
 주
거
비
용
과
 H
ou
sin
g 
A
llo
w
an
ce
로
 받
은
 급
여
 사
이
의
 차
액
을
 보
충
하
게
 
됨
으
로
써
 결
과
적
으
로
 임
대
료
 전
체
를
 보
조
받
음
- 
H
ou
sin
g 
Su
pp
le
m
en
t 
fo
r 
Pe
ns
io
ne
r(B
TP
)
 ∙
65
세
 이
상
의
 연
금
수
급
자
 가
운
데
 연
금
급
여
액
이
 
낮
은
 노
인
들
을
 위
한
 주
거
비
 보
조
제
도
임
. 
제
3
장
∙
외
국
의
 주
거
정
책
  
 6
9
구
분
미
국
독
일
스
웨
덴
급
여
산
정
방
법
- 
소
득
수
준
에
 따
라
 차
등
- 
지
역
기
준
, 
가
구
원
수
, 
소
득
수
준
, 
임
대
료
 수
준
에
 
따
라
 차
등
 
- 
주
거
급
여
액
은
 실
제
세
대
인
원
, 
세
대
총
수
입
, 
임
대
료
(건
축
비
부
담
)에
 따
라
 차
등
지
급
하
고
, 
장
애
인
이
 
있
는
 경
우
에
 추
가
액
을
 지
급
함
.
- 
소
득
수
준
 
및
 
가
구
구
성
, 
주
거
비
용
에
 
따
라
 
차
등
지
급
급
여
수
준
- 
A
M
I의
 5
0%
 미
만
인
 저
소
득
층
을
 대
상
으
로
 실
시
하
되
, 
실
제
 임
대
료
와
는
 상
관
없
이
 지
역
별
로
 정
해
진
 표
준
임
대
료
와
 가
구
가
 지
불
가
능
한
 금
액
(조
정
소
득
의
 3
0%
 또
는
 총
수
입
의
 1
0%
 또
는
 $
25
중
 큰
 금
액
)과
의
 차
액
을
 
임
차
인
에
게
 증
서
(v
ou
ch
er
)로
 지
급
함
.
- 
주
거
급
여
의
 기
준
으
로
는
 가
구
가
 적
절
한
 주
거
를
 
확
보
하
기
 
위
해
 
소
요
되
는
 
비
용
이
 
전
체
지
출
의
 
15
~2
5%
를
 넘
지
 않
도
록
 보
조
하
는
 것
임
.
- 
그
러
나
, 
연
방
정
부
의
 주
거
급
여
 수
준
이
 낮
기
 때
문
에
 지
방
정
부
에
서
는
 별
도
의
 주
거
급
여
를
 운
영
하
기
도
 함
.
- 
주
거
비
용
의
 일
부
, 
- 
단
, 
저
소
득
층
은
 모
든
 주
거
비
용
급
여
지
급
대
상
- 
바
우
처
: 
임
차
인
- 
주
거
비
: 
임
대
인
- 
임
차
인
- 
임
차
인
급
여
지
급
방
법
- 
바
우
처
- 
현
금
- 
현
금
적
용
범
위
- 
자
가
소
유
자
 제
외
- 
자
가
소
유
자
 포
함
- 
자
가
소
유
자
 포
함
70
구
분
영
국
일
본
프
랑
스
도
입
 1
97
2년
 1
95
0년
대
 1
94
8년
발
전
과
정
 -
 1
93
0년
대
 중
앙
정
부
의
 주
거
보
조
금
제
도
 도
입
, 
그
러
나
 
각
 지
방
 정
부
별
로
 임
의
적
이
었
음
 -
 1
97
2년
 주
택
금
융
법
  
(th
e 
ho
us
in
g 
fin
an
ce
 a
ct
)에
 의
해
 
주
거
보
조
금
제
 의
무
화
 -
 현
 체
계
와
 같
은
 주
거
급
여
는
 1
98
8년
을
 기
점
으
로
 정
착
화
- 
생
활
보
호
법
제
도
 초
기
(1
95
0년
)에
는
 포
함
되
지
 않
았
으
나
 5
0년
대
 중
반
 급
여
확
대
시
 포
함
.
- 
19
48
년
 주
택
수
당
의
 창
설
- 
19
71
년
 사
회
주
택
수
당
- 
19
72
년
 가
족
의
 지
위
향
상
에
 관
한
 개
혁
에
 의
해
서
 주
택
수
당
의
 적
용
범
위
 확
대
 
- 
19
77
년
 개
인
주
택
수
당
 실
시
급
여
성
격
 사
회
부
조
적
 성
격
(N
on
-c
on
tri
bu
to
ry
/In
co
m
e 
re
la
te
d 
- 
비
기
여
 소
득
관
련
)
사
회
부
조
적
 성
격
 수
당
적
 성
격
급
여
종
류
- 
H
ou
sin
g 
be
ne
fit
 
  
: 
일
반
적
 주
거
급
여
- 
im
pr
ov
em
en
t 
gr
an
ts
  
(주
택
개
량
보
조
금
)
- 
기
타
 자
가
소
유
촉
진
제
도
- 
주
거
부
조
 (
임
대
료
, 
지
대
 및
 가
옥
보
수
비
)
  
cf
. 
홈
리
스
 :
 보
증
금
제
도
 (
한
달
 월
세
의
 3
배
정
도
)
도
입
 
- 
주
택
수
당
 (
A
L)
  
1)
 가
족
주
택
수
당
  
2)
 사
회
주
택
수
당
- 
주
택
을
 위
한
 개
인
보
조
(A
PL
)
시
행
주
체
- 
H
ou
sin
g 
be
ne
fit
 (
주
거
급
여
)
 :
 사
회
보
장
국
담
당
, 
각
지
역
별
 l
oc
al
 c
ou
nc
il에
서
 업
무
- 
im
pr
ov
em
en
t 
gr
an
ts
  
(주
택
개
량
보
조
금
)
 :
건
설
교
통
부
담
당
, 
각
지
역
별
 l
oc
al
 c
ou
nc
il에
서
 업
무
후
생
노
동
청
- 
주
택
수
당
 (
A
L)
  
: 
가
족
수
당
전
국
금
고
(C
N
A
F)
- 
주
택
을
 위
한
 개
인
보
조
(A
PL
)
  
: 
도
시
주
택
부
재
원
- 
일
반
세
금
 -
 일
반
세
금
 
  
 (
단
, 
지
역
초
과
분
은
 지
역
자
체
단
체
 재
정
)
- 
일
반
세
금
 +
 금
고
액
(갹
출
)
제
3
장
∙
외
국
의
 주
거
정
책
  
 7
1
구
분
영
국
일
본
프
랑
스
선
정
기
준
- 
H
ou
sin
g 
be
ne
fit
 
․
가
구
주
전
체
 
소
득
이
 
일
정
소
득
이
하
(자
산
 
￡
16
,0
00
 
이
하
)의
 저
소
득
 임
차
인
을
 대
상
으
로
 함
.
․
주
택
의
 형
태
, 
고
용
상
황
, 
타
급
여
 수
급
과
는
 무
관
․
단
, 
60
세
 아
상
의
 노
인
가
구
, 
편
부
모
, 
장
애
등
의
 특
수
욕
구
가
정
은
 추
가
 급
여
를
 적
용
함
.
생
활
부
조
대
상
자
선
정
과
 동
일
-일
반
기
준
 가
족
급
여
수
급
자
, 
기
타
기
준
 (
cf
. 
A
PL
의
 경
우
 A
L을
 받
지
 못
하
는
 인
)
-주
택
기
준
 ※
 일
반
기
준
과
 주
택
기
준
 모
두
 만
족
해
야
 함
.
급
여
산
정
방
법
①
급
여
대
상
임
대
료
(=
실
임
대
료
-비
급
여
항
목
) 
산
정
②
동
거
인
부
담
몫
 공
제
③
최
대
급
여
액
 산
정
④
초
과
소
득
(=
소
득
-필
수
생
활
비
) 
산
정
⑤
최
종
급
여
액
(=
최
대
급
여
액
-초
과
소
득
의
 6
5%
)산
정
- 
생
활
부
조
대
상
자
의
 급
지
별
 수
준
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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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 H A P T E R
한국의 복지정책 및 주거정책
1. 공공부조정책의 현황과 평가
사회복지 영역에서 소득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은 크게 공공부조, 사회보
험, 보편적 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부조는 저소득가구, 노인, 장애인 등 
특정 범주를 대상으로 자산조사에 기반하여 급여를 제공하며, 사회보험은 가입
자의 기여를 바탕으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국민연금제도, 건
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제도를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보편적 수당은 수급자격에 대한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소득보장제도 가운데,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각종 급여는 보편적 수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
분의 국가에서 공공부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조는 
오랜 역사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며, 특히 2000년 10월부터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
하의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지난 40년 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
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정책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국민기
74   
초생활보장제도의 다양한 급여종류 가운데 주거급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저소
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의 현황을 제시하고,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거급여의 운영방식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
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주거급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가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주거급여의 개선방향과 향후 복지정책과 주거정책의 연계방안을 제
시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도입배경 및 의의
1997년 말의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를 양산하면서 우리 사회에 위기
를 가져왔으며, 이에 제도적으로 대처할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었
다. 그러나,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이러한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는 사회안전망으
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새로운 공공부조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1년간
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로써 해방 이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근간이 되어 온 생활보호법은 사라
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새로운 공공부조제도가 시행되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저성장 고실업 사회에 적합한 새
로운 공공부조제도를 출범시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가진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한 법률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는 점이다. 과거 
생활보호법은 근본적으로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차원에 
바탕을 두고 복지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시혜적 보호로 생각하였으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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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은 전국민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
로 보는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인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의 공공부조
제도가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현대 복지국가의 공공부조제도가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려면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위험범위의 포괄성,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대
상의 보편성, 그리고 최저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보장을 제공하는 
급여의 적절성이 제도내에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모든 국민
을 일응 대상자로 상정하고, 전대상자에 대해 최저생활 이상을 보장하도록 규정
함으로써 공공부조제도가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호가 필요한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자립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적극적 복지제도라는 점이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단순생계지원에 치
중하여 수급자의 자활을 제도적으로 이끌어주지 못한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은 기초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자활을 촉구하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선정기준1) 및 수급자 현황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실제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근
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대상에서 배제시켰다. 이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은 인구학적 기준을 철폐하고 빈곤여부와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해서만 대상
자가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한 모든 저소득층을 보호하
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조에
서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
1) 단, 현 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기준, 재산기준은 2003년 소득인정액의 도입과 함께 변화될 예정임.
76   
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
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기준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사용하며, 소
득기준을 충족하려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는 가구의 소
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매 5년마
다 새로이 계측된다. 비계측연도에는 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물가상
승률과 생활실태 변화 등을 감안하여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표 4-1〉가구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0년 32만원 54만원 74만원 93만원 106만원 120만원
2001년 33만원 55만원 76만원 96만원 109만원 123만원
2002년 35만원 57만원 79만원 99만원 113만원 127만원
재산기준은 금액기준과 실물기준으로 구분된다. 금액기준은 재산가액이 일정
액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
구,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 등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특례가 적용된다. 이러한 재산기준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가변동, 생활수준의 향상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재조정
되는데 2000년 이후 적용된 매년도 가구규모별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4-2〉가구규모별 재산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1∼2인가구 3∼4인가구 5인이상가구
2000년 2,900만원 3,200만원 3,600만원
2001년 3,100만원 3,400만원 3,800만원
2002년 3,300만원 3,600만원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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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기준은 주택, 토지, 승용차에 대한 기준으로 전용면적이 15평이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230평이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한 경우, 소유한 토지가 시도별 
농가 가구당 평균경지면적을 초과한 경우, 장애인(2000cc미만)‧생업용(1500cc미
만)을 제외하고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된다. 
이상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급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에도 있던 기준으로서 기초
생활보장의 일차적인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가족에 부과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회피하는 경우 저소득가구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로 인해 폐지해
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새로
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먼저 급여를 지급하고 부양비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1997년 이후 수급자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한시적 생활보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급자 수가 192만명으로 급증하였다. 그러
나, 과거 생활보호제도하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한사람이라도 있는 경우
엔 현금지원인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1999년 생활보호대상자는 
192만명이었으나, 생계급여 수급자는 약 28.1%인 54만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반수급자 이외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실직자
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호가 필요한 생계비 지급대상자가 1999년 54만명에서 2000
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약 149만 명, 2001년 9월 현재 150만명으
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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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추이
(단위: 만명,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전체 수급자 141 147 192 149 150 155
  생계급여 수급자 37 44 54 149 150 155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 26.2 29.9 28.1 100.0 100.0 100.0
주: 1) 2000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10월 이후
     2) 2001년의 경우 9월 현재 실제 급여 중인 사례수
     3) 2002년의 경우 예산상 계산된 수급자수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특례수급을 인정하고 있다. 특례수급이란 일
반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에게도 기초보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는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다양한 개별 사례를 다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례
수급의 종류에는 수급자 재산 금액기준의 특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특례, 의
료급여의 특례, 교육급여의 특례, 자활급여의 특례, 기타 타 법률 등에 의한 급여
대상자(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및 사할린 동포)에 대한 특례가 있다.
(3) 급여종류 및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되는 급여는 생계․주거․의료․교육․장
제․해산․자활급여 등 모두 7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생계급여와 주거급
여는 현금급여(주거급여 중 유지수선 지원은 현물지급)로 의료․교육․자활급여
의 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주거급여는 시설수급자 제외)되며, 나
머지 급여는 각 해당사항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된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
와 달리 주거급여가 신설되었고, 자활급여가 제공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고 중
요하게 다루어진다. 생계급여가 모든 대상자에게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한 변화이며, 필요에 따라 다른 급여를 병합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종전의 생활보호제도와 동일하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평가액과 가구별 최
저생계비의 차액을 지원하는 보충급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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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의료급여는 수급자를 1종 대상자와 2종 대상자로 구분하여 실시되는
데, 1종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세대이거나 미취학 자녀 또는 거
동이 불편한 가구원을 보호하고 있는 자 또는 보장시설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2종대상자는 1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가 대상이 된다. 급여 내용은 
1종대상자의 경우 의료급여가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2종의 경우 의료비용의 일
부(약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교육급여는 수급자중 중ㆍ고등학생 자녀
가 있는 경우,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시설의 학
습에 참가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 중
에 출산여성이 있을 경우 분만 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현금급여이다. 장제급여는 수급자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
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자활급여가 있는데, 이전의 생활보호
제도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자활급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도 생계급여를 제공
하므로, 현금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
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능력자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
을 경우 자활사업에 참가해야 생계비를 지급하는 조건부생계급여를 제공한다. 
동시에 보장기관은 자활계획서를 수립하여, 취업대상자에게는 취업알선 등 구직
활동지원과 직업훈련, 창업지원, 자활인턴지원사업 등을 제공하며, 비취업대상자
에게는 자활공동체사업, 자활근로,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러
한 프로그램은 조건부수급자 뿐만 아니라 일반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제공이 가능하다.
이상의 급여유형 가운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구성된 현금급여 기준의 변
화추이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2000년 10월을 기점으로 현
금급여수준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1년 이후로도 현금급여기준의 지속적인 증
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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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최근 5년간 현금급여기준 변화추이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997년 99,630 194,620 267,540 330,040 383,000 456,840
1998년 124,630 242,780 330,270 403,320 463,000 510,180
1999년 152,130 267,000 363,200 443,500 509,100 561,000
2000년(1∼9월) 193,000 275,000 378,000 476,000 541,000 610,000
2000년(10∼12월) 261,000 433,000 585,000 729,000 816,000 913,000
2001년 286,000 482,000 667,000 842,000 959,000 1,083,000
2002년 304,000 504,000 693,000 871,000 991,000 1,118,000
(4) 자활사업의 내용 및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흡수함으로써 노동능력
자의 노동의지 또는 자활의지가 약화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일부 도입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능력
개발을 통한 자립과 연계된 조건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근로능력자
에 대해서는 스스로 일자리를 찾거나 직업훈련, 공공근로, 자활공동체, 자원봉사 
등에 참가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생계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의욕과 근
로능력,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활지원프로그램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산과 분리된 소비적인 공공부
조가 아니라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자활사업의 대상인 조건부수급자는 장애유무, 질병여부 및 만성질환 보유여
부, 가구여건(양육․간병․보호 등 필요여부), 취업상태(주당 평균근로일수 등),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활욕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각 수급자에 알맞는 가구
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제공한다. 자활지원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
한 정보 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창업지원, 생업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이다. 또한, 조건부수급자 중에 자활의욕 상실자 또는 취업 부적응자를 대상으
제 4 장∙한국의 복지정책 및 주거정책   81
로 자활의욕을 고취하여 근로의욕 회복 시 지역봉사활동이나 자활근로사업 등 
상위프로그램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재활프로그램도 있다. 한편, 보육․간병․
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활사업 관련 수
요 및 공급현황, 수급균형을 위한 기반구축 및 기관육성계획, 지역자활사업의 향
후 전망 등을 포함하는 지역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 현황
1998년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하반기에는 실업
률이 10%를 상회하던 시기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계층의 빈곤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으며, 그 파급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시기가 1999년이다.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생계급여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대책이 특별취로사업이라는 형태로 운영되
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1998년의 생활보호예산에 비해 1999년의 예산이 급격하
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변화함에 따라 정부예산
역시 큰 폭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급여내용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된 2000년
의 예산은 전년도의 생활보호예산에 비해 26.2%가 증가되었고, 2001년에는 2000
년에 비해 다시 39.0%가 증액되었다. 첫해의 예산증가는 주로 생계급여의 내실
화가 이루어진 것에 기인하며, 2차 연도의 예산증대는 의료급여비의 증대에서 비
롯된 것이다. 그러나, 예산의 절대규모가 대폭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
급된 바와 같이 수급자수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수급자 1인당 
급여수준이 대폭 개선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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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연도별 기초보장제도 예산
  (단위: 억원,%)
              연 도
 예 산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관련예산 합계 9,008 10,901 18,479 23,321 32,427 33,832
<기초급여> 9,002 10,640 17,467 22,542 31,499 32,343
생계급여 3,507 4,484 8,388 10,730 12,835 12,641
주거급여 - - - 414 1,742  1,793
교육급여 668 649 914 986 960 940
 해산‧장제급여 51 45 67 89 65 65
의료급여 4,776 5,462 8,098 10,323 15,897 16,904
<자활지원> 6 261 1,012 779 924 1,476
 자활지원센터 6 11 12 29 141 231
 자활공공근로 - 250 1,000 500 600 1,203
 기초생활보장기금 - - - 250 - -
 자원봉사 - - - - 177 21
 재활프로그램 - - - - 3 16
 자활후견협회지원 - - - - 3 3
<기초생활보장추진> 5 13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통계자료｣, 2001. 9. 
      보건복지부,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현황｣, 2002. 1. 
2) 주거급여
기존 생활보호법에서는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
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신설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
수선비 등을 현금 또는 현물급여로 지급되고 있다. 주거급여의 종류는 크게 임차
료, 전․월세 보증금 대여, 유지수선지원, 주거안정지원비로 나눠지며, 급여는 의
료․교육․자활급여 특례자와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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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대상자의 주거유형에 따라 주거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2002년까지는 주거급여를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인프
라가 정비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거유형에 관계없이 가구규모에 따라 
동일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보충급여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에 있어서 주거급여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최
저주거비라 할 수 있다. 주거급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 당시의 최저주거비 산출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최저주거
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대‧중소도시의 최저주거비의 경우 대표적인 주거형태
를 전월세 아파트로 상정하여 주거비용, 관리비, 이사비용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이 때, 주거비용은 융자금월상환액, 월이자비용, 자기자본비용으로 구성하였다. 
농어촌의 최저주거비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자가인 가구를 상정하여 주거비용
과 수리비만으로 구성하고 있다. 농어촌의 주거비용 계산방식은 대‧중소도시의 
주거비용 계산방식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산정하였다.
<표 4-6〉 1999년 최저주거비 계측결과
(단위: 원)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자기자본 비용  86,036  64,055  55,814
융자금 원리금 108,419  80,721  54,173
관   리   비  24,960  24,960 -
이사비(복비포함)   5,923   5,097 -
수   리   비 - -   4,850
계 225,338 174,833 114,837
(1) 주거급여의 대상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들이며 대상자는 주거급여의 지급방
법에 따라 다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그리고 무료임차자와 주거불안정자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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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된다. 먼저,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 지원 혹은 전․월세 보증금 대여를 제공한
다. 생계급여를 받는 임차가구는 전세자금을 대여받지 않는 한 누구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차료 지원을 받는 대신에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유지수선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데, 유지수선에 대한 지원은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수선을 현물로 행하면서 필요
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과 유지수선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정기적인 점검 서비스와 유지수선서비스를 자
활사업으로 진행하여 ‘집수리도우미사업단’ 등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유지수선서
비스의 현물급여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유지수선비를 현금으로 지
급할 수도 있다. 한편,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가 지급될 수 없는 가정위탁보호
자, 무료임차자, 주택이 아닌 곳(움막,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 등에게는 주거안정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
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로 의료․교육․자활급여 특
례 수급자,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
하는 ‘노숙자 쉼터’ 및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및 주거가 없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2) 주거급여의 운영방식
주거급여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은 보충급여의 원리(생계 및 주거급여 = 현금급
여기준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의하여 최저주거비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
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최저주거비를 주거급여에 의해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표 4-7>에서와 같이 가구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으로 지급되는 주거급여 이외의 
부분은 생계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 
주거급여의 지급방법은 현금급여의 경우 수급자의 계좌에 생계급여와 같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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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매월 20일에 입금하며,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인의 서명․날인이 있
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해서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확인하되 임대차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는 경우는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전세자금 대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대여조건, 기타 전세자금의 대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
용에 관한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가주택 거주자의 경우 수급자의 주거환
경 개선과 집수리도우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직접 서비스 제공을 권장하고 있
다. 다만, 과도기적으로 집수리도우미사업단(공공근로 포함)등 점검․수선서비
스 공급능력, 수급자 가구의 수선 수요를 감안하여 일정 지역(시군구 전체 또는 
일부 읍면동)을 현물급여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역내 수급자 가구들에 대하여 
점검․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소요재원은 자활근로 사업비, 
별도의 자체예산을 활용하되,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현금급여액의 일부(최
고 3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결정)를 공제하여 마련하며,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수선대상가구를 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표 4-7> 2002년도 최저주거비와 주거급여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급여
39,010
(58.2%)
82,979
(74.8%)
112,644
(73.8%)
152,005
(79.2%)
165,310
(75.7%)
193,343
(78.5%)
 주거급여
28,000
(41.8%)
28,000
(25.2%)
40,000
(26.2%)
40,000
(20.8%)
53,000
(24.3%)
53,000
(21.5%)
최저주거비(계) 67,010 110,979 152,644 192,005 218,310 246,343
주: ( )안은 최저주거비 대비 비율
(3) 주거급여의 유형 및 현황
주거급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현금급여와 주거현물급여로 구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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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급여기준은 아래와 같다. 먼저,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
급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가구규모별로 일정한 금액의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특히, 자가가구의 경우 주거현금급여 가운데 70%를 현금급여로 지급
하고, 30%는 현물급여를 실시한다. 즉, 자가가구 등은 주거현물급여를 위하여 주
거현금급여액의 30%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된다. 이러한 자가가구에는 수급자 본
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주택소유자로 타인 주택전
체를 무료 임차한 자 포함), 미등기주택 소유거주자, 무허가주택 소유거주자(기
존 무허가 관리대장에 등재된 경우),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 거주자로 
인정하는 자 등이 해당된다.
<표 4-8> 2002년 주거현금급여 기준
(단위 : 원)
구분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7인 이상 가구
임차가구 28,000 40,000 53,000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고   
 반올림하여 산출 ※자가가구 20,000 28,000 37,000
주: 자가가구의 경우 전체 주거급여의 70%
다음으로 주거급여 가운데 현물급여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가구 등의 주거환
경을 개선하고,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도우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
을 가지고 있다. 급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현물주거급여의 예산 및 집행은 자가가구 등의 주거현금급여액 중 공제된 
30%를 재원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한다.
<표 4-9> 2002년 주거현물급여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현물급여액 8,000 12,000 16,000
주: 자가가구의 경우 전체 주거급여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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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주거급여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겨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를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로 격상시킨 획기적인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선진복지국가가 발전해온 과정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현행 기초생활보
장제도는 다음의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중장기적
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첫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국가의 걸음마 단계에 해당하는 초보적 
수준이며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현행의 기초생
활보장제도가 추구하는 보장수준이 최저보장에 머물고 있으며, 선진복지국가가 
1960년대 이미 달성하였던 적정수준 보장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서 비
롯된다. 기초보장의 수준을 최저수준과 적정수준으로 구분할 때, 우리의 기초생
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 개념에 바탕을 둔 최저수준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대빈곤에 기초한 적정수준 보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소득 1만불대에 진입한 우리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절대빈곤 개념에 입각한 현
행의 기초보장 수준은 중장기적으로 상대빈곤 개념을 바탕으로 도출된 적정수준
의 보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보장 
기준은 거주지역과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욕구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
다. 둘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재산기준 등으로 인해 제도
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
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등을 통하여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는 계층을 줄여나가야 한다. 셋째, 현행 기초생
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근로
무능력자와 근로능력자 모두에게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보충급여방식을 채택
하고 있다. 이러한 보충급여체계는 근로소득이 증가해도 급여가 감소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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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수급자의 근로의욕 저하와 수급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니고 있다. 선진복지국가의 공공부조제도 역시 원론적으로 이러한 근
로동기 약화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들을 모색하여 왔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근로소득공제 등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
킬 수 있도록 보충급여체계의 개선 및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의 도
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산조사(means-test)를 바탕으
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이므로 근본적으로 소득파
악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특히, 현행 보충급여방식은 근로의욕 저하의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소득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빈곤선 이하에 머
무르면서 각종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낳고 있다. 따라서, 소득파악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과 소득자료의 전산화 및 정보공유를 
통한 소득파악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득파악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
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사후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다
섯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체계 내에서 다른 사회복지
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초보장제도의 급여체계 및 수
준 등에 있어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공적 소득보장제도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이들 제도의 발전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개선방안
이 모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동일한 선정기준에 
의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모든 급여가 종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빈곤
선 이상의 소득이 있지만 의료‧교육‧주거 등 부가적인 급여에 대한 욕구가 있는 
차상위계층으로 하여금 수급자로 머무르도록 유인하여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의
존 및 부정수급의 문제를 낳고 있다. 물론 현재 각종 특례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생계급여 이외의 부가적인 급여에 대한 분리‧운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체계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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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2) 주거급여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의 측면에서 주거급여를 
신설․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
나, 주거급여제도는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주거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보충급여의 원리를 기본으로 운영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에 의해 실질적으로 최저주거비를 보장하지 못
하고 있다. 즉, 가구규모에 따라 최저주거비 가운데 일부만을 주거급여 명목의 
현금급여로 지급하며 나머지는 생계급여에 포함해서 지급되고 있으며, 이 조차
도  급여지급 시 주거급여로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저소득층이 정확하게 주거급
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
거급여 지급방식과 급여수준은 저소득층의 생활비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임을 고려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민간주
택시장에서의 임대료 수준으로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의 소득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가 가구규모 이외의 지역
별, 가구특성별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지역별, 가구특성별 욕구수준
에 따라 주거급여를 차등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질적으로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 시 나타난 지역별 최저주거비 비율은 ‘서울 : 중소도시 
: 농촌 = 1.29 : 1.00 : 0.65’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인 주거급여 수준의 현실화
와 함께 가구규모 이외의 지역별 주거비용의 격차, 가구특성별 욕구를 반영하여 
주거급여가 차등 지급되어야 한다. 셋째,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비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개의 경우 재산수준이 좀 더  높다는 점 
이외에 소득이나 소비수준, 특히 주거복지 수준에 있어서는 수급자와 큰 차이가 
없다. 즉, 소득수준은 빈곤선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지원에 있어서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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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주거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기준
을 차등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시장임대료보다 저렴하므로 거
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보조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
주택 입주를 통해 얻는 편익이 주거급여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지급
하지 않거나, 편익이 적다면 기준주거비와의 차액을 주거급여로 지급하는 등 차
등화해야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주거점유형태와 관계없이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만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 주거급여 대상을 주거점유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따라 주거급여의 지급방식이나 급여수준을 달리함으로써 주거복지욕구 수준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개선방향들을 구체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거급여의 중장기적 분리방안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우선 단기
적으로는 지역별, 주거점유형태별, 가구규모 및 가구특성별 차등지급을 통해 주
거급여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생계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주
거급여 부분을 점차 생계급여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거급여 수준을 
향상시키고 제도를 점진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 특히, 소득 및 재산 증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에서 제외될 경
우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수준에 관계없이 주거급여 수급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하는 일률적 선정기준의 적용은 수급자들의 근로의욕과 자활의지를 
저하시키며, 소득파악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복지의존성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주거급여제도의 실질적인 분리운영과 별
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저소
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각종 주택정책과의 연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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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복지제도의 현황과 평가
1) 주거복지정책의 목적과 수단
(1) 주거복지정책의 목적
자본주의국가의 복지정책은 시장과 시민사회로부터의 압력과 지지를 수용한 
국가의 이중적 기능(축적지원기능, 정당화기능)을 통해 성격이 결정된다(김수현, 
1996). 주택정책 역시 이런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공급
을 촉진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보조 등을 통해 국민들에 대한 정당성
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기능이다. 동시에 주거비부담을 낮춤으로써 자
본의 임금부담을 줄이고 주택산업을 육성하여 자본의 축적을 지원하기도 한다. 
주거복지정책의 상위목표는 궁극적으로 주거복지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고2) 실행목표는 시장참여가 불가능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의 기준과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저소득층의 범주 안에서도 노인이나 장
애자 등 특수계층의 주거문제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 
주택은 교육이나 의료 등에 비해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약한 사적소비재로 인
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3)이 의미를 갖는 것처럼 주거생활에 있어서도 최저주거기준이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열악한 주택에 거주한다는 것은 주거 자체의 열악함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기회와 교육의 기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열악한 
생활의 질의 원인이 된다.4) 따라서 주택은 삶의 질의 기반(base)으로 인식되어야 
2) 이 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거복지정책의 목표와 실천수단에 관한 서술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중점을 
두었다. 개별 복지국가체계 내에서 목표와 실천수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주
거복지정책은 앞서 밝힌 대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주거를 마련하는데 1차적 목표를 두어야할 것이다. 
3) 국민최저선이 논의되는 분야는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아동노동의 금지, 공장법의 제정을 통한 위생
과 안정예방 및 최장노동시간의 금지, 여가와 휴식에 관한 최저선 등이다. 
4) 청소년의 가출, 아동의 학대, 이혼률의 증가 또한 주거문제의 열악함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며 
좁은 실내공간으로 인하여 생기는 자녀에 대한 과잉간섭 등의 악영향도 문제가 된다. 주거는 아동의 
교육의 질과도 연관이 있다. 밀집주거의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산수능력이 6개월 뒤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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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히 주택 및 주거의 불량화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효과
가 지역사회전반에 걸쳐 연쇄적으로 나타난다. 즉 개별주거사정이 열악하게 되
면  인근 주택 및 도시전체의 쇠락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주택의 
외부효과가 초래하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로 인해 불량주택문제는 
주민들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잡다기한 주택문제를 시장경제의 원리에만 맡기는 것은 무리이며 주
택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주택문제의 성격이 다르고, 국가내에서도 지역과 계층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
택문제해결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및 정책의 초점도 달라지게 마련이다.5)
본 연구에서 주거복지정책의 개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된 주택정
책을 말한다. 따라서 실제로 중산층이나 중산화가능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된 불
량주택정비사업은 주거복지정책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고 욕실, 실내화장실, 온수 등의 설비가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산수능력이 9개월 독해력
이 10개월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早川和男외, 1994:23-24).
5) 박신영은 W. Friedman의 이론틀을 이용하여 주택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규제자, 공급자, 기
업가, 심판자의 4가지로 구분한다. 규제자로서의 역할은 주민의 위생과 관련하여 최소한도의 기준을 
정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것으로서 임대료 통제정책, 금리 등을 규제하는 금융조절정책이 있다. 규제
자로서의 역할은 시장메카니즘을 전제로 특별한 입법적 수단에 의해 그 기능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다. 둘째 공급자로서의 역할은 국가가 최저한도의 복지를 제공하는 담당자여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주택을 건설하는 공급자에게 보조금지급, 장기저리융자, 
조세감면 등을 제공함으로써 주택공급 및 주거비용을 가능한 저렴하게 하는 정책을 들 수 있다. 이외
에 주거비보조정책이 있다. 셋째, 기업가로서의 역할은 정부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형태의 조
직을 설립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넷째, 심판자로서의 역할은 공공
부문이 사회내의 세력이나 제 활동의 상위에 위치하여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갈등의 해소조건을 
마련함으로써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뜻한다. 이런 분류에 기초할 때 선진국에서 국가 역할이 공급
자로서의 역할이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기에는 기업가적 역할이 주로 이루어진 반면 현재는 규
제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박신영, 1995:57-59). 한편 도니슨(D.V. Donnison)
은 주택부문의 발전단계를 3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는 경제발전의 초기단계로서 주택투자의 우선순
위가 타 부문에 비해 낮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낮은 단계이다. 2단계는 산업화와 도시
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도시를 중심으로 주택난이 가중되어 정부가 적극적인 주택정책을 시행하는 단
계이다. 3단계는 경제발전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복지증진수단으로서의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단계로서 정부가 국민의 주거복지를 더 확실하게 책임지는 단계이다(이중희, 199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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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복지정책의 수단 : 대물보조와 대인보조
대물보조는 주택이나 택지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고 대인보조는 지원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금융, 조세, 임대료 규제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물보조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나 택지지원 등이 있고 대인보조는 주택주당이나 임대료
규제, 임대료보조, 전세자금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원정책 중 현재 우리나
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은 대물보조 중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및 소형공공
분양주택의 공급과 이를 위한 택지지원이 있고 대인보조정책으로는 주거급여와 
임대료규제, 전세금지원 제도 등이 있다.
주거빈곤계층을 위한 정책수단은 크게 대물보조와 대인보조로 나눌 수 있다. 
정책지원
방 법
대물보조
대인보조
주택공급
택지지원
주택수당
임대료보조
임대료규제
임대료융자
공공임대 및 분양
공공임대 및 분양
주택수당
자격보증
임대료 할인
임대료 수당
연간임대료인상률 제한
전세자금지원
주택공급
증 대
주거비
경 감
<그림 4-1> 주거복지정책의 지원방법
(3) 주거복지정책의 기준 : 주거기준과 대상계층
주거복지정책은 일정 수준이상의 주거를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하며 따라서 
이 수준이하의 국민에게는 국가가 지원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최저주거기준 또는 적정주거기준 등이 있다. 현재 최저주거기
준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기준미달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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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태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청약저축가입자, 또는 
근로자․서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원칙적으로는 주거복지정
책의 대상 계층은 일차적으로 주거빈곤계층이 되어야 한다. 건설교통부에서 정
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주거빈곤층으로 볼 경우 주거빈곤층의 규모(1999년 
기준)는 총 가구의 34.4%에 해당된다(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 1999). 다른 연
구에서는 소득 및 주거빈곤을 함께 겪고 있는 시장소외계층의 규모는 총 가구의 
1/5로 파악하고 있다(건교부, 2002).
2) 주거복지제도의 현황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층을 분명한 정책대상으로 하여 주거복지의 형평성 제
고와 복지수준의 향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다. 이런 기준에 의해 기존 주택
정책중 주거복지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소형분양주택,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다.
(1) 소형분양주택
소형분양주택은 주택구입능력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시장참여
가 가능한 계층을 위한 주택이다. 그러나 소형분양주택은 200만호계획 당시 하위 
2-5분위를 대상으로 계획되었고 이를 감안하면 저소득층과 중산화가능계층을 대
상으로 하는 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첫째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으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시 집값의 1/3 범위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대
상을 근로자에서 서민까지 확대(2000년 3월부터)시행하고 있으며 금리는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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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지원으로, 생애 처음으로 신규주택을 분양받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1년 6월부
터 실시하였다. 2001년 5.23까지는 전용면적 60㎡까지, 8.27 이후로는 85㎡까지 
주택가격의 70%내에서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건은 연리 6%,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다. 2002년 3월 6일 이후로는 수도권이외 지방에서는 신규주택뿐 아
니라 기존주택구입자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둘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자금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고 있고 한도는 보
증금의 70%내에서 6,000만원까지이다(당초 보증금의 50% 5,000만이 한도였으나 
2002년 3월부터 한도가 확대됨). 대상자는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인 무주택세대
주인 근로자 또는 서민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7∼7.5%이다. 2년 이내 일시 상환이
며 재계약시 2회에 한해 연장가능하며 최대 6년간 가능하다. 만 65세이상 노부모
를 부양하는 가구는 5-5.5%로 2%금리인하 혜택이 있다.
셋째 영세민 전세자금지원으로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침’에 의거하여 영세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1990년부터 도시 영세세입자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전
세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영세민 전세자금의 지원한도를 종전보다 
다소 확대하여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종전3,5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까지, 
광역시는 4,000만원(종전 3,000만원) 이하에서 2,800만원까지, 기타지역은 3,000
만원(종전 2,500만원) 이하에서 2,100만원까지 지원한다(2002년 3월부터). 융자대
상자 선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지원조건은 연 3%, 2년 이내 일시
상환, 재계약시 2회에 한해 연장가능하며 최대 6년간 가능하다.
종합하면, 1990년대 들어와 다양한 전세 및 구입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지원의 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부문 운용실적을 보면 기
금총조성액중의 비중이 1995년 2.2%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 현재 11.6%로 지원
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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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 전세부문
(단위: 억, %)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영세민전세자금 750 730 750 750 3,000 1,692 2,442
근로자전세 300 500 700 1,300 2,500 9,608 7,169
전세자금소계(A) 1,050 1,230 1,450 2,050 5,500 11,300 9,611
국민주택기금조성액(B) 47,187 47,283 47,163 59,768 80,285 97,039 110,666
A/B 2.2 2.6 3.1 3.4 6.9 11.6 8.7
자료: 건설교통부 ‘2002 주택업무편람’
(3) 공공임대주택
통상적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시행령에서 정의하고있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
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6). 광의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그동안 시행되어온 것
으로는 영구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이 있다.
□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주택 200만호 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되었으며 당초 계획은 25
만호였으나 19만호가 건설되고 종료되었다. 정부가 호당 85%의 사업비를 제공하
고 나머지는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입주자가 부담한다. 입주대상은 생활보호대상
자중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저소득보훈대상자, 저소득모자가정 
등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소득계층상 최하위 1십분위를 대상으로 공급되었으나 영세민
의 생계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입지선정 등으로 신청자가 미달사태가 발생하였
고, 1992년 6월 입주대상을 저소득층 모자가정 및 전용 40㎡ 이하 청약저축가입
6)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은 임대만을 목적으로 공급된 주택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후 분양이나 단기임대(5년이내)성격의 주택이 아닌 복지적 성격의 임대주
택은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주택 만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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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5만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인 경우까지 확
대하였다.
□ 장기임대주택(1982-1992)
장기임대주택은 60㎡이하로 5년간 임대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이다. 입주
대상은 월 2-10만원을 불입하는 청약저축가입자로서 분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고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이어야 한다. 영구
임대주택보다는 다소 높은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1급지를 기준으로 할 때 
영구임대보다 임대보증금은 2.9배, 임대료는 1.77배 더 높다(윤주현외, 1994). 장
기임대는 15만호를 건설하고 1992년 중단되었다.
□ 공공임대주택
1992년부터 공급되었으며 5년제와 50년제 두 가지가 있다. 5년제는 전용면적 
40-60㎡까지이고 50년제는 전용면적 50㎡이하로 건설된다. 입주자격은 청약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보호대상 
모자가정, 귀순북한동포 등이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31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총비용의 50%를 정부재정에서 지원, 20%는 국민주택기
금, 30%는 자기자금으로 부담하였으나 1994년부터 재정지원이 중단되고 재정지
원분이 국민주택기금융자로 변경되었다. 5년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만 지
원된다. 1994년 이후 50년 공공임대에 대한 재정지원이 국민주택기금융자로 전
환됨에 따라, 기금이자분의 상승으로 인해 5년 공공임대보다 50년 공공임대의 임
대료가 더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윤주현․김혜승, 1997:62).
□ 국민임대주택
1997년부터 도입된 프로그램으로서 10년형과 20년형이 있다. 주택규모는 50㎡
이하이며, 10년형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70%이하, 20년형은 50%이하가 입
주할 수 있다. 재정 30%, 국민주택기금융자 40%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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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성과 재고현황
(2000년12월말기준)
유  형 특           성 사업주체
임대
기간
재고
(호)
영구임대
․공급목적: 영세민 주거안정
․공급시기: `89~93년
․입주대상: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보훈대상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건설지원: 건설비의 85%(국가재정)  ※ 입주자부담 15%
․공급규모: 전용면적 23.1∼39.6㎡
주택공사
지자체 영구 190,077
사원임대
․공급목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안정
․공급시기: `90∼현재
․입주대상: 5인이상 고용사업체의 무주택세대주 피고용자
․건설재원: 규모별 국민주택기금 융자
․주택규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공사
지방공사
민간업체
고용자
10년이
었으나 
5년으로 
단축
35,132
공
공
임
대
5년
․공급목적: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
․공급시기: `92∼현재
․입주대상: 무주택청약저축가입자(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건설재원: 국민주택기금지원
․주택규모 60㎡ 이하
주택공사
지방공사
민간업체
5년 383,534
50년
․공급목적: 무주택국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공급시기: `92∼현재
․입주대상: 무주택청약저축가입자, 특별공급대상자(보훈대
상자, 일본군 위안부, 철거민, 장애인)(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건설재원: 정부재정 50%, 국민주택기금 20%
․주택규모 40㎡ 이하
주택공사
지자체 50년 79,039
국
민
임
대
10년
․공급목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공급시기: `98∼현재
․입주대상: 무주택 세대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의 70%이하인자
․건설재원: 정부재정 30%, 국민주택기금 40%, 대한주택공사 
10%, 입주자 20%
․전용면적: 주택규모 60㎡이하 주택공사
지자체
10년
 
3,026호
20년
․공급목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공급시기: `98∼현재
․입주대상: 무주택 세대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의 50%이하인자
․건설재원: 정부재정 30%, 국민주택기금 40%, 대한주택공사
10%, 입주자 20%
․주택규모: 전용면적 50㎡ 이하
20년
민간건설
중형임대
․공급목적: 중간소득층의 주거안정
․공급시기: `99∼현재
․입주대상: 청약예금, 부금, 청약저축 가입자
․건설재원: 국민주택기금 융자
․주택규모: 전용면적  60㎡ ∼85㎡이하
자료: 박신영, 2002,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법제정의 필요성”,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창립
준비위원회 발족식 자료집. 
   유두석, 2002, "임대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국토」, 10월호, 안양: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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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은 정부재정지원과 국민주택기금지원이 있다. 
1992년 영구임대주택이 중단됨에 따라 재정지원도 감소하였다. 1994년 이후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을 국민주택기금융자로 전환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이 전무하였다. 정부는 세제 및 택지지원확대를 통해 민간부문 참
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민간의 입장에서는 단기임대와 장기임대간
에 지원의 차이가 없으므로 단기임대에 주력하게 되었다.
1999년부터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됨에 따라 주택부문에 대한 재정투입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다.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중 국
민임대주택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의 증
가가 예상된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택지의 우선공급, 택지가격할인 및 택지수용권 등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택지지원의 목적은 임대주택의 택지확대와 초기 자본
부담을 완화하여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제고하여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임대
료 상승폭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공개발택지는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
업자에게 공급한다. 공동주택건설용지의 20% 이상을 85㎡이하의 임대주택용지
로 공급해야 하며 특히 수도권지역은 30%이상을 임대주택용지로 공급해야 한다. 
택지공급가격은 임대주택의 규모와 건설지역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으나 임대기
간에 따른 할인혜택은 없다.
<표 4-12> 임대주택건설용지 택지공급가격
                지역
규모 수도권‧부산권
광역시
(인천‧부산 제외)
기타지역
 60㎡ 이하 조성원가의 70% 조성원가의 70% 조성원가의 70%
 60㎡ 초과 85㎡ 이하 조성원가의 90% 조성원가의 80% 조성원가의 70%
 주 : 1) 공급가격은 상한 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 이하로 공급가능
      2) 조성원가는 용지비 및 조성공사비와 이에 대한 일정비율의 일반관리비 및 영업외수
익비용 상계손익을 포함한 가격이다(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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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관련 세제지원으로는 취득단계에서의 취득세․등록세․부가가
치세의 감면 또는 면제, 보유단계에서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면제․감면 또
는 분리과세, 양도단계에서의 양도소득 면제 등이 있다. 그러나 세제지원의 대부
분이 임대의무기간 5년, 매입임대의 경우 3년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장기적인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동기가 부족하여 단기형 임대주택 공급에 치우쳤다.
3) 주거복지제도의 평가
주거복지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방향과 복지기준을 파악
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현행 주거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
한 것이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파
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주거복지정책의 구체화 작업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평가는 전반적으로 정책 대상과 정부 역할, 지
원의 방법과 수준 등에 대한 거시적 평가와 각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하여 미시적 차원의 평가로 구분하였다.
(1) 정책의 거시적 평가
가. 정책대상의 적정성
주택 200만호계획은 주택공급대상자를 소득분위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주택
배분과정에서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무주택자 또는 청약저축가입자 등으
로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이후의 공공임대주택에서도 무주택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제도의 정책포괄범위가 불분명
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공급되기 시작한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
대와 달리 소득제한을 두었다. 10년 국민임대는 근로자소득 4십분위 이하,  20년 
국민임대는 2십분위 이하로 20년 임대의 입주자소득을 더 낮게 제한함으로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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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을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과거의 공공임대주택보다 진일
보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중에는 판매직이나 도시비공식부문 
종사자와 같이 직업의 성격상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득파악
의 부정확성 등으로 인해 소득제한의 실효성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소형분양주택(25평)의 입주자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거의 근접하
고 있으며 분위별로는 6십분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소형분양주
택의 입주자들이 중산층 내지는 중산화가능계층임을 보여준다. 이는 과거 200만
호 계획에서 5십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했던 것에 비교할 때 다소 높은 소득수준
이다. 
공공임대프로그램별 입주자 소득평균이 공공임대(5년) 194.3만원, 재개발임대
(50년) 195.0만원, 국민임대 152.4만원, 영구임대 91.6만원으로 조사되었다.7) 이는 
조사시점의 근로자소득과 비교하면 영구임대를 제외하면 3-4십분위에 해당되는 
것이다.8) 영구임대를 제외하면 소득분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1-2십분위를 대
상으로 하는 주택공급 프로그램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정부역할의 평가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역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비중, 그
리고 공공주택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비중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 비중을 보면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기간동안 전체 200만호중 공공
부문에서 33.3%를 건설하였고 신경제계획기간동안에는 공공부문에서 37.3%를 
건설하였다. 그 이후로도 공공부문의 건설비중은 35%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서 
공공부문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실적과 계획을 비교해보면 
실적이 항상 계획치를 밑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주거복지연대, 2002 서민주거실태조사 자료 결과임
8) 2002 1/4분기 분위별 소득은 1십분위 81.3만원, 2십분위 127.4만원, 3십분위 160.5만원, 4십분위 188.3
만원이다(도시가계연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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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공공주택 건설 실적
(단위: 호, %)
구분
계 획 실 적
공공+민간 공공 비율 공공+민간 공공 비율
1980년 300,000 112,000 37.3 211,000 106,000 50.2
1985년 330,000 150,000 45.5 227,362 132,070 58.1
1990년 450,000 200,000 44.4 750,378 269,421 35.9
1995년 550,000 200,000 36.4 619,057 228,232 36.9
2000년 500,000 300,000 60.0 433,488 140,261 32.4
2001년 500,000 250,000 50.0 529,854 127,927 24.1
자료: 건설교통부, 주택업무편람, 2002
이처럼 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공공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주택 개념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법 제3조 1호)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금지원 여부
가 공공주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공
공주택의 개념은 소유권, 처분권, 관리권이 공공기관에 귀속된다는 의미의 공공
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한 주택도 공공
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 공공부문의 비중이 평균 30%가 넘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공급주체가 국가, 지자체 등 순수하게 공공기관에 의해 공급된 주
택의 비중만 보면 90년대 후반에는 20%정도였으나 최근에서는 10%전후로 감소
하고 있다.
다. 정책의 일관성 부재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은 1988년 이후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재개발
임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도되어 왔으나 입주대상, 정부지원 등에 있어서 일
관성없이 추진되었고 프로그램의 지속성에도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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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공공부문 주택건설 실적
                                                              (단위: 호, %)
주택건설실적
(A)
지자체 주공 기타
공공부문 합계
(B)
공공부문 비중
(B/A)
1984 222,047 45,499 35,099 8,746 89,344 40.2 
1986 288,252 21,384 28,686 9,162 59,232 20.5 
1988 316,570 18,403 37,696 0 56,099 17.7 
1990 750,378 62,786 79,702 0 142,488 19.0 
1992 575,492 40,595 75,305 0 115,900 20.1 
1994 622,854 12,673 70,089 0 82,762 13.3 
1996 592,132 13,459 60,026 0 73,485 12.4 
1998 306,031 2,321 33,183 0 35,504 11.6 
2000 433,488 3,303 52,395 0 55,698 12.8 
2001 529,854 4,491 44,100 0 48,591 9.2 
 
자료: 건설교통부, 주택업무편람, 2002
1988년 도입된 영구임대주택은 당초 목표인 25만호를 채우지 못하고 19만호가 
건설되고 종료되었다. 영구임대주택은 소득계층상 최하위 1십분위를 대상으로 
공급되었으나 영세민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입지선정 등으로 신청자가 미달하
여, 1992년 6월 입주대상을 저소득 모자가정 및 전용 40㎡ 이하 청약저축가입자
(2-5만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
하였다. 
1992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공공임대는 5년제와 50년제
가 있었는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총비용의 50%를 정부재정에서 지원하였으나 1994년
부터 재정지원이 중단되고 재정지원분이 국민주택기금융자로 변경되었다.
1997년부터는 국민임대주택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10년형과 20년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처럼 유사한 성격의 공공임대주택이 각각 다른 명칭
의 프로그램으로 시행되어 왔고 동일한 프로그램에서도 정부지원의 내용이 연도
별로 달라지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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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극적 재정지원 부족
공공주택정책에서 정부의 지원은 택지, 기금 및 재정, 조세지원 등이 있다. 과
거에 영구임대주택은 재원의 85%가 재정에서 지원되었으나 공공임대주택에서
는 재정지원이 50%로 축소되었고 이마저도 나중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변
경되었다. 최근에 공급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30%가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소요재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매우 미약하고 조세지원과 택지지원 등이 있다.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정부의 직간접 보조 및 규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
지만 대부분 민간자금에 의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한정적이고 민
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민주택기금에 정부의 직접출연은 
전무하고 재정융자 및 국채관리기금예수금이 정부로부터 상환조건으로 지원되
고 있다. 
또한 공급확대를 중시하는 주택정책의 기조하에서 정부의 지원은 수요자보다 
공급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국민주택기금에서 공공주택건설에 지원되는 자
금규모는 매년 2-4조원에 이르고 있는 반면, 영세민전세자금지원은 매년 300-500
억에 불과하다. 기존의 주택정책은 주택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공급자지
원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2) 정책의 효과성, 형평성 평가
주거복지정책의 각 프로그램별로 정책의 개요를 살펴보고, 정책의 효율성, 효
과성, 형평성을 살펴보았다. 효율성은 사회적 비용과 수혜자의 편익을 비교하였
으며 유사한 프로그램간 효율성, 또는 동일 프로그램의 시기별 효율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평형이 커질수록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은 복지정책의 평가기준으로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
이 있기는 하나 유사한 프로그램간의 비교라는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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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
효과성은 정책이 당초에 목표하는 계층에게 수혜가 돌아갔는가, 지원의 수준
이 수혜가구의 소득수준에 적절한가, 지원을 받음으로써 주거수준이 향상되었는
가의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형평성은 동일한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경우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 소득계
층간 형평성(수직적 수평성)과 동일소득계층일 경우 지원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
한 사람간의 수평적 형평성으로 구분하였다.
가. 소형분양주택
□ 효율성
소형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효율성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1993년에 비해 2000년에 분양주택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건교부, 2001:92-93). 따라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양가격과 시장가격의 차
이가 줄어들면서 효율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15평형이나 20
평형에 비해 30평형이 효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9)
<표 4-15> 소형분양주택의 효율성 추정
                                                             (단위 :만원)
15평형 20평형 30평형
1993 2000 1993 2000 1993 2000
지원 비용(A) 1,911 2,845 2,157 3,223 3,058 2,932
경제적 이익(B) 2,243 1,427 2,990 2,142 4,484 3,395
효율성지수(B/A) 1.13 0.50 1.39 0.66 1.47 1.16
주 : 건교부(2002: 93)의 표를 재정리하였음. 지원비용은 택지지원, 금융지원, 조세지원을 합
한 것이며 경제적 이익은 주택시가와 분양가의 차액을 말한다.
9) 소형분양주택의 효율성은 주거복지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 프로그램간 형
평성을 비교하기 위해 효율성지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주거복지정책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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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
소형분양주택의 택지에 대한 지원이 주택규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규
모가 커질수록 지원이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지원액 중 가계에 직접 지원
되는 부분만 보면, 주택규모가 커질수록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건교부, 2002:94-95). 따라서 가계에 대한 직접 지원액만을 놓고 볼 때 정부
지원의 수직적 수평성(소득계층간 형평성)은 잘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과 분양받지 못한 사람간의 수평적 형평성(동일 
소득계층내 형평성)은 심각한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다. 주택을 분양 받지 못한 
사람은 정부지원이나 분양에 따른 편익에서 소외될 뿐 만 아니라 분양가규제로 
인해 더 높은 주택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 효과성
소형분양주택의 효과성은 목표하는 계층이 입주하였는가, 분양가격이 분양받
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적절한가, 주택을 분양받음으로서 주거수준이 향상되었는
가의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소형분양주택의 목표계
층의 입주를 하위 2,3분위(5분위 기준)가 입주하고 있어서 정책목표에 합당한 것
으로 평가하고 있다(건교부, 2001:96).
그러나 2002년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소형분양주택(25평)의 입주자 소득평균
은 256.5만원이었고, 이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가계소득(278.8만원)에 약간 못 미
치는 수준이며 분위별로는 6십분위(250.4만원, 2002년 1/4분기 기준)에 해당한
다.10) 200만호 계획에서 소형분양주택의 입주대상을 하위 2-5분위로 설정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평균 6십분위로 나타난 조사결과는 다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소형분양주택은 중산층 내지는 중산화가능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다
고 할 수 있으며, 시장소외계층에게 자가소유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에 부합한
다고 할 수 없다.
10) 주거복지연대, 2002, 「주거복지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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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이 소득수준에 비교해서 적정한가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11) 서울
지역의 경우는 소득의 30%를 30년간 저축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
득수준에 비해 분양가격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지방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소득
수준과 분양가격이 유사한 수준이거나 더 높기도 하다.12)
소형분양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주거수준이 향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주거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건교부 2002, 국토
연구원 1997). 그러나 주택을 분양받은 가구에게는 주거수준향상효과가 있지만 
분양받은 사람과 분양받지 못한 사람간에 형평성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난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소형분양주택(25평)을 공급받는 가구의 평균소득이 
256.5만원으로 근로자소득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이고 분위별 소득으로는 6
십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소형분양주택이 시장소외계층의 자가
소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의미보다는 중산층 또는 중산화가능계층의 자가소유기
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득대비 분양가격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지방에서는 소득 대비 분양가격이 적
정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는 소득의 30%를 30년간 지출해
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분양가격이 높게 나타난다. 
형평성에 있어서는 주택을 분양받은 가구와 분양받지 못한 가구간에 형평성에 
11) 소득평균 256.5만원의 30%인 76.95만원이 30년에 걸쳐 원리금으로 지출된다고 가정하고 현재가치를 
환산하면 6,085.6만원에서 7,480.9만원이 된다. 그러나 2002년 현재 20평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지방에서는 평균 6,200원 수준이지만 서울에서는 12,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소형
분양주택의 가격자료는 도시개발공사의 분양공고자료와 대한주택공사의 분양공고자료를 참조하였
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지방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은 대부분은 면적이 32평 내외인 경우가 많았
고 분양가격은 32평 기준으로 8,500-12,000만원내외이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서울지역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은 20평의 경우 12,000만원정도이다.
12) 건교부(2002)의 평가는 소득자료 및 가격자료를 1994년 자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자료사용의 적시성
이 떨어진다. 1994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29만원이고, 
이의 30%는 38.7만원이다. 따라서 이를 30년간 지출한다고 가정하고 현재가치를 구하면 할인율에 따
라 3,061만원에서 3,762만원이 된다(할인율 15%로 가정했을 때와 12%로 했을 때 금액임). 이 금액은  
1994년 당시 15-20평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과 유사하며 따라서 당시 분양가격이 분양받은 가구의 
소득에 비해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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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도 주택을 분양받은 가구
와 분양받지 못한 가구간에 지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 소형분양주택을 분
양받을 수 있는 소득계층이 근로자평균소득 정도의 소득계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하위계층까지 소득계층을 확장해서 보면 계층간 형평성은 큰 문
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소형분양주택정책은 25평(분양면적기준)을 기준
으로 보았을 때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 효율성13)
전세금지원의 사회적 비용과 지원수혜자의 편익을 비교하여 측정하여 효율성
을 계산하였다. 지원수혜가구의 편익은 시장이자와 저리융자이자와의 차이로 측
정하였다. 영세민전세자금의 최대치인 3,500만원을 지원 받을 경우(대출 2년 기
준). 영세민전세자금지원은 459만원,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204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영세민전세자금이 255만원을 더 지원받게 된다. 
<표 4-16> 사회적 비용 대비 입주자 편익(서울: 3,500만원 대출 기준, 2년 기준)
 (단위: 만원)
구   분  사회적 비용(A)  대출자 편익(B)  효율성지수(B/A)
영세민 전세자금       441.7 459      1.04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441.7 204      0.46
주 : 사회적비용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금리로 계산하였음(2000년 조성금리 6.31% 적용). 
대출자편익은 대출액의 이자율(영세민 전세자금 3%, 근로자전세자금 7%)과 시장이자율
(10%)의 차이를 현재가치로 환산
13) 전세자금의 효율성, 형평성, 효과성 계산은 건설교통부(2002)의 연구내용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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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지원의 사회적 비용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금리14)로 적용할 경우(서울, 
3500만원 2년 대출 기준) 441.7만원으로 계산된다. 이상의 방법으로 계산할 경우 
영세민전세자금의 효율성지수는 1.04,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효율성지수는 
0.46으로 영세민전세자금의 효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형평성
동일금액을 대출받을 경우에는 영세민전세자금이 근로자전세자금보다 효율성
이 높으므로 프로그램간 형평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세민
전세자금은 최대 지원액이 3,500만원인 반면 근로자전세자금은 6,000만원으로 
한도액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자금이 최대한도까지 지원될 경우는 반대의 결
과가 나타난다.15) 최대지원액까지 대출받을 경우를 고려하면 근로자전세자금이 
지원액이 더 많아서 영세민전세자금지원과의 사이에 비형평성이 존재한다.
□ 효과성
건교부(2002) 연구에서는 정부가 목표한 지원대상에게 전세금 융자가 이루어
졌고, 집행실적이 지원규모에 비해 작으므로 대출을 희망하는 가구는 모두 대출
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효과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16) 그
러나 구입자금의 경우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실제 주택가
격의 30∼40%의 선만 대출 받을 수 있다.17) 따라서 아파트와 달리 서민들이 주
로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은 실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낮다. 또한 
전세자금 지원은 상환을 전제로 한 지원이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없는 최빈층에
14) 2000년 조성금리 6.31%이다.
15) 영세민전세자금대출의 최대지원액 3,500만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441.7만원이고 근로자서민전세
자금대출의 최대지원액 6,000만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757.2만원으로 근로자전세자금지원액의 사
회적 비용이 2.45배에 달한다.
16) 1999년의 경우 영세민전세자금의 지원규모는 총 3000억원인 반면 실제 집행실적은 1354억원에 불과
하여 45%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17) 이는 은행 대출산정방식이 주택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계약
서상에 명시된 분양가의 70% 범위에서 대출금을 산정하나, 빌라나 다세대는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
격과 실거래가격의 80%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더구나 실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격은 최초분양가격의 50∼60%선인 경우가 일반적이다(2001.8.29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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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지원의 의미가 없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동일한 액수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영세민전세자금지원
과 근로자서민전세자금 지원간에 형평성이 존재하지만, 최대로 가능한 금액을 
대출 받을 경우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6,000만원이 한도이므로 영세민전세자
금지원보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지원이 지원액이 더 많아짐으로 프로그램간 수직
적 비형평성이 나타난다.
구입자금지원은 효과성측면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원액이 분양
가의 70%이지만 다세대나 빌라는 구입하는 경우에는 실제 주택가의 30-40%에 
불과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서민과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나 
빌라의 경우 구입자금 지원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다. 공공임대주택 정책
□ 효율성
<표 4-17>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성 지수
19971) 20002)
입주자
편익
사회적
비용
효율성
지수
입주자
편익
사회적
비용
효율성
지수
50년 공공임대(12평) 9.87 22.22 0.44 13.2 26.69 0.49
5년 공공임대(12평) 9.69 21.78 0.44 10.0 26.69 0.37
사원임대(12평) 20.42 23.86 0.86 10.0 28.77 0.35
국민임대(15평) - - - 34.2 32.5 1.05
주: 1) 1997년 자료는 윤주현,김혜승(1997)자료를 이용
    2) 2000년 자료는 고철(2000)자료를 이용, 국민임대는 건교부(2002) 자료를 이용. 
    3) 지역은 서울임. 입주자편익은 시장임대료와 지불임대료의 차익임. 사회적 비용은 금융
지원, 택지지원, 조세지원액을 합한 것임
1997년과 2000년 자료를 비교해보면 50년 공공임대는 효율성이 다소 높아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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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년 공공임대는 효율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민임대주택은 1998년부
터 공급되었기 때문에 과거 시점과 비교할 수는 없으나 2002년 연구결과에 의하
면 효율성지수가 1.05로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효율성이 매우 높다. 자원배분적 
효율성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임대료수준과 비교할 때 전월세가
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시장임대료와의 차이가 커졌기 때문이다.
□ 형평성
건교부(2002)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5
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지원과 소득수준이 낮은 5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이 동일함을 볼 때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18) 또 국민임대주
택은 소득수준이 5년 공공임대보다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5년 공공임대와 
거의 비슷해서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19) 각 프로그램별 공공임
대주택의 입주자와 비입주자간에는 수평적 비형평성이 존재하고 있다.
□ 효과성
목표집단이 당초 계획대로 입주되었는지는 공공임대주택의 효과성을 평가하
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공공임대나 국민임대에 입주하려면 청약저축에 가
입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제한이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청약저축가입자이면 분양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무주택자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임대에 입주한 
가구의 경우 입주전보다 주거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 점에서
는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중 영구임대나 50년 공공임대를 제외하고는 5년 임대 후 분양으
18) <표 4-17>의 분석에서 사용한 국민임대의 평형을 12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결과는 거
의 유사하다.
19) 5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평균소득은 180만원인 반면 20년국민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도시근로
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서 119.3만원이하이어야 한다. 따라서 20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소
득수준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두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유사하게 나타난다(건교부, 
20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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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되는 장기임대가 주를 이룸으로써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재고로서의 기능
은 전혀 없었고 자가소유를 위한 전이지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은 미미하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공공임대주택재고는 2001년 12월 현재 91.9만 호(건
설교통부, 주택업무편람, 2001)로 전체 주택재고의 7.7%에 달한다. 그러나 분양
을 전제로 한 단기임대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진정한 의미의 공공임대주택이
라 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2001년 12월 현재 
27.7만 호로 전체 주택재고의 2.3%에 달한다. 2000년 총가구수중 차가가구비율은 
43%(615.2만 가구), 제도권임대주택재고는 2000년 75.3만 호로서 총 차가가구의 
12.2%에 해당된다.20)
공공임대주택에서도 5년제와 50년제간,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프로그
램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다. 이는 공공임대프로그램이 일관성 없이 만들어지
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 택지, 세제 등 모든 지원에 있어
서 장기적인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동기가 부족하여 단기형 임대주택 공급에 치
우쳤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정책목표가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면 비제도권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제도권임
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모두 무주택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청약저축에 가입하기 어려운 정도의 최하의 시장소외계층이 입
주하기 어렵다. 현재 청약저축가입과 무관하게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영구
임대주택재고는 19만호로 절대적으로 재고가 부족하고 입주대기상태에 있는 가
구도 많다.21) 한편 2002년 현재 수급자수는 71만가구로 이에 비해 영구임대주택
제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20) 2000 주택재고는 11,472천호이고, 총 가구수는 14,311,807가구, 임차가구수는 6,152,757가구이다.
21) 서울시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45,828호에 대기자는 21,387가구이다(건교부, 20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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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시도별 주택보급률 및 제도권 임대주택 재고현황(2000.12.현재)
시도별
주택수 
(천호)
제도권 임대주택 (천호, (%))1) 주택보급률  
   (%)소  계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전  국   11,493 753,512  (6.5) 679.5  (5.9) 74.0  (0.6)  94.1
수도권    4,742 217,281  (4.6) 169.1  (3.6) 48.2  (1.0)  84.8 
서  울   1,979 133,335  (6.7) 103.2  (5.2) 30.1  (1.5)  71.1 
부  산     831  38,540  (4.6)  35.8  (4.3)  2.8  (0.3)  80.1
대  구     546  30,814  (5.6)  29.4  (5.3)  1.4  (0.3)  81.1
인  천     633  19,735  (3.1)  16.5  (2.6)  3.2  (0.5)  96.9
광  주     338  41,366  (12.2)  39.2 (11.6)  2.2  (0.6) 100.4 
대  전     334  23,080  (6.9)  20.6  (6.2)  2.5  (0.7)  95.9
울  산     240   9,139  (3.8)   8.5  (3.6)  0.6  (0.2)  93.3
경  기    2,130   83,946  (3.9)  65.8  (3.1) 18.1  (0.8)  97.8
강  원     459  43,799  (9.5)  42.8  (9.1)  1.7  (0.4) 117.0
층  북     423  48,366 (11.4)  46.0 (10.9)  2.4  (0.5) 111.1
층  남     586  71,792 (12.3)  69.5 (11.9)  2.3  (0.4) 125.4
전  북     569  63,084 (11.1)  61.8 (10.8)  1.3  (0.3) 113.0
전  남     648  67,672 (10.4)  66.5 (10.2)  1.2  (0.2) 116.9
경  북     826  36,823  (4.5)  35.6  (4.3)  1.2  (0.2) 112.6
경  남     824  34,801  (4.2)  32.1  (3.9)  2.8  (0.3) 102.6
제  주     128   7,220  (5.7)   7.0  (5.5)  0.2  (0.2)  99.1
주 : 1) %는 당해 지역의 주택재고대비 임대주택의 비중임
자료: 『2001년도 주택업무편람』, 건설교통부(2002:87)에서 인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가 필요한 지역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대도시이
다. 그러나 주택재고대비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보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
어선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광주 등이 9-12%로 서울이나 부산보다 더 
높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의 지역간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문제는 수도권
의 경우 대규모 공영개발을 할 가용택지가 부족하고 토지가격도 높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용 택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대주택 공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
한주택공사와 민간부문이 모두 주택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방에 공공임대
를 주로 건설하고 있으며, 따라서 임대확보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정상
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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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복지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은 주택공급정책의 전반적 문제점과 명확한 
정책대상계층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그동안 주택정책의 기조는 공급확대였
으며 이를 위한 신규주택공급은 대부분 분양주택위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주
택구입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는 지원이나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 따
라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기의 임대주택재고
를 확대하고 주거비를 경감시키는 지원책이 가장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대상집단을 명확히 하고 대상집단과 수혜집단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런 점에서 현재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대상의 명확화문제이다.
정책대상의 문제는 정책의 목적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는 문제와 목적대상과 실
제 수혜대상이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집약된다. 현재 주거복지프로그램
의 수혜대상은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가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법
정영세민), 재개발지구 세입자, 기타(보훈대상자) 등이다. 이중에서 최빈층인 수
급자나 재개발지구 세입자를 제외하면 진정한 주거복지의 대상으로서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청약저축가입자들은 일정액의 주택관련 저축을 할 능력이 있는 집
단으로서 중간소득층도 일부 포함될 수 있으며, 무주택자라는 기준도 주거빈곤
과는 무관한 기준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주거복지 공급대상이 불분명하며 지역
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형태별 등 주거복지소요가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
주거복지정책의 프로그램별 입주자 소득평균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구임대를 제
외하고는 공공임대나 국민임대, 소형분양주택의 입주자들이 최저 저소득층이라
기 보기는 어렵다. 사실상 1-2십분위의 최하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은 영
구임대주택 외에는 없으며 영구임대재고는 19만호에 불과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70만 가구를 수용하기에도 부족하다. 
주거복지 수혜는 수급자와 일부저소득층에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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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와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차상위층에 대해서는 규모, 주거실태와 
주거복지소요 등이 파악되고 있지 않다. 
차상위층을 포함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주거복지정책이 필요
하고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해소 등의 정책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공임대주택공급과 같은 대물지원과 주거비보조와 같은 
대인지원 프로그램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임대주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상계
층을 보다 하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저소득층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임대주택위주의 공급문제이다.
200만호 건설계획에서는 공공부문 계획 90만호중 임대 50만호, 분양 40만호로 
임대비중이 높았지만 실제 공급된 주택은 임대 40만호, 분양 48만호로 분양이 더 
많으며, 그 후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정책에 있어서 공공임대
의 위상이 명확하지 않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고, 지원의 내용도 프로그램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단기
임대와 장기임대간에 지원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아 민간의 임대주택공급은 일정
기간 임대후 분양전환되는 단기임대에 치중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총주택재고의 7.7%(2001 기준)이지만 이중 영구임대와 
50년 임대는 2.3%에 불과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망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임대주택재고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공공부문에서 공공임대주택
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
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른 대도시지역에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생활권
이 중요한 저소득층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값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그러나 택지의 제약으로 인해 저소득층 거주지역에서 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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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임대
주택재고로 활용하는 방법은 저소득층의 생활권내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
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공공의 입장에서도 신규 아파트를 공급
하는 것보다 저렴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재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셋째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원이다.
주거복지정책에 있어서 민간자금에 의존한 방식으로는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에 대해서도 정부의 
직접출연은 전무하고 재정융자 및 국채관리기금예수금이 정부로부터 상환조건
으로 지원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보조와 규제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재정지원은 전무하고 민간자금에 의존함으로써 정책의 효과
성이 낮다. 과거 영구임대주택은 85% 정부의 지원으로 건설되었지만 현재 국민
임대주택은 재정 30%, 국민주택기금 40% 지원되고 있어서 영구임대주택에 비하
면 정부지원이 미미하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
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대인지원의 확대이다.
공급확대를 중시하는 주택정책 기조하에서 정부의 지원은 수요자보다는 공급
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공급자를 지원하여 임대주택재고를 확대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식은 최초입주자에게만 지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지원중심의 주거복지정책으로 전
환되어야 하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지원이나 근로자 서민전세자
금지원 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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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와 복지의 이원적 운영 평가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복지정책과 주거정책은 이원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관계의 측
면에서 평가를 시도해본다. 
첫째 지원이 초점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은 차이점을 보인
다. 공공부조를 포함한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에 적합한 제
도를 시행하는 대인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주거정책은 비교적 넓은 
수혜자를 대상으로 일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대물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주거정책은 무주택자이면서 청약저축가입자라는 비교적 넓은 범위를 대상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은 사람과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은 어떤 사람에게는 중복 수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는 제도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기초생활보
장법상 수급자로 지정되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지고 생계급여와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중복수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현행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근로무
능력자와 근로능력자 모두에게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보충급여방식을 채택하
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주거정책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계층 모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비형평적인 주거정책과 보충성의 원리를 따르는 복지정책이 연계성 없이 시행되
어 옴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충분
한 상태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도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된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처럼 저소
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재고가 충분히 못한 상황에서는 보충성보다 
형평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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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상자 선정 기준의 문제이다. 현재 공공임대 입주자격이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모두 소득이나 자산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소득은 절대빈곤개
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보장 기준
은 거주지역과 가구특성 등이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도 
고려되고 있지 않다. 소득수준이 유사하더라도 가구원수가 많거나 또는 가구구
성상 방을 분리해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가구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득빈곤과 함께 주거빈곤도 정책지원의 고려 대상이 되
어야 한다. 수급자 지정여부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현
재 방식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 역
시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이 연계성 없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주거복지정책의 지표에 있어서 지역별, 계층별 최저주
거기준 미달비율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를 정
책의 지표로 삼으려면 소득, 자산, 주거상태를 종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
자에 대한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대상자의 주거상황에 따른 적절한 지원의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
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도 주거상황의 차이가 고려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주거급여에 있어서도 지역별, 가구특성별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최저생계비가 가구규모 이외의 지역별, 가구특성별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과 같이 맞물려 있다. 실질적으로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 시 나타
난 지역별 최저주거비 비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있고, 지역별로 주택시장상
황이나 임대료 수준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점들이 고려되고 있지 못
하다. 이런 문제점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급여 프로그램이 최
저주거기준이라는 기준과 연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산조사(means-test)를 바탕으로 수급자를 선
정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이고 공공임대주택 역시 입주자격에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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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소득파악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런 문제는 주거
와 복지를 연계하여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점으로 남는다. 따
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과 소득자료의 전산화 및 정보공유를 통해 소득
파악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득파악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이 연계된다면 소득 인프라 구축 역시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고 자료활용도 공동으로 함으로써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소득, 자산, 주거상황을 모두 고려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
한 조사가 정기적으로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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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 H A P T E R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소요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상법상의 수급자와 차상위층이다. 차상위층은 
수급자 소득의 120%를 기준으로 하였고 수급자 신청자중 탈락자와 공공근로 사
업자 등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2) 지역선정기준
지역배분은 2002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역별 배정인원을 고려해 서울(2)/ 
광역시(2)/ 중소도시(4)/ 군지역(2) 으로 배분하였다. 지역선정은 현재 보건사회연
구원에서 재산의 소득환산 및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 중 
총 7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조사지역 중 서울, 광주, 안산 등은 영구임대아파트가 
포함되었고 경남 산청, 전북 정읍, 충남 보령, 경기도 양평군 등은 영구임대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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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지역내 동(洞) 선정은 수급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선정하였다.
3) 조사지역 및 표본수
조사지역은 다음 <표 5-1>과  같다. 각 지역 당 200가구씩 총 1,400가구를 조사
하였고, 지역 내 동 당 100가구를 조사하였다. 최종 유효표본수는 1,206개이며 조
사는 2002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였다.
<표 5-1> 조사지역
지 역 동
서 울 동작구 대방동, 상도5동
광역시 광주시 서구 광천동, 부산시 사하구 덕포1동
중소도시 전북 정읍시, 충남 보령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광명시
군지역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경남 산청군 서천면
2. 저소득층의 가구특성 및 주거실태
1) 수급가구 일반현황
(1) 가구특성 비교
본 조사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일반가구와 가구특성 및 주거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 가구특성에 있어서는 평균가구원수가 2.3인으
로 일반가구보다 적다. 이는 저소득층에 단독가구 비율이 38.9%로 일반가구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가구주연령은 50∼60대 연령층이 많으며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60.3%로 저학력 고연령층의 특성이 있다. 소득평균은 53.6만원으로 
일반가구조사 평균인 261.3만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으며 근로자가구소득 제1십
분위이하로 나타난다. 가구구성에 있어서도 부부+자녀로 구성된 가구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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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에 불과하고 편부모가구가나 단독가구비율이 매우 높다.
<표 5-2> 가구특성 비교
저소득층 일반가구
평균가구원수(인) 2.3 3.7
가구주연령(세) 57.4 41.9
학력(초등졸이하)(%) 60.3 3.0
남성가구주비율(%) 48.2 94.3
소득(만원) 53.6 261.3
가구구성(%)
부부 10.7 6.8
부부+자녀 17.6 78.2
부모+부부+자녀 3.6 8.9
단독 38.9 3.9
소년소녀가장 0.7 -
모자 17.9 -
부자 4.0 -
기타 4.6 2.3
주: 저소득층은 본 연구 조사결과이고 일반가구는 건교부, 2002 도시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임
(2) 주거수준 비교
주거유형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조사에서는 단독주택비율이 38.1%로 일반가구
조사의 17.8%와 비교하면 단독주택거주자 비율이 매우 높다. 반면 아파트 비율
은 저소득층에서 28.6%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조사지역에 포
함되었기 때문이고 영구임대를 제외하면 아파트 비율이 3.5%로 매우 낮다. 점유
형태별로는 저소득층에서 보증부월세가 거의 40%수준으로 가장 많으며 일반가
구의 경우는 자가가 50%로 가장 높다.
각종 시설사용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은 일반가구와 차이가 많다. 부엌은 저소
득층에서도 단독사용비율 높았으나 화장실의 경우 단독사용비율이 68.9%에 불
과하고 수세식비율도 64.7%로 일반가구에 비해 매우 낮다. 목욕탕도 단독사용비
율은 54.1%, 온수비율은 71.7%로 각종 현대적 시설 비율이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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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주거특성 비교
저소득층 일반가구
사용면적(평) 10.0 24.8
사용방수(개) 1.8 2.6
주택유형(%)
단독주택 38.1 49.7 17.8
다가구용 단독주택 20.6 25.7 25.6
다세대주택 2.0 2.4 5.5
연립주택(빌라) 2.9 3.8 5.7
아파트 28.7 3.5 43.2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2.2 2.9 1.9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상가, 공장 등) 1.0 1.3 0.0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2.9 3.8 0.0
기타 1.5 2.0 0.3
점유형태(%)
자가 15.6 20.1 50.7
전세(독채) 5.1 6.5 29.2
전세(일부) 14.3 17.9 2.4
보증부월세 39.6 22.8 11.4
무보증월세 3.8 5.0 2.8
사글세 4.9 6.3 2.8
무상 16.3 21.0 0.7
기타 0.3 0.4 0.0
부엌(%)
단독사용비율 92.3 99.4
입식비율 81.0 98.2
화장실(%)
단독사용비율 68.9 96.7
수세식비율 64.7 98.4
목욕탕(%)
단독사용비율 54.1 96.8
온수비율 71.7 99.2
출입구단독사용비율(%) 63.3 96.1
주택가격 및 임대료(만원)
자가주택가격 2,694.9 14,036.3
전세보증금 1,367.6 4,762.4
월세 8.2 19.2
주거이동(년)
현재주택거주기간 9.2 4.5
주: 주택유형과 점유형태의 두 번쨰 칼럼은 영구임대주택거주가구를 제외한 것임. 방수는 거실
수도 포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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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은 자가가격평균이 저소득층은 2694만원, 일반가구는 14,036만원이었
으며 전세보증금은 각각 1,367만원 4,762만원, 월세는 각각 8.2만원 19.2만원으로 
저소득층이 현저하게 낮다. 현재주택에서 평균거주기간은 저소득층은 9.2년, 일
반가구는 4.5년으로 저소득층이 거주기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2) 가구특성
전체 조사대상자중 수급자가 1,010명(83.7%)이고 차상위층이 196명(16.3%)이
다. 차상위층은 수급자의 소득 120%까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수급자 중에서
는 일반수급자가 935가구(77.5%)이고 나머지는 조건부수급자 66가구(8%), 특례
수급자 9가구(0.7%)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가구원수, 가구주 학력, 연
령, 가구구성, 가구주특성 등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5-4> 조사대상자의 특성
(단위:N,%)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수급자 246(87.5) 178(80.9) 353(84.9) 233(80.6) 1010( 83.7)
일반수급자 가구 238(84.7) 156(70.9) 335(80.5) 206(71.3) 935(77.5)
조건부수급자 가구 5(8) 21(9.5) 18(4.3) 22(7.6) 66(5.5)
특례수급자 가구 3(1.1) 1(0.5)  0(0.0) 5(1.7) 9(0.7)
차상위층 35(12.5) 42(19.1) 63(15.1) 56(19.4) 196(16.3)
전체 281(100.0) 220(100.0) 416(100.0) 289(100.0) 1206(100.0)
(1) 가구원수
조사대상자들의 평균가구원수는 2.5인 이하로 일반가구보다 작다. 특히 수급
자의 경우 1인가구 비율이 44.6%로 매우 높고 군지역에서는 57.9%에 달하고 있
다. 이들 1인 가구는 대부분 노령층이 많다.
126   
<표 5-5> 지역별 계층별 가구원수
(단위:N, %)
구   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국
수급자 차상위층
수급
자
차상위
층
수급
자
차상위
층
수급
자
차상위
층
수급
자
차상위
층
평균가구원수 2.3 2.5 2.5 2.8 2.3 2.8 1.8 2.5 2.2 2.6
1인가구비율 35.8 31.4 34.3 19.1 36.0 22.2 57.9 28.6 44.6 26.3
(2) 가구 형태 및 가구주 성별, 장애여부
가구형태에 있어서 부부+자녀, 부모+부부+자녀로 구성된 가구비율이 수급자 
19.1%, 차상위층은 32.7%로 나타난다. 편부모 가정이 수급자 22.8%, 차상위층은 
17.3%로 매우 높고  단독가구비율도 수급자 40.6%로 월등히 높다. 수급자중에서
는 소년소녀가장이 0.9%이고 편부모 가정 비율이 22.8%로 높다. 
<표 5-6> 수급자․차상위층별 가구형태
(단위:N, %)
수급자 차상위층 전체
부부+자녀 167(16.6) 45(23.0) 212(17.6)
부모+부부+자녀 25(2.5) 19(9.7) 44(3.7)
모자 185(18.4) 30(15.3) 215(17.9)
부자 44(4.4) 4(2.0) 48(4.0)
조부모+손자녀 30(3.0) 5(2.6) 35(2.9)
부부 95(9.4) 34(17.3) 129(10.7)
단독 409(40.6) 48(24.5) 457(38.0)
소년소녀가장세대 9(.9) - 9(.7)
기타 44(4.4) 11(5.6) 55(4.6)
전체 1008(100.0) 196(100.0) 1204(100.0)
수급자중에서는 여성가구주 비율이 54%로 매우 높다. 차상위층에서도 여성가
구주비율이 40.8%에 달하고 있어서 일반가구평균보다 매우 높으며 이는 단독가
구비율이 높은 것과도 상관이 있다.
제 5 장∙저소득층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소요  127
<표 5-7> 수급자․차상위층별 가구주 성별
(단위:N, %)
 수급자  차상위층 전체
남 465(46.0) 116(59.2) 581(48)
여 545(54.0) 80(40.8) 625(51)
전체 1010(100.0) 196(100.0) 1206(100.0)
수급자중에서는 가구주가 장애가 있는 비율이 23.2%, 차상위층에서는 12.8%
로 대체로 높다. 가구주의 건강상태에 있어서도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비율이 수급자 67.8%, 차상위층 57.2%에 달하고 있다. 반면 보통 또는 좋다라는 
응답은 수급자 32.2%, 차상위층 42.8%에 불과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주의 건
강상태가 매우 나쁨을 알 수 있다. 
<표 5-8> 수급자․차상위층별 장애여부
(단위:N,%)
 수급자  차상위층 전체
 등록장애인(1급) 50(5.0) 0(0.0) 50(4.1)
 등록장애인(2급) 63(6.2) 3(1.5) 66(5.5)
 등록장애인(3급) 49(4.9) 2(1.0) 51(4.2)
 등록장애인(4급) 19(1.9) 3(1.5) 22(1.8)
 등록장애인(5급) 19(1.9) 12(6.1) 31(2.6)
 등록장애인(6급) 12(1.2) 4(2.0) 16(1.3)
 비등록장애인 22(2.2) 1(.5) 23(1.9)
 비장애인 775(76.8) 171(87.2) 946(78.5)
전   체 1009(100.0) 196(100.0) 12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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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수급자․차상위층별 가구주의 건강상태
(단위:N,%)
 수급자  차상위층 전체
 매우 좋음 17(1.7) 3(1.5) 20(1.7)
 좋음 116(11.5) 33(16.8) 149(12.4)
 보통 192(19.0) 48(24.5) 240(19.9)
 나쁨 464(45.9) 85(43.4) 549(45.5)
 매우 나쁨 221(21.9) 27(13.8) 248(20.6)
전체 1010(100.0) 196(100.0) 1206(100.0)
가구주가 만성질환이 있는 비율은 수급자 61.8%, 차상위층 48.0%로 매우 높다. 
가구주의 장애, 질환 및 건강상태는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이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이들의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
<표 5-10> 수급자․차상위층별 가구주의  만성질환여부
(단위:N,%)
 수급자  차상위층 전체
 있다 624(61.8) 94(48.0) 718(59.6)
 없다 385(38.2) 102(52.0) 487(40.4)
전체 1009(100.0) 196(100.0) 1205(100.0)
(3) 가구주 학력
수급자와 차상위층간에 가구주학력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무학이 29.6%, 초
등졸 이하가 30.8%로 초등학력 이하가 전체의 60% 이하로서 학력수준이 매우 
낮다. 이는 가구주연령 평균이 57.4세로 수급자층의 대부분이 고령층인 것과 상
관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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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수급자․차상위층별 가구주의 학력
(단위:N,%)
수급자 차상위층 전체
무학 297(29.4) 60(30.6) 357(29.6)
초등학교 이하 304(30.1) 67(34.1) 371(30.8)
중학교 이하 164(16.3) 20(10.2) 184(15.3)
고등학교 이하 213(21.1) 34(17.3) 247(20.5)
대학교 이하 28(2.8) 14(7.1) 42(3.5)
대학원 이상 3(0.3) 1(0.5) 4(0.3)
1009(100.0) 196(100.0) 1205(100.0)
(4) 가구주 연령
가구주연령에 있어서는 수급자와 차상위층간에 차이가 거의 없고 오히려 차상
위층에서 60대 이상인 비율이 59.2%로 매우 높다. 차상위층의 특성이 자산은 약
간 있지만 소득은 없는 노령층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노인세대 비
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12> 수급자․차상위층별 가구주  연령
(단위:N, %)
 수급자  차상위층 전체
 20대 이하 49(4.9) 5(2.6) 54(4.5)
30대 이하 110(10.9) 23(11.7) 133(11.0)
 40대 이하 217(21.5) 35(17.9) 252(20.9)
 50대 이하 145(14.4) 17(8.7) 162(13.4)
 60대 이상 488(48.4) 116(59.2) 604(50.1)
전  체 1009(100.0) 196(100.0) 1205(100.0)
평  균 56.7 61.3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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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상시고용으로 취업한 비율은 수급자 6.3%, 차상위층은 13.8%에 불과하고 일용
직이 거의 20%에 달하고 있다.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임시직이나 일용직으
로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일할 수 없다는 응답이 
수급자 47.8%, 차상위층은 38.8%로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층의 대부분이 건강상 
이유 또는 고령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가구가 매우 많음을 보여준다.
가구주 직업은 수급자와 차상위층 모두 무직이 36∼38%로 가장 많고, 수급자
중에서는 여성가구주가 많기 때문에 주부인 경우도 28.7%에 달하고 있다.  가장
이 직업이 있는 경우는 단순노무직이 15∼18%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서비스 및 판
매직과 공공근로/자활사업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표 5-13> 수급자․차상위층별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단위:N,%)
수급자 차상위층 전체
 전일취업(상시적) 63(6.3) 27(13.8) 90(7.5)
 전일취업(임시직) 36(3.6) 9(4.6) 45(3.8)
 일용직 148(14.8) 39(19.9) 187(15.6)
 시간제 아르바이트 53(5.3) 14(7.1) 67(5.6)
 직장없이 구직활동 중 21(2.1) 8(4.1) 29(2.4)
 직장없이 구직활동 포기 25(2.5) 4(2.0) 29(2.4)
 직업훈련 등 기술교육 3(0.3) 0(0.0) 3(0.3)
 학업 및 진학준비 26(2.6) 0(0.0) 26(2.2)
 보육, 간병,가사 116(11.6) 9(4.6) 125(10.4)
 건강상의 이유로 일할 수 없음 478(47.8) 76(38.8) 554(46.3)
기타 32(3.2) 10(5.1) 42(3.5)
전체 1001(100.0) 196(100.0) 119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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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수급자․차상위층별 가구주의 직업직종
(단위:N,%)
수급자 차상위층 전체
생산직 7(0.7) 5(2.6) 12(1.0)
사무직 5(0.5) 2(1.0) 7(0.6)
서비스 및 판매직 54(5.4) 15(7.7) 69(5.8)
단순노무직(건설일용직) 151(15.1) 37(18.9) 188(15.7)
자영업 39(3.9) 16(8.2) 55(4.6)
가내수공업 14(1.4) 0(0.0) 14(1.2)
공공근로/자활사업 46(4.6) 14(7.1) 60(5.0)
학생 28(2.8) 0(0.0) 28(2.3)
주부 288(28.7) 27(13.8) 315(26.3)
무직 363(36.2) 75(38.3) 438(36.6)
기타 7(0.7) 5(2.6) 12(1.0)
전체 1002(100.0) 196(100.0) 1198(100.0)
3) 주택유형 및 입지특성
(1) 주택유형
서울(대방동), 광명시와 보령시 등 조사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가 포함된 지역
을 제외하면 연립주택(22.3%), 단독주택(19.7%)과 다세대주택(17.6%)의 비율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된 주택유형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용 단독주
택임을 알 수 있다.  아파트 거주비율은 영구임대아파트가 포함된 지역에서만 높
게 나타났고 영구임대가 포함되지 않은 광역시와 군지역에서는 6% 이하로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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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지역별 주택유형
(단위:N,%)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단독주택 105(37.4)
103
(60.2)
56
(25.5)
112
(26.9)
112
(45.3)
187
(64.7)
460
(38.1)
185
(19.7)
다가구용 단독주택 21(7.5)
20
(11.7)
127
(57.7)
74
(17.8)
68
(27.5)
27
(9.3)
249
(20.6)
60
(6.4)
다세대주택 5(1.8)
4
(2.3)
1
(0.5)
18
(4.3)
17
(6.9)
0
(0.0)
24
(2.0)
165
(17.6)
연립주택(빌라) 12(4.3)
12
(7.0)
6
(2.7)
1
(0.2)
1
(0.4)
16
(5.5)
35
(2.9)
210
(22.3)
아파트 127(45.2)
21
(12.3)
14
(6.4)
202
(48.6)
40
(16.2)
3
(1.0)
346
(28.7)
46
(4.9)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9
(3.2)
9
(5.3)
7
(3.2)
3
(7.0)
3
(1.2)
8
(2.8)
27
(2.2)
58
(6.2)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상가,공장등) 1(0.4) 1(0.6) 1(0.5) 5(1.2) 5(2.0)
5
(1.7)
12
(1.0)
194
(20.6)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1
(0.4)
1
(0.6)
1
(0.5)
1
(0.2)
1
(0.4)
32
(11.1)
35
(2.9)
4
(0.4)
기타 0(0.0)
0
(0.0)
7
(3.2)
0
(0.0)
0
(0.0)
1
(3.8)
18
(1.5)
18
(1.9)
전체 281(100.0)
171
(100.0)
220
(100.0)
416
(100.
0)
247
(100.0)
289
(100.0)
1206
(100.0)
940
(100.0)
주: 서울과 중소도시, 전체의 두 번째 칼럼은 영구임대아파트를 제외하였을 때의 구성비임
(2) 입지특성
현재 자신의 거주지역의 입지특성에 대해 일반주택지역이라는 응답이 65∼
73%로 가장 많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는 응답도 24∼25%로 상당수였다. 이
밖에 소음․악취 등 불량거주지역이 13.8%, 환기일조불량이나 침수붕괴등 우려
지역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많으며 소음․악취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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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수급자․차상위층별 입지특성
(단위:%)
일반주
택지역
상가밀
집지역
저소득
층주거
지역
영구임
대아파
트지역
소음,악
취지역
환기,일
조불량
지역
공장
지역
침수,붕
괴우려
지역
농촌
지역
수급자 64.8 5.1 24.9 27.7 13.8 6.2 0.2 7.7 19.9
차상위층 73.0 4.6 23.5 13.3 13.8 6.6 0.0 6.6 24.5
주: 중복응답한 결과임
(3) 점유형태
점유형태 분포는 전체적으로 자가는 15.3%에 불과하고 전세 18.4%, 월세 
21.2%로 월세비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군지역에서는 자가비율이 34.6%로 높은 
편이다. 서울을 포함하여 도시지역에서는 월세비율이 50% 정도로 높은 반면 군
지역에서는 월세보다 사글세비율이 더 높아서 사글세가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보편적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표 5-17> 지역별 점유형태 분포
(단위:N,%)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자가 21(7.5) 23(10.5) 44(10.6) 100(34.6) 185(15.3)
전세 58(20.6) 59(26.8) 79(19.0) 38(13.1) 225(18.7)
월세 168(59.8) 92(41.8) 224(53.8) 40(13.8) 256(21.2)
사글세, 무상, 기타 34(12.1) 46(20.9) 69(16.6) 111(38.4) 261(21.6)
영구임대아파트 110(39.1) 0(0.0) 169(40.6) 0(0.0) 279(23.1)
전체 281(100.0) 220(100.0) 416(100.0) 289(100.0) 1206(100.0)
수급자와 차상위층별로 나누어 보면 차상위층에서는 자가비율이 36.7%인 반
면 수급자중에서는 11.2%로 낮다. 수급자중에서는 월세와 사글세가 69.8%(영구
임대 포함)로 매우 높은 반면 차상위층에서는 월세와 사글세 비율이 41.9%로 낮
아진다. 차상위층이 수급자보다 자가비율이 높고, 임차중에서도 전세비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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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높다.
<표 5-18> 수급자․차상위층별 점유형태
(단위:N.%)
 수급자  차상위층 전체
자가 113(11.2) 72(36.7) 18(14.9)
전세 192(19.0) 42(21.4) 234(19.4)
월세 227(22.5) 47(14.8) 274(22.7)
사글세, 무상, 기타 225(22.3) 35(17.9) 260(21.6)
영구임대아파트 253(25.0) 18(9.2) 271(22.5)
전체 1010(100.0) 196(100.0) 1206(100.0)
4) 주거면적 및 시설사용현황
(1) 주거면적
<표 5-19> 수급자․차상위층별 주거면적
(단위:평)
지역
점유
형태
1인당 주거면적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
수급자 차상위층 평균 수급자 차상위층 평균
서울
자가 8.0 7.2 7.6 17.7 16.3 16.9
차가 3.7 4.1 3.8 7.0 8.0 7.1
광역시
자가 6.3 5.8 6.1 14.5 11.6 13.2
차가 3.6 4.7 3.7 7.3 12.3 8.1
중소도시
자가 7.4 8.7 7.9 12.9 18.3 14.8
전세 5.3 5.0 5.3 9.7 12.4 10.0
군지역
자가 10.2 8.0 9.6 16.2 14.7 15.8
차가 7.3 6.9 7.3 9.6 15.9 10.3
평균 5.5 5.9 5.6 9.5 13.1 10.0
주: 차가중 영구임대주택 제외
지역별로는 서울과 광역시의 1인당 주거면적이 4.0∼4.1평으로 가장 작고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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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나 군지역은 5.4∼7.7평으로 다소 넓다. 가구당 주거면적도 서울이 가장 작고 
중소도시나 군지역이 넓은 편이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의 주거면적이 15.2평으
로 가장 넓다. 수급자․차상위층별로는 수급자는 가구당 면적이 10.5평이고 차상
위층은 14.4평으로 차상위층이 다소 넓다.
(2) 사용방수
방 당 사용가구원수는 면적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는 농촌지역, 중소도시, 대
도시로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광역시에서는 한방에 1.6명이 사용하는 반면 군지
역에서는 1.2명이 사용하고 있어서 대도시의 주거사정이 더 열악함을 보여준다.
<표 5-20> 지역별 사용방수
(단위:N,%,인)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방 1개 82(29.3) 96(43.6) 71(17.1) 114(39.6) 363(30.2)
 방 2개 176(62.9) 96(43.6) 303(73.0) 120(41.7) 695(57.8)
 방 3개 이상 22(7.9) 28(12.7) 41(9.9) 54(18.8) 145(12.1)
방당 가구원수 1.4 1.6 1.3 1.2 1.3
<표 5-21> 점유형태별 사용방수
(단위: N,%,인)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
영구임대 전체
1개 16(8.5) 90(38.8) 114(21.8) 143(55.0) 5(1.8) 363(30.2)
2개 103(54.8) 108(46.6) 394(75.3) 90(34.6) 275(97.2) 695(57.8)
3개 이상 69(36.7) 34(14.7) 15(2.9) 27(10.4) 3(1.1) 145(12.1)
전체 188(100.0) 232(100.0) 523(100.0) 260(100.0) 283(100.0) 1203(100.0)
방당 
가구원수 1.3 1.4 1.5 1.3 1.2 1.3
자가에서는 방당 사용인원이 1.3명인 반면 전세에서는 1.4명, 월세는 1.5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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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 사용인원이 적음. 영구임대에서는 1.2명으로 방당 사용인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집단별로 구분해보았을 때 수급자는 차상위층에 비해 단칸방 사용가구가 더 
많다. 그러나 방당 가구원수에서는 수급자들과 차상위층간에 차이가 없게 나타
나는데 이는 차상위층이 사용방수가 더 많으면서 가구원수도 더 많기 때문이다.
<표 5-22> 수급자․차상위층별 사용방수
(단위: N,%,인)
 수급자  차상위층 전체
 방 1개 328(32.6) 35(17.9) 363(30.23)
 방 2개 582(57.8) 113(57.7) 695(57.8)
 방 3개 이상 97(9.6) 48(24.5) 145(12.1)
전체 1007(100.0) 196(100.0) 1203(100.0)
평균 1.8 2.1 1.8
방당 가구원수 1.30 1.33 1.31
(3) 주거시설사용현황
□ 부엌
점유형태별로 보면 부엌이 없는 가구비율이 사글세에서 3.5%로 가장 높고 다
른 가구와 공동으로 부엌을 사용하는 비율이 21.9%로 높다. 재래식부엌을 사용
하는 비율도 전체적으로 19%로 높은 편이다.  2000년 전국평균이 단독사용비율
이 98.8%, 재래식부엌 사용비율이 5.7%인 것과 비교하면 단독사용비율은 전국평
균에 근접하고 있으나 재래식부엌을 사용하는 가구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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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 점유형태별 부엌 사용형태
(단위: N,%)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
영구임대 전체
시설
형태
단독
사용
181
(97.8)
217
(96.4)
245
(95.7)
191
(74.6)
267
(100.0)
1101
(92.6)
공동
사용
3
(1.6)
8
(3.6)
8
(3.1)
56
(21.9)
9
(0.0)
75
(6.3)
 없음 1(0.5)
0
(0.0)
3
(1.2)
9
(3.5)
0
(0.0)
13
(1.1)
시설
종류
 입식 147(79.5)
167
(74.2)
193
(76.3)
180
(72.6)
267
(100.0)
954
(81.0)
 재래식 38(20.5)
58
(25.8)
60
(23.7)
68
(27.4)
0
(0.0)
224
(19.0)
전체 185(100.0)
225
(100.0)
253
(100.0)
248
(100.0)
267
(100.0) 100.0
□ 화장실
지역별로 화장실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60.1%, 재래식 사용비율이 
45.6%이다. 2000년 센서스 평균 화장실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92.9%, 재래
식 사용비율이 12.8%이다. 따라서 전국평균에 비해 저소득층의 화장실사용실태
가 매우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4> 지역별 화장실  사용형태
(단위: N,%)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시설형태
 단독사용 84(49.2) 80(37.0) 196(79.4) 192(66.7) 552(60.1)
 공동사용 87(51.0) 136(63.0) 50(20.3) 95(33.0) 368(40.0)
 없음 0(0.0) 0(0.0) 1(0.4) 1(0.4) 2(0.0)
시설종류
 수세식 103(60.2) 115(53.5) 172(69.6) 110(38.5) 500(54.4)
 재래식 68(40.0) 100(46.5) 75(30.4) 76(61.5) 419(45.6)
전체 171(100.) 215(100.0) 247(100.0) 286(100.0) 919(100.0)
주:영구임대주택 제외.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하면 화장실단독사용비율이 70%로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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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들은 차상위층에 비해 화장실을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42.6%, 차상위층이 28.6%로 매우 높다. 재래식을 사용하는 비율도 수급자 47%, 
차상위층이 39.4%로 매우 높다.
□ 목욕시설
전체적으로 목욕시설이 없는 가구가 40.9%이고 단독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54.1%이다. 지역별 온수사용비율은 서울 84.2%, 중소도시 80.5%, 전체적으로는 
71.7%이다. 서울과 중소도시의 온수사용비율이 높은 것은 영구임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5-25> 지역별 목욕시설 사용형태
(단위: N,%)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시설 
형태
단독사용 167(60.1) 49(22.3) 318(76.6) 116(40.1) 650(54.1)
공동사용 24(8.6) 9(4.1) 12(2.9) 15(5.2) 60(5.0)
 없음 87(31.3) 162(73.6) 85(20.5) 158(54.7) 492(40.9)
시설 
종류
온수시설있음 229(84.2) 145(65.9) 330(80.5) 150(51.9) 854(71.7)
온수시설없음 43(15.8) 75(34.1) 80(19.5) 139(48.1) 337(28.3)
□ 난방시설
<표 5-26> 지역별 난방시설 사용
(단위: N,%)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연탄온돌 19(6.8) 25(11.4) 28(6.7) 29(10.0) 101(8.4)
개별보일러 131(47.1) 186(84.5) 211(50.8) 224(77.5) 752(62.6)
 중앙난방 122(43.9) 1(.5) 175(42.2) 3(1.0) 301(25.0)
 지역난방 2(0.7) 2(0.2)
 없음 2(0.7) 7(3.2) 1(0.2) 6(2.1) 16(1.3)
 기타 2(0.7) 1(.5) 27(9.3) 30(2.5)
 전체 278(100.0) 220(100.0) 415(100.0) 289(100.0) 120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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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등 현대적 난방시설을 사용하는 비율이 낮고 연탄온돌을 사용하는 비
율이 10%정도에 달하고 있고 난방시설이 없는 경우도 1.3%있었다. 서울과 중소
도시 중앙난방비율이 높은 것은 영구임대아파트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 출입구
자가에서는 출입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83.8%인 반면 전세나 월세, 
사글세에서는 50% 미만으로 낮다.
<표 5-27> 점유형태별 출입구 사용형태
(단위: N,%)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
영구임대 전체
단독
사용 155(83.8) 103(45.8) 104(40.6) 126(49.2) 267(100.0) 754(63.4)
공동
사용 30(16.2) 122(54.2) 152(59.4) 130(50.8) 0(0.0) 435(36.6)
전체
188
(100.0)
233
(100.0)
521
(100.0)
260
(100.0)
267
(100.0)
1189
(100.0)
□ 상수도시설
<표 5-28> 지역별 상수도시설 사용형태
(단위: N,%)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상수시설있음 278(100.0) 212(96.4) 391(94.2) 203(70.5) 1084(90.3)
지하수있음 (0.0) 7(3.2) 20(4.8) 81(28.1) 108(9.0)
상수시설없음 (0.0) 1(.5) 4(1.0) 4(1.4) 9(0.7)
전체
278
(100.0)
220
(100.0)
415
(100.0)
288
(100.0)
1201
(100.0)
상수도의 경우 시설이 없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0.7%에 불과하지만 농촌에서
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비율이 28.1%로 높다. 도시지역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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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5% 정도로 나타났다.
5) 주거만족도 및 개선사항
(1) 주거만족도
판매시설과 의료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종류의 시설에 비해 대체로 낮다.  
광역시와 중소도시간에서는 만족도 차이가 거의 없으나 군지역에서는 교육시설,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표 5-29> 지역별 편의시설 만족도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수퍼, 시장 등 판매시설 2.78 3.33 3.09 2.35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3.00 3.32 3.32 2.38
동사무소, 구청 등 공공기관 3.21 3.31 3.35 2.33
은행 등 금융기관 3.30 3.32 2.96 2.37
병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 2.99 2.79 2.90 2.25
복지관 등 복지관련 이용시설 3.34 2.50 3.12 1.92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3.40 3.27 3.12 2.47
공원, 녹지 등 3.31 2.26 3.14 2.50
주 : 5점척(5점: 매우만족)
(2) 주거환경문제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소음악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다. 치안문제와 
사생활침해는 모든 지역에서  심각도가 낮았다. 광역시에서는  도로상태가 심각
하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도로폭이 좁고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
에 대한 불만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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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0> 지역별 주거환경문제의 심각도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소음, 악취 등 2.73 2.61 2.90 3.34
절도, 강도 등의 치안문제 3.42 3.53 3.55 4.13
사생활 침해(시선침해 등) 3.41 3.34 3.50 4.04
도로의 상태(포장, 도로폭) 3.39 2.63 3.33 3.20
저소득층 집중거주 2.95 2.74 3.12 3.94
주 : 5점척(5점: 전혀 심각하지 않음)
<표 5-31> 점유형태별 주거환경문제의 심각도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
영구
임대
전체
소음, 악취 등 3.2 2.8 2.8 3.1 2.7 2.9
절도, 강도 등의 치안문제 3.8 3.6 3.7 3.9 3.4 3.7
사생활 침해(시선침해 등) 3.9 3.6 3.5 3.7 3.3 3.6
도로의 상태(포장, 도로폭) 3.1 3.0 3.0 3.1 3.6 3.2
저소득층 집중거주 3.4 3.3 3.1 3.5 2.9 3.2
주 : 5점척(5점: 전혀 심각하지 않음)
 주거환경문제 중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은 소음․악취이며 치안문제나 
사생활침해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저소득층 집
중거주에 대해서는 대체로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으나 영구임대 거
주자들은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다른 점유형태에 비해 높게 나타
나고 있다.
(3) 주거환경개선사항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에서는 소음․악취 등과 저소득층 집중거주문제가 개
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군지역에서는 도로상태 개선이 가장 높았다. 도
142   
시지역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불만
족과 개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2> 지역내 주거환경 중 우선 개선사항
(단위: %)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계
소음, 악취 등 26.9 29.3 28.6 26.5 27.8
절도, 강도 등의 치안문제 14.6 10.5 15.4 8.1 13.2
사생활 침해(시선침해 등) 19.6 9.9 17.3 14.7 16.3
도로의 상태(포장, 도로폭) 16.5 27.7 16.2 40.0 21.8
저소득층의 집중거주 22.4 22.6 22.8 10.7 20.9
100.0 100.0 100.0 100.0 100.0
(4) 주택 개선사항
<표 5-33> 주택의 우선 개선사항(1순위)
(단위: N,%)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주거면적 49(17.7) 18(8.6) 74(18.3) 17(6.2) 158(13.6)
 사용방수 16(5.8) 18(8.6) 25(6.2) 5(1.8) 64(5.5)
 습기상태 15(5.4) 29(13.9) 51(12.6) 22(8.0) 117(10.1)
 채광, 통풍 10(3.6) 9(4.3) 19(4.7) 3(1.1) 41(3.5)
 단열 13(4.7) 6(2.9) 21(5.2) 31(11.3) 71(6.1)
 누수 14(5.1) 7(3.3) 18(4.5) 36(13.1) 75(6.4)
상하수도시설 4(1.4) 2(1.0) 23(5.7) 10(3.6) 39(3.4)
 부엌시설 7(2.5) 29(13.9) 35(8.7) 32(11.7) 103(8.8)
화장실시설 18(6.5) 48(23.0) 33(8.2) 70(25.5) 169(14.5)
 목욕시설 41(14.8) 28(13.4) 60(14.9) 26(9.5) 155(13.3)
 난방시설 90(32.5) 15(7.2) 45(11.1) 22(8.0) 172(14.8)
전체 277(100.0) 209(100.0) 404(100.0) 274(100.0) 1164(100.0)
1순위 개선사항으로는 난방시설, 화장실, 면적, 목욕시설, 습기상태의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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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2순위에서는 화장실, 목욕시설, 단열, 사용방수의 순서로 나타난다.  난
방시설의 개선과 면적의 증대가 가장 시급하고 화장실과 목욕시설 등의 시설 개
선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34> 주택의 우선 개선사항 (2순위)
(단위: N,%)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주거면적 19(6.9) 10(5.1) 25(6.4) 8(3.1) 62(5.5)
 사용방수 33(12.0) 13(6.6) 51(13.0) 10(3.9) 107(9.6)
 습기상태 22(8.0) 17(8.6) 25(6.4) 29(11.4) 93(8.3)
 채광, 통풍 11(4.0) 19(9.6) 35(8.9) 5(2.0) 70(6.3)
 단열 30(10.9) 12(6.1) 35(8.9) 34(13.4) 111(9.9)
 누수 11(4.0) 6(3.0) 12(3.1) 14(5.5) 43(3.8)
상하수도시설 3(1.1) 1(.5) 15(3.8) 3(1.2) 22(2.0)
 부엌시설 20(7.3) 26(13.1) 20(5.1) 28(11.0) 94(8.4)
화장실시설 50(18.2) 47(23.7) 83(21.1) 50(19.7) 230(20.5)
 목욕시설 50(18.2) 44(22.2) 53(13.5) 61(24.0) 208(18.6)
 난방시설 26(9.5) 3(1.5) 39(9.9) 12(4.7) 80(7.1)
전체 275(100.0) 198(100.0) 393(100.0) 254(100.0) 1120(100.0)
(5) 개보수 비용
주택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는 389만원인 반면 차상위층이 845만원
으로  차상위층이 더 많았다.  개보수의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개보수에 대한 관
심도가 낮은 편이다. 필요비용의 85%이상을 대출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개보수
비용대출을 희망하는 응답자중 무이자 대출을 희망하는 비율이 60%에 달하고 
있고 희망이자율을 답한 경우 평균은 3% 이하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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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5> 수급자․차상위층별 주택의 개보수 비용
(단위: 만원)
구분 수급자 차상위층
개보수 필수비용(만원) 389 845
희망 대출금(만원) 329 743
희망 이자율(%) 3.0 2.7
6) 주거이동
(1) 거주기간
최근 5년간 이사횟수는  0.75∼1.31번으로 이사횟수가 많지 않으며 현 주택에
서 거주기간도 평균 9.2년으로 매우 긴 편이다. 이처럼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
층의 거주기간이 긴 것은 이들의 주거만족도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주거이동에 
제약이 많아 주거조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뒤의 이동사유에 있어서도 강
제적 이동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의 변화나 가구의 변화에 따
른 조정적 이동이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자가와 영구임대가 이사횟수가 가장 
작고 전세와 월세거주자들이 이사횟수가 많은 편이다.
<표 5-36> 지역별 거주기간과 이사횟수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현주택 거주기간(년) 7.6 7.1 7.6 14.6 9.2
최근 5년내 이사횟수(회) 0.88 1.31 1.22 0.75 1.0
<표 5-37> 점유형태별 거주기간과 이사횟수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기
타,무상
영구임대
현주택 거주기간(년) 24.0 4.7 5.0 6.3 6.7
최근 5년내 이사횟수(회) 0.3 1.5 1.4 1.0 0.7
제 5 장∙저소득층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소요  145
(2) 전 주택에서 이동사유
전세나 월세 가구에서는 전월세인상액 감당할 수 없어서가  22∼28%, 이전 주
택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가 25∼30.9%로 높은 반면 자가에서는 가족수의 변
화가 17.0%, 결혼 등으로 새 가정을 꾸려서가 13.8%로 높았다. 상대적으로 자가
집단에서는 조정적 이동이 많고 차가집단에서는 강요된 이동이 많음을 보여준다.  
수급자나 차상위층이나 모두 전월세 인상액을 부담할 수 없어서가 24.5∼27.0%
로 가장 많고 이전 주택의 계약기간만료, 소득감소 등의 사유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38> 점유형태별 전 주택에서 이사 이유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
영구임
대
전체
재개발 등으로 철거되어서 10.3 9.2 11.3 7.2 5.1 8.3
이전 주택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15.3 30.9 25.0 17.4 7.3 18.7
소득이 증가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10.0 2.0 2.3 2.6 2.6 2.8
전세, 월세의 인상액을 감당할 수 없어서 11.5 28.4 25.9 21.7 21.7 26.6
가족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해서 17.0 9.7 9.3 14.0 14.0 9.5
결혼 등으로 새로 가정을 꾸려서 13.8 0.7 2.5 2.9 2.9 3.1
소득감소 3.7 6.0 8.1 8.6 8.6 11.3
기타 18.5 13.0 15.5 25.7 25.7 19.6
(3) 현 주택으로의 이동사유
현 주거지역으로 이사한 이유는 이전 주택에 비해 가격이나 임대료가 싸기 때
문에가  31.7%로 가장 많다. 다음이 친척이나 친구와 가까워서 18.1%, 예부터 살
던 곳이라 13.0%로 나타나서 저소득층에서는 친척이나 친구 등의 네트워크가 중
요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세, 월세집단에서는 임대료가 싸서라는 응답이 
더 높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도 서울에서 임대료가 싸서 40%로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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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9> 점유형태별 현 주거지역으로 이사 이유
(단위: %)
구   분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 무상, 
기타
영구
임대
전체
이전 주택에 비해 집값이나 임대료가 싸서 21.7 32.7 35.6 18.6 44.7 31.7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 4.3 4.3 7.7 2.6 5.9 5.2
친척이나 친구와 가까워서 21.4 20.4 18.2 29.7 4.2 18.1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서 1.5 2.4 4.3 1.7 5.1 3.2
주변환경이 좋아서 8.7 10.6 4.1 6.6 4.0 6.5
직장이나 사업체 등이 가까워서 3.7 2.2 4.3 4.1 0.6 2.9
자녀 교육환경 때문에 3.4 6.0 3.0 2.8 1.5 3.3
예부터 살던 곳이라서 24.1 13.7 13.9 17.9 0.9 13.0
기타 11.1 7.7 8.6 15.9 12.9 11.3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권유 0.0 0.0 0.2 0.0 20.3 4.9
5) 이사계획 및 희망주택
이주희망에 대한 설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로 가장 높다. 가구원수에 비해 사용면적이 작고 각종 현대적 시설사용비율
도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이동을 희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
적으로 자가나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보다 전세나 월세가구가 이사계획이 있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자가나 영구임대에서 주거이동계획이 낮은 것은 자가의 경
우 상대적으로 주거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영구임대 아파트 역시 저렴한 임대료 
등으로 인해 만족도가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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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0> 점유형태별 이사 계획 및 희망여부
(단위: N,%)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
영구임대 전체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
지만, 이사할 수 없다
16
(8.7)
55
(24.4)
78
(30.5)
54
(21.2)
54
(21.2)
240
(20.2)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
여 구체적인 이사계획이 있다
2
(1.1)
16
(7.1)
16
(6.3)
8
(3.1)
8
(3.1)
74
(4.0)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
지만, 구체적 계획은 없다
16
(8.7)
36
(16.0)
58
(22.7)
34
(13.3)
34
(13.3)
149
(12.5)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
지 않는다
150
(81.5)
118
(52.4)
104
(40.6)
159
(62.4)
159
(62.4)
755
(63.4)
전체 184
(100.0)
225
(100.0)
256
(100.0)
255
(100.0)
271
(100.0)
1191
(100.0)
<표 5-41> 점유형태별 이사할 수 없는 이유
(단위: N,%)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
영구임대 전체
 비싼 임대료 때문에 9(50.0) 47(87.0) 70(92.1) 53(98.2) 35(94.6) 214(89.5)
 교통이 편리해서 0(0.0) 1(1.9) 1(1.3) 0(0.0) 0(0.0) 2(0.8)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 때문에 1(5.6) 1(1.9) 0(0.0) 0(0.0) 0(0.0) 2(0.8)
 직장이나 사업체 때문에 0(0.0) 2(3.7) 1(1.3) 0(0.0) 0(0.0) 3(1.3)
 자녀교육 때문에 1(5.6) 2(3.7) 2(1.8) 1(1.9) 1(2.7) 6(2.5)
편의시설이나 주변환경때문에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7(38.9) 1(1.9) 3(4.0) 0(0.0) 1(2.7) 12(5.0)
전체
18
(100.0)
54
(100.0)
77
(100.0)
54
(100.0)
37
(100.0)
239
(100.0)
이사할 수 없는 이유는 비싼 임대료 때문에가 90%로 압도적으로 높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싼 임대료 때문이어서 지금 살고 있는 곳보
다 더 싼 주거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조사대상자중 고령층이이 많은 것
도 주거이동을 희망하지 않는 것과 상관이 있다. 단순노무직의 경우 일자리를 구
148   
하는데 있어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용직이 
많은 점도 이동을 원하지 않는 것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사를 희망할 경우 희망하는 주택유형은 서울과 광역시에서는 아파트가 61∼
65%로 높고 중소도시나 군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서 지역
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42> 지역별 이사시 희망 주택유형
(단위:N, %)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단독주택 4(30.8) 5(25.0) 8(72.7) 8(72.7) 25(45.5)
다세대다가구주택 1(7.7) 0(0.0) 1(9.1) 0(0.0) 2(3.6)
 연립주택 0(0.0) 1(5.0) 0(0.0) 1(9.1) 2(3.6)
 아파트 8(61.5) 13(65.0) 2(18.2) 1(9.1) 24(43.6)
 상가주택 1(5.0) 0(0.0) 1(9.1) 2(3.6)
전체 13(100.0) 20(100.0) 11(100.0) 11(100.0) 55(100.0)
희망주택 규모는 지역별로 14.0∼26.3평이고 방수는 1.9-3.2개로 나타난다. 서
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희망주택평수가 가장 작다. 희망하는 전세보증금은 500∼
2,500만원으로 나타났고, 월세는 5.5-10.4만원이다. 전세보증금과 희망대출금을 
비교해보면 전세보증금의 80% 정도를 대출해주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공공임대를 희망하는 경우 규모는 16-18평, 보증금 400∼800만원에 월임대료 
3.5∼6.0만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
이나 월임대료 수준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것이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국민임대
주택은 보증금 1100∼1500만원, 월 임대료 13∼20만원 내외이다.1) 재개발임대주
택의 경우 전용면적 10평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대료 13∼14만원이다.2) 따라
서 본 조사에서 나타난 임대주택 희망보증금은 현재 공급되고 있는 국민임대주
1) 주택공사에서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대구지역에서는 15.2평에 보증금 1170만원, 월임대료 
13만원임. 대전지역의 경우 20평에 보증금 1495.3만원, 월임대료 20.5만원임.
2)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참조(www.smd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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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보증금이나 월임대료에 비하면 매우 낮은 금액이고 희망하는 규모도 현재 
공급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작은 편이다. 조사대상자의 소득평균이 50
만원 정도이므로 현재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이들이 내야 하는 
임대료는 소득의 24.3∼37.3% 정도를 차지한다. 여기가 관리비와 보증금을 합하
면 주거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수급자나 차상위층의 소득
수준으로 부담하기 어렵다. 수급자와 차상위층으로 구분해보면 차상위층이 희망
주택 가격이나 임대보증금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표 5-43> 점유형태별 희망주택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
영구임대
희망주택
규모(평) 20.5 14.0 17.1 16.0 23.0
방수(개) 2.0 1.9 2.3 2.0 3.2
희망주택가격
(만원)
자가 10,000.0 4,000.0 5,100.0 11,666.7 4375.0
전세 2,500.0 1,885.0 2,357.1 500.0 2250.0
월세 보증금 - 1,125.7 633.2 414.3 679.8
월세 - 5.5 10.4 10.0 7.0
희망대출금
금액(만원) 1,750.0 1,100.0 1,275.0 2,400.0 2625.0
이율(%) 1.00 3.1 3.0 3.4 3.8
공공임대희망
규모(평) 18.2 16.3 15.4 15.6 16.7
방수(개) 2.3 2.1 2.1 2.0 2.3
보증금(만원) 588.7 842.5 575.1 409.1 273.0
임대료(만원) 3.8 3.5 6.0 4.7 3.8
7) 소득 및 주거비지출
(1) 소득현황
소득 평균은 점유형태별로 42.3∼56.8만원으로 근로자소득 1분위 평균 81.3만
원보다 더 낮다. 수급자는  51.6만원, 차상위층 53.1만원으로 수급자와 차상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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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소득차이는 거의 없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 전세, 월세 간에는 차이가 없
고 사글세 집단이 42.3만원으로 소득이 가장 낮다.
<표 5-44> 지역별 항목별 소득현황(최근 3개월간)
(단위:만원)
구    분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
영구
임대 전체
근로소득 22.6 24.1 24.6 13.4 20.6 21.9
가구주본인 12.6 17.7 17.7 9.3 12.4 14.3
가구주외 10.0 6.8 6.9 4.0 10.3 7.5
사업소득(순수익) 6.3 2.0 3.3 1.8 0.4 2.6
부업소득 0.3 0.7 0.2 0.4 0.7 0.5
정부지원금 16.1 20.7 22.6 21.8 29.2 22.5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 지원 0.2 1.1 0.3 0.2 0.4 0.4
가족, 친지의 생활비 보조 6.9 3.0 3.4 4.3 3.1 4.0
총 계 52.5 52.5 55.5 42.3 56.8 51.9
차상위층은 수급자보다 근로소득이 높고 수급자는 정부지원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총소득은 수급자와 차상위층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수급자들이 차상위
층보다 소득이 낮은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지원금으로 인해 차상위층과 소득차이
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재산 및 부채현황
점유형태별로 재산과 부채를 보면 자가>전세>월세>사글세 순으로 재산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난다. 영구임대아파트거주자들의 재산은 월세거주자보다도 낮으
며 사글세거주자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수급자 재산평균은 764만원 차상위
층은 1,98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즉 수급자와 차상위층은 소득수준에서는 차이
가 없으나 재산수준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수급자선정에서 탈락하는 경
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연령층이 20∼30대 연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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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부채는 30, 40, 50대에서 높다.
<표 5-45> 점유형태별 재산 및 부채현황
(단위:만원)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
영구임대
총재산 3,232.71 1,239.78 547.8 200.32 297.6
총부채 829.89 635.97 1057.1 587.09 298.7
총저축액 58.86 104.70 45.8 87.59 61.7
<표 5-46> 가구주연령별 재산 및 부채현황
(단위:만원)
구분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재산 923.83 909.82 1025.35 1011.34
총부채 1032.33 1157.41 969.13 338.83
총저축액 114.56 89.50 54.69 56.62
<표 5-47> 점유형태별 부채의 주원인
(단위:%)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무상, 
기타
영구임대 전체
교육비(학자금) 5.6 9.1 4.8 7.6 9.6 7.1
의료비 13.2 10.4 11.8 16.7 15.9 13.4
생활비 28.5 34.1 36.0 35.6 44.6 35.9
주택관련 자금 26.4 35.4 18.0 5.3 8.3 19.0
자동차 구입 0.7 0.0 0.4 0.0 0.0 0.2
내구재 구입 0.0 0.0 0.0 0.8 0.0 0.1
영농자금 6.9 0.6 0.4 4.5 0.0 2.2
사업자금 마련 7.6 5.5 18.0 15.2 8.9 11.5
빚 갚음 5.6 3.7 4.0 7.6 3.2 4.6
관혼상제 1.4 0.0 0.0 0.0 0.6 0.4
세금체납 0.0 0.6 0.9 0.8 2.6 1.0
기타 4.2 0.6 5.7 6.1 6.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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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8> 점유형태별 저축의 주 목적
(단위:%)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
영구임대 전체
노후대비 21.6 12.2 1.0 13.4 13.2 12.4
질병대비 22.7 23.6 33.0 28.6 38.7 29.1
주택자금 0.0 13.8 12.4 7.1 14.2 9.8
자식의 결혼대비 3.1 1.6 2.1 3.6 0.0 2.1
자녀교육비 7.2 11.4 15.5 11.6 8.5 10.9
집안에 생길 큰일에 대비 25.8 28.5 23.7 22.3 24.5 25.0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0.0 2.4 3.1 2.7 0.0 1.7
사업자금 마련 1.0 0.0 0.0 0.0 0.0 0.2
기타 18.6 6.5 9.3 10.7 0.9 9.0
부채의 주원인은 생활비, 주택관련자금, 의료비의 순서이다. 자가와 전세집단
에서는 주택문제가 부채의 주원인인 비율이 높고 월세, 사글세집단에서는 주택
이 부채의 주원인인 비율이 매우 낮다.  대체로 생활비를 조달하기도 벅찰 뿐만 
아니라 각종 만성질환과 나쁜 건강상태로 인해 의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
로 보인다.
저축의 주 목적은 질병대비(29.1%), 집안에 생길 큰 일에 대비(25.0%),  노후대
비(12.4%) 순이고 주택자금마련을 위해서는 9.8%로 순위가 낮다. 주택자금을 위
해 저축을 할만한 여유가 없으며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이는 저축을 통해 주택자
금이나 전세자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질병대비와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을 한다는 응답
이 많아지고 있지만 30, 40대에서도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한다는  응답
이 높다. 이는 저소득층에게 있어서 질병이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생활을 어렵
게 만드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3) 소비현황
총소비액평균은 51.7만원이고 지역별로 44.9∼56.2만원 수준이다. 총소비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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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비 비중이 37.7%로 가장 높고 다음이 주거비, 교육비 순이다. 주거비를 지
역별로 보면 서울이 6.27만원으로 가장 높고 군지역에서는 3.35만원으로 가장 낮
다. 여기서 주거비는 월세와 관리비, 수선비 만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가나 전
세 거주자층에서는 주거비가 높지 않게 나온다.
<표 5-49> 지역별 소비현황
(단위:%)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식료품비 21.44 15.46 21.65 17.50 19.48
보건의료비 4.69 5.57 2.74 4.38 4.10
교육비 6.26 7.07 6.57 4.39 6.06
주거비(월세,관리비,수선비 포함) 7.35 7.10 8.33 3.35 6.68
제세공과금 6.27 5.47 4.92 5.17 5.40
기타 생활비 10.18 12.35 8.40 10.09 9.94
총 계 56.19 53.03 52.60 44.88 51.66
<표 5-50> 점유형태별 소비현황
(단위:%)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
영구임대 전체
식료품비 20.3 20.4 18.2 14.7 23.8 19.5
보건의료비 4.6 4.4 3.8 3.9 3.9 4.1
교육비 5.5 7.1 6.8 4.7 6.2 6.1
주거비 3.3 3.8 11.9 2.4 10.7 6.7
제세공과금 5.8 6.4 6.1 4.0 4.9 5.4
기타 생활비 10.4 9.7 11.0 10.3 8.5 9.9
총 계 49.8 51.7 57.8 40.0 58.0 51.7
주 : 주거비는 월세,관리비,수선비 포함
평균소비액은 점유형태별로 40∼52만원 정도이며 사글세거주자들이 40만원으
로 가장 작다. 주거비는 월세와 관리비, 수선비 만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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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자층에서는 주거비가 높지 않게 나오고 반면에 매월 임대료를 내야 하
는 영구임대나 월세거주자들은 주거비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전체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식료품비가  19.5%로 가장 높다. 집단별로는 차상위층 55.7만원 
수급자 50.9만원으로 차상위층이 소비액도 다소 많다.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전체적으로 식료품비가 34,8%로 가장 높고 
다음이 주거비 22.2%, 제세공과금 13.2%, 보건의료비 11.7% 순으로 나타나며 특
히 월세거주자들이 주거비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51> 점유형태별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지출항목
(단위:%)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
영구임대 전체
식료품비 36.6 38.0 24.7 38.8 36.3 34.8
주거비 11.3 13.0 41.6 15.3 25.7 22.2
보건의료비 16.9 11.7 10.2 13.7 7.8 11.7
교육비 7.6 12.3 9.8 11.2 10.9 10.5
제세공과금 16.3 14.7 7.6 12.4 15.9 13.2
부채상환 8.5 4.1 5.2 3.0 1.7 4.2
기타 2.8 6.3 0.8 5.6 1.7 3.4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현황
<표 5-52> 지역별 주택가격 및 임대료
(단위:만원)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자가가격 6,000.00 3,034.78 1,869.07 2,342.80 2,694.86
전세보증금 1,484.82 1,360.34 1,426.62 1,052.94 1,367.56
월세
보증금 376.78 512.56 338.23 204.59 371.33
월 임대료 7.93 9.13 7.18 13.05 8.17
사글세 월 임대료 - 9.60 5.67 2.60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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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격은 전체평균이 2,695만원이고 서울이 6,000만원으로 가장 높다. 전세
보증금 역시 평균은 1,367만원이고 서울이 1,484만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 
월세는 지역별로 보증금 204∼512만원에 월임대료 7.9∼13만원으로 나타난다.
수급자는 차상위층에 비해 자가가격, 전세보증금 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
난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수급자는 1,238만원인 반면 차상위층은 1,980만원이고 
월세보증금 역시 수급자는 347만원인 반면 차상위층은 605만원으로 차상위층이 
다소 높다.
<표 5-53> 수급자․차상위층별 주택가격 및 임대료
(단위:만원)
구분 수급자 차상위층
자가가격 2,288.96 3,361.71
전세보증금 1,238.98 1,980.77
월세
보증금 347.21 605.67
월 임대료 7.88 11.02
사글세 월 임대료 7.25 8.54
전세보증금을 가구원수별로 보면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전세보증금이 많다.  
1인 가구에서는 평균이 832만원이고 500만원 이하가 67.4%로 보증금액이 매우 
낮다. 2인 가구 이상에서는 1,000∼2,000만원이 45∼46% 수준으로 가장 많다. 5
인 이상 가구에서도 전세보증금 평균이 2,215만원에 불과하다.
<표 5-54> 가구원수별 전세보증금
(단위: N,%)
500만원 
이하
500~1000
만원 이하
1000~200
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
평균
(만원)
1인 가구 33(42.3) 26(33.3) 17(21.8) 2(2.6) 832.0
2인 가구 11(22.0) 11(22.0) 22(44.0) 6(12.0) 1,357.0
3인 가구 1(2.9) 9(25.7) 16(45.7) 9(25.7) 1,770.0
4인 가구 2(4.9) 7(17.1) 19(46.3) 13(31.7) 1,742.7
5인 이상 가구 2(15.4) 0(0.0) 6(46.2) 5(38.5) 2,215.4
전체 49(22.6) 53(24.4) 80(36.9) 35(16.1)
주: 영구임대아파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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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월임대료로 환산한 월세는 15만원이상이 44%로 가장 많고 10∼15만
원이 27.4%이다.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은 보증금이 평균 225.3만원, 월임대료 
4.1만원,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이 6.3만원으로 보증부월세 가구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 
<표 5-55> 가구원수별 보증부월세의 월세
(단위:N,%)
3~5만원 이하 5~10만원 
이하
 10~15만원 
이하
 15만원 이상 평균
1인 가구 8(9.7) 31(37.8) 24(29.3) 19(23.2) 13.2
 2인 가구 7(13.2) 9(17.0) 13(24.5) 24(45.3) 17.0
 3인 가구 1(2.1) 8(16.7) 14(29.2) 25(52.1) 18.1
 4인 가구 1(2.3) 3(6.8) 13(30.0) 27(61.4) 20.2
5인 이상 가구 0(0.0) 1(7.1) 2(14.3) 11(78.6) 23.8
17(7.0) 52(21.6) 66(27.4) 106(44.0) 16.9
주: 영구임대아파트 제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합한 금액이며 월세환산이율은 월 1%로 하
였음
평균대출상환액은 월 11.3만원으로 소득평균 51만원에 대해 22.1%로 매우 높다. 
대출금상환방법은 자가나 전세에서는 매달 일정액상환과 여유시 목돈상환이 비
슷한 정도이고 월세에서는 여유 시 목돈상환이 36.4%로 가장 많다. 월세나 영구
임대거주자들은 매월 일정액 상환이 생활에 부담을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56> 점유형태별 대출 상환관련 사항
(단위: N,%)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
영구
임대 전체
월상환액 18.34 9.38 9.45 12.50 - 11.25
월이자액(이자만 낼경우) 19.12 3.40 1.72 - - 5.37
연이자율 5.90 3.75 2.59 4.00 -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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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연체여부는 전체적으로는 31.7%이지만 영구임대아파트거주자와 사글
세거주자들은  50% 이상이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급자와 차상
위층으로 구분해보았을 때도 수급자층에서 연체율이 34.7%, 차상위층에서는 
21.4%로 수급자층에서 더 높다.
<표 5-57> 점유형태별 대출금 상환액 연체여부
(단위: N,%)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
영구임대 전체
 연체하고 
있음 9(31.0) 11(23.9) 6(24.0) 1(50.0) 12(54.6) 39(31.7)
 연체하고 
있지 않음 20(69.0) 35(76.1) 19(76.0) 1(50.0) 10(45.4) 84(68.3)
전체 29(100.0) 46(100.0) 25(100.0) 2(100.0) 22(100.0) 123(100.0)
저소득층의 가구특성 및 주거실태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가구주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일고용 등의 임시직이 많아 고
용이 불안정하다. 둘째 주거특성에 있어서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거주비율
이 높고 차가중에서는 월세거주비율이 높고 주거비가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은 30% 이상으로 높다. 한편 수급자와 차상위층은 소득에서는 차이가 없고 자산
에서는 차상위층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 절대빈곤개념에 의해 정해
진 수급자 선정기준은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주거복지수혜현황 및 욕구
1) 복지프로그램 인지도
주택관련 프로그램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것은 영구임대주택으로 전체 72%가 
158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공공임대나 국민임대, 전세자금 지원 등은 32∼34% 정
도로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다. 집수리사업단에 대해서는 18.6%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표 5-58> 지역별 복지프로그램 인지도
(단위:%)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영구임대주택 96.8 78.2 76.7 36.3 72.0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46.4 45.0 32.0 17.6 34.3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43.6 26.7 26.3 17.0 28.2
근로자서민전세자금지원 48.4 30.1 29.7 20.5 31.9
집수리사업단(주택수선서비스) 16.8 22.8 14.1 23.5 18.6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인지도에서 서울지역에서는 92%가 알고 있는 반면 군지
역에서는 36.3%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지역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자가보다 차가층에서 더 높았다.
<표 5-59> 소득계층별 복지프로그램 인지도
(단위:%)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이상
영구임대주택 69.2 85.1 83.3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32.3 44.9 36.1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24.6 44.6 47.2
근로자서민전세자금지원 20.3 51.0 30.9
집수리사업단(주택수선서비스) 17.3 23.8 30.6
2) 복지프로그램 수혜현황
(1) 주거복지프로그램 수혜현황
프로그램별 수혜현황을 보면 영구임대주택이 39.4%로 가장 높지만 이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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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 영구임대아파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응답자중 수혜자가 1%에 불과하며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3.5%, 집수리서비스는 
2.9%가 수혜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집수리서비스의 경우 농촌지역에서 8.0%가 수
혜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서울과 광역시에서는 0.7%, 2.7%로 수혜비율이 지역별
로 차이가 있었다. 
<표 5-60> 지역별 복지프로그램 수혜현황
(단위:%)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영구임대주택 39.4 1.8 41.4 0.3 23.8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8 3.7 1.5 0.3 2.6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0.4 1.8 0.5 1.7 1.0
근로자서민전세자금지원 2.9 6.4 4.7 - 3.5
집수리사업단(주택수선서비스) 0.7 2.7 0.8 8.0 2.9
<표 5-61> 점유형태별 복지프로그램 수혜현황
(단위:%)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
전체
영구임대주택 1.6 3.9 52.1 1.5 23.8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0.5 2.6 4.5 0.4 2.6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3.2 1.7 0.4 - 1.0
근로자서민전세자금지원 0.5 11.2 2.4 0.8 3.5
집수리사업단(주택수선서비스) 5.3 1.7 1.8 4.2 2.9
가구총소득을 근로자소득분위별로 나누어보면 1분위, 2분위, 3분위에서 영구
임대주택의 수혜경험이 있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수급자로 한정되더라도 입주 후에 소득변화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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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2> 소득계층별 복지프로그램 수혜현황
(단위:%)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이상 전체
영구임대주택 23.2 26.2 27.8 23.8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2.6 3.0 - 2.6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0.3 5.6 - 1.0
근로자서민전세자금지원 3.0 6.1 5.6 3.5
집수리사업단(주택수선서비스) 3.2 1.8 - 2.9
(2)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현황
현재 받고 있는 생계급여는 평균 20.8만원, 주거급여는 3.16만원이다. 생계급여
는 이들의 소득평균이 42.3∼56.8만원 중  36.6∼49.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편이지만 최저생계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주거급여 역시 평균 3.2
만원으로 실제 부담하고 있는 주거비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 그러나 주거급여가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46.6%, 매우 도움이 
된다가 27.8%로 높은 편이다. 이들의 소득평균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주거급여도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 5-63>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단위:만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평균
생계급여 160,881.8 205,114.2 231,896.0 278,460.1 331,073.9 208,043.6
주거급여 27,063.4 26,684.2 38,519.3 38,676.1 48,333.3 31,678.9
<표 5-64> 지역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단위:만원)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평균
생계급여 194,195.8 203,894.6 233,569.9 186,464.3 208,043.6
주거급여 32,548.8 33,191.0 32,926.1 27,721.0 31,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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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5> 소득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단위:만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이상 평균
생계급여 198,132.3 255,074.4 285,518.5 208,043.6
주거급여 30,262.2 38,550.7 39,933.3 31,678.9
<표 5-66> 지역별 주거급여의 도움정도
(단위:N,%)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매우 도움이 된다 68(28.8) 57(33.5) 80(23.8) 62(28.6) 267(27.8)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99(41.9) 83(48.8) 171(50.9) 94(43.3) 447(46.6)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54(22.9) 24(14.1) 65(19.3) 47(21.7) 190(19.8)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6.4) 6(3.5) 20(6.0) 14(6.5) 55(5.7)
전체
236
(100.0)
170
(100.0)
336
(100.0)
217
(100.0)
959
(100.0)
3) 복지프로그램 희망정도
(1)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
<표 5-67> 점유형태별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생활비 항목
(단위:%)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기타
전체
식료품비 37.4 37.9 31.1 37.2 34.6
주거비 15.9 21.4 35.1 26.7 27.7
보건의료비 22.1 14.8 10.5 14.5 14.0
교육비 7.9 13.5 11.3 11.7 11.3
제세공과금 14.7 10.7 11.2 8.1 11.0
기타 2.0 1.7 0.8 1.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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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이 필요한 항목은 식료품비가 가장 높고 다음이 주거비로 나타난다. 
수급자층에서는 식료품비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총소비중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생활
비에서 가장 비중이 큰 식생활비에 대한 지원을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
(2) 주거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희망
현재 운영중인 주거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희망여부를 조사한 결과 영구임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공공임대/국민임대 순이었다. 구입자금 및 전
세자금과 수선서비스 등의 프로그램보다 직접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영구임대주택이 인지도가 가장 높기도 
하지만 국민임대에 비해 정부지원이 많아 보증금이나 월임대료가 저렴하고 부담
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 5-68> 지역별 복지프로그램 수혜희망
(단위:%)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영구임대주택 78.3 63.3 61.9 25.7 54.4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40.6 52.3 27.8 13.6 31.7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30.7 27.4 24.0 10.7 23.0
근로자서민전세자금지원 30.6 31.5 25.3 13.6 24.8
집수리사업단(주택수선서비스) 14.5 38.7 21.8 22.6 23.4
지역별로 보면 군지역에서 영구임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도시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도시지역에서 주거비부담이 더 높은 것과 상관이 있다. 점
유형태별로 보면 전세나 월세 가구에서 영구임대 희망하는 비율이 65∼73%로 가장 
높고 국민임대나 공공임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37-38%로 나타난다. 자가가구는 영구
임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다른 점유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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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9> 점유형태별 복지프로그램 수혜희망
(단위:%)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
전체
영구임대주택 23.2 64.5 72.9 48.6 54.4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15.7 37.6 36.5 28.7 31.7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12.2 25.5 26.3 21.7 23.0
근로자서민전세자금지원 15.2 23.4 30.4 21.9 24.8
집수리사업단(주택수선서비스) 26.4 21.7 21.9 26.0 23.4
<표 5-70> 소득계층별 복지프로그램 수혜희망
(단위:%)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이상 전체
영구임대주택 52.3 65.6 61.5 54.4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28.1 51.2 41.7 31.7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18.3 44.7 52.8 23.0
근로자서민전세자금지원 20.5 44.4 52.9 24.8
집수리사업단 (주택수선서비스) 21.0 31.3 47.2 23.4
주거복지프로그램중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
공임대를 희망하는 경우 규모는 16∼18평, 보증금 400∼800만원에 월임대료 3.
5∼6.0만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이
나 월임대료 수준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것이고 주택규모 역시 작다. 따라서 현
재 공급하는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규모를 다소 줄이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
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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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 비율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분석에서 사용한 최저주거기준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0-260호의 기준이다. 
동 기준에 의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서 최소한 보장되어
야 할 주거생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면적기준에서는 가구원수 1인의 경우 침실1, 부엌과 면적 12㎡(3.6평)이며 가
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침실수와 면적이 증가한다. 시설기준에서는 부부침실이 확
보될 것, 만5세 초과자녀는 부부와 침실 분리, 만 8세 이상 이상자녀는 침실 분리, 
노부모 침실은 부부침실과 분리,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 부엌 및 전용화장실 확보 등이다. 구조․성능․환경기준에서는 영
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방
습에 양호한 재질일 것,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냉방․난방 설비를 갖출 것, 
소음․진동․악취․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 기준에 적합할 것 등이다.
이상의 기준중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가 불가능한 구조, 성능, 환경기준을 
제외하고 면적기준과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를 조사하였
다.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시설미달가구보다 면적미달가구비율이 더 높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65%가 최저주거기준면적에 미달하고 있다. 면적이
나 시설 하나라도 미달되는 가구비율은 전체적으로는 64.6%, 지역별로는 광역시
가 86.4%로 가장 높다. 수급자의 최저주거기준미달비율은 66.3%, 차상위층은 
57.7%로 수급자가 다소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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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1>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단위:%)
면적미달 시설미달 면적 and 
시설미달
면적 or 
시설미달
서울
수급자 65.0 57.4 43.8 75.7
차상위층 55.6 51.9 40.7 66.7
광역시
수급자 63.6 72.4 46.0 86.4
차상위층 53.8 52.6 32.5 70.0
중소도시
수급자 54.1 36.6 26.2 56.4
차상위층 54.1 27.5 15.4 50.0
군지역
수급자 46.2 39.8 28.4 53.4
차상위층 42.9 32.7 17.9 51.8
전체
수급자 56.1 50.1 34.9 66.3
차상위층 50.7 38.6 24.0 57.7
전체 55.1 47.9 32.9 64.6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제외하였음
2)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 현황
저소득층의 주거비지불능력은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시장임대료 지불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최저주거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현재 조사대상자들이 지
불하고 있는 임대료가 아니라, 최저주거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한 시장임대
료를 파악하였다.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시장임대료는 특성감안가격함수를 이용
하여 추정하였다. 가격함수는 주택서비스의 임대료를 종속변수로 하고 주택특성
(bundles of housing characteristics)을 독립변수로 하여 추정하였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군지역 등 지역에 따라 시장임대료 결정하는 변수에 차이
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군지역 포함)으로 나누어 특성
감안가격함수를 추정하였으며 지역별로 유의미한 변수간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10% 수준에서 stepwise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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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2> 헤도닉함수 추정결과
독립변수
대도시 중소도시
계수 std. error 계수 std. error
상수 1.55837704*** 0.11402691 상수 0.716358*** 0.229234
면적 0.0350807*** 0.00784568 면적 0.022486*** 0.007244
사용방수 0.13705765*** 0.06436918 화장실(전용․현대=1) 0.569671*** 0.114437
화장실 0.32505568*** 0.07397815 난방방식(현대식=1) 0.464533*** 0.13594
채광통풍
(5점척도) 0.08165472*** 0.03179071
건물경과
년수 -0.008090** 0.003161
입지
(입지환경양호=1) 0.09915117** 0.06497741
판매시설
만족도 0.133997*** 0.04248
입지 0.371975** 0.157447
R-square 0.40 R-square 0.31
주 : *** 통계적 유의수준 1% 이내, ** 통계적 유의수준 5% 이내
   1) 영구임대아파트는 시장임대료이하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추정
   2) 차가가구의 경우 전세금을 월 1% 적용하여 월임대료로 환산
P h  = f(S, E)
S 는 주택자체의 특성들 주택면적, 사용방수,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시
설, 부엌의 식당사용여부, 건축년수, 채광통풍, 누수 등이다. E 는 근린환경특성
으로서 판매시설만족도, 대중교통이용 만족도와 입지 등을 포함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linear, log, semi-log 등의 형태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
으며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Ph에 log를 취했을 때 모델적합도가 가장 높았다. 대도
시에서는 면적, 방수, 화장실, 채광통풍, 입지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중소도시에
서는 면적, 화장실, 난방방식, 건축년수, 판매시설만족도, 입지가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추정된 특성감안가격함수에 최저주거기준에 해당되는 주택특성을 대입하여 
최저주거기준의 시장임대료를 추정하였다. 즉 1인 가구의 경우 최저면적인 3.6
평, 2인 가구는 6.1평을 소비하는 것으로 가정한 시장임대료이다. 중소도시에서
는 방수가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은 반면 대도시에서는 방수가 유의미하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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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므로 방수 역시 가구원수별로 최저주거기준을 소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5-73> 지역별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비율
(단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22.8 28.7 29.1 29.5
수급자 22.9 27.8 29.2 28.9
차상위층 22.2 32.5 28.8 32.1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제외하였음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시장임대료가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주거비지
불능력 미달가구로 정의하였다. 이런 기준에 의해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22∼30%로 나타난다. 지역별로는 서울보다 중소도시나 군지역
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중소도시나 군지역의 소득수준이 더 낮기 때문이다.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은 수급자가 차상위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그
러나 주거비지불능력미달가구비율은 반대로 차상위층이 다소 높다. 여기서는 자
산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과 시장임대료만을 비교하였으며 수급자와 차상위
층간에 소득수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평균가구원수는 차상위층이 더 
많고 따라서 이들이 최저주거기준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시장임대료가 더 높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은 수급자는 66.3%, 차상위층은 57.7%
이다. 주거비지불능력미달가구비율은 수급자는 18.6%, 차상위층은 26.9%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소득제1십분위 이하에서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이 
30.7%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비교할 때 본 조사의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조사의 소득평균은 지역별로 44.3∼64.2만원으로 
도시근로자소득 제1십분위 상한인 81.3만원보다도 더 낮다. 따라서 본 조사대상
인 수급자와 차상위층은 소득제1십분위 중에서도 하위집단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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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4> 지역별 최저주거기준미달/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비율
(단위:%)
최저주거기준
미달(A)
지불능력미달
(B)
A and B A or B
서울
수급자 75.7 27.1 15.3 57.6
차상위층 66.7 37.0 18.5 55.6
광역시
수급자 86.4 32.4 12.2 86.6
차상위층 70.0 35.0 22.5 82.5
중소도시
수급자 56.4 10.3 3.6 63.1
차상위층 50.0 11.5 3.8 57.7
군지역
수급자 53.4 9.9 1.3 62.1
차상위층 51.8 16.1 5.4 62.5
전체
수급자 66.3 18.6 9.5 75.4
차상위층 57.7 26.9 13.1 71.4
전체 64.6 20.2 10.2 74.6
주: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제외하였음
수급자들이 영구임대주택과 주거비지원대상이 되고 있는 반면 차상위층에 대
한 주거비 지원이나 임대주택 공급 등의 지원책이 전무한 것은 문제이다. 수급자
와 차상위층 중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자가에서는 39.5%만이 최저주거기준미달인 반면 차가가구는 
71.0%가 주거기준미달로 나타나서 자가보다 두 배정도 높게 나타난다. 주거비지
불능력미달가구비율은 자가가 24.9%, 차가 19.0%로 자가가 차가보다 높다. 특히 
서울과 광역시에서 지불능력미달가구 비율이 높은데 이는 대도시지역의 주거비
가 비싸기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또는 지불능력미달가
구 비율은 자가가 56.8%, 차가가 79.1%로 매우 높다. 즉 저소득층의 75%의 가구
가 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있거나 또는 지불능력을 초과하여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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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5> 점유형태별 주거기준 미달 및 지불능력 미달가구
(단위:%)
최저주거기준미
달(A)
지불능력미달
(B)
A and B A or B
서울
자가 71.4 47.6 28.6 90.5
차가 74.7 26.0 14.0 86.7
광역시
자가 59.1 48.2 17.3 90.0
차가 76.1 27.0 15.7 87.4
중소도시
자가 28.6 14.3 2.4 40.5
차가 60.5 9.8 3.9 66.3
군지역
자가 33.0 15.0 1.0 47.0
차가 63.8 9.0 2.7 70.2
전체
자가 39.5 24.9 7.6 56.8
차가 71.0 19.0 10.9 79.1
* 서울시와 광역시의 자가가구의 사례수가 각각 21개, 22개에 불과하여 자가가구의 주거기준
미달이나 지불능력미달가구 비율은 유의성이 떨어짐
3) 주거비보조 가구규모와 지원액 추정
(1) 소득분위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주거비보조 가구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전 소득계층을 포괄하는 일반가
구를 대상으로 한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빈곤과 소득빈곤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3) 
소득에 관계없이 물리적 측면에서 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은 29.2%이고 주거
비용이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지불능력미달가구 비율은 20.8%이다. 소득빈곤
이라 할 수 있는 하위 3십분위소득층 중에서 주거기준미달가구(A)는  36.3%이고 
총가구중에서는 8.9%에 달한다. 소득빈곤의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운데 제3십분
위 이하를 소득빈곤으로 볼 경우 이중에서 주거기준이 미달하거나 지불능력미달
인 가구(A or B)인 가구는 74.3%이고 이는 총 가구 중 18.2%에 달한다.
3) 여기서 사용한 자료는 건교부, 도시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 200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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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6>  소득분위별 소득 및 주거빈곤가구 비율
(단위:%)
계 주거기준미달(A)
주거비지불능력
미달(B) A and B A or B
전 체
3266 953 679 63 1573
<100.0> <29.2> <20.8> <1.9> <48.2>
1분위
252 84 162 20 226
<100.0> <33.3> <64.3> <7.9> <89.7>
(7.7) (2.6) (5.0) (0.6) (6.9)
2분위
93 32 44 11 65
<100.0> <34.4> <47.3> <11.8> <69.9>
(2.8) (1.0) (1.3) (0.3) (2.0)
3분위
456 175 145 16 304
<100.0> <38.4> <31.8> <3.5> <66.7>
(14.0) (5.4) (4.4) (0.5) (9.3)
1-3분위 소계
801 291 347 47 595
<100.0> <36.3> <43.3> <5.9> <74.3>
(24.5) (8.9) (10.6) (1.4) (18.2)
4-5분위
759 245 155 8 392
<100.0> <32.3> <20.4> <1.0> <51.7>
(23.2) (7.5) (4.7) (0.2) (12.0)
5분위초과
1706 417 177 8 586
<100.0> <24.4> <10.4> <0.5> <34.4>
(52.2) (12.8) (5.4) (0.3) (17.9)
*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 주거비용이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가구. 주거비용 계산은 특성
감안가격함수를 이용하여 시장임대료를 계산하였음. 자가가격을 임대료화하는데는 자가가격
의 전세보증금비율 전국평균(0.686, 국민은행 주택가격통계자료 이용)을 사용하였고 전세
보증금을 월세전환률은 연 10%를 적용하였음)
기준을 제1십분위 이하로 할 경우 제1십분위 이하중에서 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지불능력미달인 주거빈곤가구(A or B)는 6.9%이므로 98.7만가구이고 제2십분위 
이하에서 주거빈곤인 가구비율은 8.9%이고 가구수는 127.3만가구이다. 제3십분
위 이하에서는 주거빈곤가구비율이 18.2%이고 가구수로는 260만가구이다.
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자가/차가 분포를 보면 주거기준미달가구에서는 차가가 
자가의 2배 정도되는 반면 주거비지불능력미달가구에서는 자가가 차가의 2배 정
도로 높게 나타난다. 1,2십분위 이하에서는 차가의 주거기준미달비율이 자가의 
4배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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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7>  주거빈곤의 종류별 점유형태 비율
(단위:%)
계 주거기준미달(A)
주거비지불
능력미달(B) A and B A or B
자가 차가 자가 차가 자가 차가 자가 차가 자가 차가
전 체 50.6 49.4 33.0 67.0 67.5 32.5 50.8 49.2 46.2 53.8
1분위 33.5 66.5 12.7 87.3 47.7 52.3 26.1 73.9 37.6 62.4
2분위 24.3 75.7 20.8 79.2 39.4 60.6 50.0 50.0 28.6 71.4
3분위 34.5 65.5 22.2 77.8 63.3 36.7 70.6 29.4 37.7 62.3
4-5분위 41.7 58.3 26.7 73.3 67.3 32.7 37.5 62.5 42.1 57.9
5분위 초과 60.3 39.7 43.2 56.8 86.0 14.0 88.9 11.1 55.3 44.7
4) 주거비보조 지원액
위에서 추정한 비율을 사용하여 소득빈곤이면서 주거빈곤인 가구규모를 추정
하면 제1십분위 이하에서는 98.7만 가구, 제2십분위 이하에서는 127.3만 가구, 제
3십분위 이하에서는 260만 가구가 된다.4)
이들에 대해 주거급여 지급액은 연차별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총소요예산은 다음 <표 5-78>과 같다. 가구당 지원액은 연도에 따라 
49,441원부터 222,586원까지로 가정하고 이 금액을 대상가구수에 적용하여 총소
요액을 산출하였다.5) 가구당 현재 수준과 유사하게 49,441원을 지급하고 지급대
상은 제1십분위 이하로 할 경우 총소요예산은 5,855.8억원으로 산출되었다. 2002
년 현재 보건복지예산중 기초생활보장 관련예산이 1조 6,799억원이고 주거급여 
예산이 1,793억원이다. 따라서 현재 예산수준을 감안할 때 주거급여의 현실화와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
이다.
4) 선행연구에서는 소득빈곤과 주거빈곤(물리적 빈곤과 지불능력빈곤 모두 감안)을 고려한 보조대상가
구수는 73.2-148.9만 가구로 추정하고 있다(김혜숭, 2001).
5) 가구당 14.8만원을 지원할 경우 총 소요비용이 1조 2996억원으로 추정되었다(김혜승,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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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8>  주거비 지원 소요액 추정
(단위:만가구, 원,억원)
                      연  도
               가구당 지원액
          대상가구 수
2003 2004 2005 2006 2007
49,441 81,479 125,885 172,882 222,586
1십분위 이하 98.7 5,855.8 9,650.4 14,909.8 20,476.1 26,363.1 
2십분위 이하 127.3 7,552.6 12,446.7 19,230.2 26,409.5 34,002.2 
3십분위 이하 260.0 15,425.6 25,421.4 39,276.1 53,939.2 69,446.8 
주: 가구당 지원액은 6장의 <표6-2>를 참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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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 H A P T E R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1.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논리 및 구조
1)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가능성
앞 절에서 우리는 주거정책이 단순히 사적소비재와 관련된 경제정책이 아니고 
복지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같이 병행되어야 할 복지정책의 일환임을 엿볼 수 있
었다. 이와 더불어 복지국가의 유형화 및 주거정책의 유형화 논리를 보면, 주거
정책과 복지정책의 몇 가지 연계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복지국가론의 경우 서구의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복
지국가유형을 탈상품화의 정도와 복지국가정책에 의한 사회계층체제의 형태를 
기준으로 국가를 자유주의적, 조합주의적,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의 3가지 형
태로 분류하였다. 이런 분류의 기준에는 탈상품화의 정도와 복지국가정책에 의
한 사회계층체제의 형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나, 분류군에 따라 국가들을 살
펴보면 주요한 사회복지프로그램‧프로그램 보장정도‧사회복지 지출비율‧프로
그램 도입시기‧보편적 프로그램 발달정도‧사회복지정책의 의미‧경제정책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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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책의 관계 등의 항목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복지정책이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및 사회
문제를 어느 정도로 해결하고자 하는가하는 의지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
문이다. 즉,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및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 최소
기준을 보는가 혹은 최대기준을 보는가 혹은 그 중간의 기준을 보는가 등에 따라 
복지국가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방법론은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어떤 관계로 이해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주거 정책 또한 광의의 복지정책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이는 결국 사회적 욕구
에 대한 서비스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의 노력에 의해 정의된다. 그러므로, 어
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주거문제에 접근하는가 즉, 어떠한 주택정책을 
실시하고 국가가 어느 수준으로 개입하는가는 결국 그 국가의 복지이데올로기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론을 선택하는가와 밀접하게 연관될 것이다. 또한 경제
적 재화로서의 주택의 특성상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어떤 관계로 이해하는가는 
특히, 주거정책의 방법론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장의 목적은 우리보다 먼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들을 실시해온 서구 선진복지국가들의 주거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
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거정책자체가 그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에서 복합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
라와 가장 유사한 제도적, 경제적, 인구지리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서구선진국의 
주거정책을 모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복지정책과 주거정책의 유형화를 보면, 자유주의 복지국가모형에 속하며 주거정
책에 있어서도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등이 그 대상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된 주택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주거정책에서는 
다른 사회정책과 달리 주택의 공급에 반드시 토지를 필요로 하는 특징을 지니고, 
이런 주택의 경제적 재화의 성격은 주거정책의 결정에 있어 주요한 하나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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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토지를 등장시키게 된다. 반드시 토지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특성상 예를 들
어,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인구대비 절대토지가 큰 나라와 일본, 영국, 한국과 같
은 인구대비 절대토지가 적은 나라에서의 주거정책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정은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주
택정책의 분류에서도 드러난다. 같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모형에 속하는 일본, 미
국, 영국의 경우도 주거정책의 특징적인 부분은 차이를 보인다.
<표 6-1> 자유주의 국가의 주거정책
국가 주거정책의 특징
일본
․자가주의로 시장보완적인 주택정책
  (주택정책을 경제성장정책의 수단으로 보고, 주택문제에 곤란을 느끼는 계층
을 선별하여 주택공급) 
․저소득계층의 주거소요는 공공에서 담당
영국
․정부의 직접적인 공급체제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직접 주택을 공급, 관리) 
미국
․시장경제주의 민간에 의한 주택건설, 공공주택공급역할축소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공공주택 공급 및 임대료 보조
즉, 상대적으로 토지가 넓은 미국의 경우 민간에 의한 주택건설이 주를 이루고 
공공주택공급역할은 축소되는 모양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토지가 좁은 일본과 
영국의 경우 정부가 직접적인 주택의 공급주체가 되거나 혹은 주택문제에 곤란
을 느끼는 계층의 경우 시장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볼 때, 한국의 주거정책의 발전방향을 위한 모형국가로 채
택할 수 있는 국가는 자유주의 복지국가모형 중 영국, 일본의 2개국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일본의 주거정책의 제도적, 경제적, 인구지리학적 배경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영국은 복지국가 유형화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및 발전상황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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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다. 또한 주거정책의 경우 자유주의적 국가에 분류되기는 하나 자유주의
적 복지국가 중에서는 주거문제에 대해 국가의 개입이 다소 큰 편이다. 
정책의 기조를 살펴보면, 주거정책의 경우 역사적으로 국가의 역할과 공공주
택의 공급을 강조하여 왔으나, 1979년 보수당 집권을 기점으로 공공주택의 공급
을 축소하고 공공부조 성격의 주거급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우선, 저소득층
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프로그램은 우리나라와 달리 각 영역별로 고유한 제도
를 분리 운영하는 시스템이며 주거급여는 분리급여 중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제
공되고 있다. 전반적인 주거정책의 개요를 살펴보면, 1996년을 기준으로 주택보
급율이 105.6%이고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22%이다. 또한 주택재
고 중 임대주택비율은 32%로 주택 중 임대주택비율은 높은 편이며 이전에 국가
가 집중적으로 공급하였던 공공임대의 비율이 민간임대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
러나 최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민간에의 매각, 공공부문 건설주택의 감소 등
으로 인해 1992년 이후 공공부문 건설주택은 5%미만으로 점차 공공임대주택건
설을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GDP대비 주택투자율은 3%, 자가가구비율은 전
체의 68%로 자가가구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며, GDP대비 주택투자율은 그리 높
은 편은 아니다.
주택정책의 기조를 살펴보면 영국은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사회복지적 정책목표를 두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왔다. 즉, 타 유럽국가가 
연금이나 실업수단을 주요한 사회보장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에 반해 영국은 주
거급여를 포함한 주거문제의 해결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주거급여
는 1930년대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시작되었고 1970년대
의 제도적인 정착을 거쳐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정권의 지배하에서 공공임대주택
의 공급이 정체 내지 축소되어 중심적인 주거복지정책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임대료보조제도로 중심이동이 이루어진 이후의 1990년대 영국에는 주거빈곤의 
상존 또는 심화, 그리도 동시에 정책비용의 증가와 같은 부정적 측면들이 두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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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영국 주거정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급여는 다양한 사회복지급
여 중 한가지로 제공되고 있고 기본적인 자격조건과 자산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
격이 결정되며 기준은 공공부조급여기준보다 관대한 편이다. 영국의 주거급여는 
실임대료를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지불하는 실임대
료에서 연료, 식비, 수도, 지방세 등의 비급여 항목을 공제한 액수인 급여대상이 
되는 임대료(급여대상임대료)를 산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민간임대
의 경우 급여액만큼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되고 공공임대의 경우 급여액만큼 임
대료가 할인되어 산정된다. 이런 영국의 주거급여체계는 타 유럽국가에 비해 저
소득층 자가율은 높으나 주거급여가 임차인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점, 소득상승
에 따라 주거급여가 줄어드는 비율이 65%로 가파르게 되어 있어 빈곤의 덫을 만
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 부담가능한 임대료와 실제임대료의 차액전체를 지급함
으로 인해 오히려 임대료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의 한계점을 가지
고 있어 비판의 소리가 높은 편이다.
경제적 배경으로 볼 때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경제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은 1995년 22.7%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지만, OECD평
균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거급여에 대한 지출은 8.12%에 이
르러 다른 국가들에 비해 주거급여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률은 1999년 2.1%로 낮은 수준이며,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은 각각 
62.3%와 5.9%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구지리학적 배경으로 볼 때, 전
체 국토면적은 한국의 약 2.5배이며 인구는 약 5천9백만명 정도, 인구밀도는 우
리나라의 절반수준인 242명/㎢으로 한국보다 다소 인구지리학적 배경에서 유리
한 편이다.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은 16%로 우리나라 7.1%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경우 한국과 비교할 때, 인구지리학적 배경과 사회복지제도
의 발전상황 및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 체계에서 유사한 점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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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겅제적 배경에 있어 한국보다 월등한 수준이다. 주거정책 또한 내용 및 
수준에 있어 한국과 유사한 형태의 주거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내용 
및 수준은 한국보다 다소 높은 편이나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 제도적으로 한
국과 동일한 구조의 공공부조제도, 즉 주거급여가 공공부조제도내의 급여중의 
한개로 제공되는 통합적인 급여시스템을 지니고 있으며 전반적인 공공부조제도
의 발달을 살펴보면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민간에의 복지정책의 이양의 움직
임이 두드러진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정책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본정책이 주택의 공
급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임대료보조는 보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
라서 주거에 문제를 가지는 계층에 있어 주로 공공주택공급이 주요한 주거정책
이며 이에 보조적으로 임대료를 보조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공영주택의 경
우 소득수준이 평균 25%이하인 계층이 입주가능하며 장애인등 지자체가 인정하
는 특별한 경우에는 평균소득의 40%이하인 계층까지 입주 가능하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공영주택을 중심으로 연간 5-6만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되었
으며 약 300만호 정도의 재고를 지니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 공영주택건설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임대료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개별사업지구별로 
주거서비스와 소득의 수준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차등선정하는 소득에 따른 임대
료산정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인접한 동종주택의 
시장임대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주거급여로 지급되는 임대료의 
경우 크게 임대료 및 지대보조, 주택유지비 보조로 나뉘어져 지급되고 있으며 금
액은 2001년을 기준으로 임대료 및 지대의 경우 생활보호 1,2급지의 경우 월
13,000엔 이내, 3급지의 경우 8,000엔 이내이고, 주택유지비의 경우 일반기준으로 
년 121,000엔 이내 특별기분으로 년 181,500엔 이내이다. 단 주거급여금액의 미비
함으로 인해 지역별 차등화를 인정하여 2001년도 1인 가구 기준 동경도의 경우 
69,800엔, 오사카시의 경우 40,000~50,000엔 정도로 주거급여액이 지급되고 있다. 
주거급여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증가한다. 주거비부담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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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하는 경우 8%, 민간임대주택거주 경우 약 15% 정도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비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
택부조로 임대료의 상당부분을 지원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5년을 기준으로 자가율은 60%, 차가율은 40%였으며 차가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이 7%, 민간임대주택이 33%이다. 현재 주거급여액은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는 임대료를 상당부분 지원 받고 있는 상황이나 공공임대주택에 비
해 2배가 넘는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들에게는 임대료보
조가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제공과 임대료보
조의 이중적 수혜혜택이 가능한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전체 차가가구 중 7%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낮은 편이며, 주거급여액
은 차가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실
질적인 임대료보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경제적 배경으로 볼 때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경제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보장비 지출로 보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나 OECD평균보다는 상당
히 낮은 수준이다. 경제성장률은 1%미만대로 저속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OECD공식 통계상으론 주거급여에 대한 지출은 잡히지 않고 있다.
경제적인 배경만으로 생각했을 땐 일본은 사회보장지출에 투자할 수 있는 경
제적 여건은 한국보다 다소 좋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전체 국토면적은 한국보
다 다소 넓은 국토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구밀도 상으로 볼 때 한국보다 더 높은 
인구밀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대비 주택공급문제를 생각해 볼 때 한국
과 유사한 상황이라 사료된다.  
2)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에서의 시사점
한국과 동일한 복지국가모형인 영국과 일본의 경우 자유주의 복지국가모형에 
속하며,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경우 복지국가의 유형에서 살펴보았듯이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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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최저한도의 보장 및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대립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위에서 살펴본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와 주거급여의 문제점 
등을 보면, 현행 공공부조제도는 보충성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제도의 특성상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 급여의 수급범위에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
는 계층이 존재한다는 점, 다른 사회복지제도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주거급여의 경우 급여의 현
실성과 관련된 주거급여의 수준 및 수급범위 등에서 적절한 주거보장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택정책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부족, 전세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제도의 홍보 및 활성화의 
부족과 대상가구의 제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영국과 일본의 경험 및 한국의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크게 
주택공급과 임대료 보조정책의 관계와 제도분리통합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1) 주택공급과 임대료 보조정책의 관계
영국은 서구 선진복지국가 중 주거복지정책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국가중 
하나이며, 주거보장을 사회보장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이해해 지속적으로 주거복
지정책들을 실시해왔다. 이런 정책추진결과로 영국은 비교대상  6개 복지국가 중 
가장 높은 공공임대주택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임대료보조정책에 있어
서도 실질적 임대료 전부를 보장하는 강도 높은 주거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복지정책은 1979년 보수당 집권 이후부터 공공주택공급의 감소, 
임대료보조 규정 강화 및 보조액 감소 등의 주거부문에의 보조감소로 바뀌게 되
는데, 여기에는 국고부담률 및 실질 임대료 보조에 따른 임대료 상승, 공공주택 
공급의 비효율성 등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주 요인이 되었다. 그러
나 영국의 이러한 주거보조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대비교적인 측면에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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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주거보조의 감소 또한 실제적으론 이미 다량의 공공
주택이 공급된 상황에서 주거정책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임대료보조정책으로 전
환되며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 현재 주택공급은 공공주택의 매각 등 주택공급의 민영화 움
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임대료 보조정책에 있어서는 임대료 현실화에 의한 
주거비 상승으로 주거급여에 대한 정부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제도 설계에 대한 
비판이 다소 제기되고 있는 편이다.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주택비율, 실질임대료에 미치지 못하는 임
대료 보조 등 다소 열악한 주거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민간임대주택 입주
자의 실질적 임대료 보조를 위한 임대료 보조금 증액이나 주거급여제도의 전면
적 개선 등의 급진적인 정책은 실시되고 있지 않다. 다만, 지역별 차이를 인정한 
주거급여액의 차등지급과 공공주택의 지속적 공급의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
고 있다. 즉, 일본의 경우 공공주택의 공급과 임대료 보조의 두개의 정책을 보완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의 비율이 낮은 관계로, 현재로선 임대료 보조보
다 공공주택의 공급에 다소 무게를 두고 있는 편이다.
이상으로 일본과 영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임대료 보조와 주택공급이 어느 한
쪽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두 방향의 정책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현재 임대료 보조를 중심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
으나, 이는 기존에 충분히 공급되었던 공공임대주택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 일
본의 경우 낮은 공공임대주택공급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임
대료 보조제도의 개선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영국과 일본의 경우 
임대료 보조정책과 공공주택공급정책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으며, 임대료 
보조정책의 확대 또는 임대료 보조정책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의 전환은 일정수준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을 기반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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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급여제도의 분리 및 통합 논의
주거급여의 분리와 통합의 논의는 단순히 주거급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조제도 전체의 분리 또는 통합에 관련된 문제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자유주의 복지국가 모형 중 한국과 가장 유사한 배경을 지니
고 있는 영국과 일본의 경우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공공부조체제는 상이하다. 
영국의 경우 주거급여를 비롯한 사회보장성 급여는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고 급
여수준은 소득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임대료 차액을 전액보조하고 있으며 수
급기준은 일반적인 공공부조수급기준보다 다소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거급여는 다른 공공부조급여 중 1개의 급
여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급여수준은 임대료의 일부를 보장하고 있어 낮
은 수준이며, 수급기준은 일반적인 공공부조수급기준과 동일하다. 단, 급여의 경
우 지역적 차이를 인정하여 기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급여를 보충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체계 하에서 주거급여제도 분리운영의 
논거는 급여의 현실성과 관련된 주거급여의 수준 및 수급범위와 관련이 있다. 현
재 제공되고 있는 주거급여는 실제 계측된 최저주거비의 일부만이 주거급여로 
지급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부분은 생계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어 주거급
여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적절한 소비행태로 이어지지 못하며, 그 
수준도 시장의 주거비용을 보장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즉, 실제적으로 주거
급여제도의 목적은 저소득수급자들에게 최소한의 주거를 확보해 주는데 있으나, 
생계비와 결부되어 현금으로만 지급되고 있는 현재의 주거급여는 대부분 일상 
생계비에 지출되고 있어 최소주거확보라는 원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주거급여 운
영방식은 수급자로 선정되어야만 주거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를 수급할 수 있
는 자격이 있고, 소득이나 재산수준이 약간 높아져 수급자격을 상실할 경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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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없는 all or nothing 방식은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 머무르게 하여 궁극적으로 
공공부조정책이 목표로 하는 탈빈곤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생계비 수준보다 약간 높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
한 차상위계층의 경우, 주거안정성 및 주거환경에 있어서 수급자와 뚜렷한 차이
를 보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의 주거급여제도는 주거빈곤층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수
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소득역전 현상으로 인해 이들 계층이 오히려 빈곤상태로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즉, 공공부조급여안에 주거급여가 통합되어 지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거
급여의 분리운영은 현금과 현물의 배합이 보다 용이해진다는 점, 수급자에게 지
급하는 방안 외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현재의 일괄지급방식에서 수급자의 개별 주거사정에 따라 개별화된 
주거급여지급이 가능해진다는 점 등의 정책적 이점으로 인해 주거급여의 급여수
준 제고와 수급기준의 문제점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최소주거보장이
라는 주거급여의 본래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주거급여제도의 분리에 대한 논거를 제시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공공부조체계에서 이를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구체
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즉,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 및 최저주거비, 
현금급여기준 등을 고려해야 하고, 수혜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
의 설정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주거급여제도를 분리
할 경우 이를 운영해야 할 책임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고,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체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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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연계방안
1) 주거정책과 임대료보조정책의 추진방향
주거복지정책의 목표는 저소득층이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거환경에서 안정
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행 주거급여수준을 민간 주택시장에서 임대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고,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적정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주택수급상황이나 보급률이 다르므로 지역별 차이를 감안하여 주택
보급률이 높은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은 주거급여중심으로 하고 주택이 부족한 대
도시지역은 공공임대주택재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주택구입을 위한 저축지원프로그램(예: 미국의 
IDA) 등을 통해 자가를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거불안정과 주
거비부담 등 주거빈곤으로부터 벗어나 궁극적으로 탈빈곤을 가능하게 한다.
(1) 단기 목표 : 주거급여제도의 개선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주거급여에 대한 정책의존도를 제고하는 것이 단기목표이다. 
가구소득 또는 가계지출 중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의 적정수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가구규모, 가구특성, 소득수준,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주거급여 유형 및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지역별로 임대료의 차이를 고려
하여 지역별 표준임대료 및 최저주거비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주
거급여를 차등 지원한다.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은 현재의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또한 소득과 자산외에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를 동시
에 고려하여 소득빈곤과 주거빈곤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을 정하도록 한다. 또한 
주거에 대한 임대료보조와 함께 저소득층이 접근가능한 소형 저렴주택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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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임대료의 적정수준에 대한 정부개입을 강화하고 전세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제도
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재고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단기적
으로는 주거급여와 소형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공공임대주택재고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2001년 12월 현재, 공공
임대주택 재고는 전체 주택재고의 7.7%인 919,721호이며 향후 10년간 정부의 계
획대로 100만호를 건설하면 2007년경에는 임대주택재고가 140만호로 전체 주택
재고중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1) 단기적으로 가능한 재원을 사용하여 민간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 매입 후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적정 공공임대주택재고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급여
수급을 패키지로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선택권을 보장하되 최저주거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에서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
이 단기에 제고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주거급여도 지불하
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영구임대주택입주자에게는 주거급여를 현
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영구임대주택 비수혜자의 주거급여는 현실화화도록 한다. 
단 이는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충분하게 축척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중기 목표 : 적정 공공임대주택 공급수준 달성
 전체 주택재고 대비 적정 공공임대주택비율은 10%이며 이를 바탕으로 중기
계획을 수립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가 약 70만 가구이며 차
상위계층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고 가정할 때 최소 약 100만 가구를 공공임대
주택 공급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2007년경에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이 10%가 
달성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중기적으로는 공공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장기의 임대
주택 중심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이러한 순수한 의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이 
1) 2001년 현재 임대주택재고 91.9만호에 연도별 신규공급계획인 임대주택물량을 더하고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 추정치이다. 연도별 신규공급량은 건교부 국민임대주택공급계획자료이다. 그러나 
2001년말 현대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재고는 27.6만호이며 따라서 순수한 공공임대주택재고
비율은 2007년에 5.5%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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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상 되도록 한다. 한편 공공임대 프로그램을 보다 세분화하여 저소득층이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불할 수 있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저소득층 분포와 공공임대주택 재
고를 고려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사회적 분리와 갈등의 문제를 발
생시키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향후 임대주택 입지선정
과 공급방식의 다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주는 한편,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을 대상으로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한다. 
중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저소득층일지라도, 최저주거비와 가구소
득 대비 적정 주거비 지출수준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의 일부를 제공한다. 점차 공
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정책의존도는 
높아지는 반면,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정책의존도는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
에서 민간주택시장의 소형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도 완활될 수 있다. 
(3) 장기 목표 : 저소득층의 자가마련을 통한 탈빈곤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국가
가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거복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반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
소득층은 근로소득 가운데 자가구입을 위한 목적으로 저축할 경우 이 금액의 일
정비율을 matching하여 제공하는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프로그램
을 도입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특히 공공임
대주택 입주가구의 근로능력 저하를 방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축적을 통해 자가를 보유하
도록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빈곤에서의 탈피를 유도한다. IDA프로
그램에 가입한 가구는 분양을 전제로 한 단기임대주택에 입주케 한다. 이들로 하
제 6 장∙주거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연계방안   187
여금 임대기간 동안 IDA를 통해 자가마련 자금을 축적하여 향후 이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제공한다. 참고로, 2001년 12월 현재 총 임대주택재고는 
919,721호 가운데, 약 65.8%가 5년 임대이거나 3년 매입임대이다.
2) 주거급여제도 분리 및 운영방안
(1)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의 문제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주거비는 최저생계비의 19.4%(4인 가구기
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의 기준은 약 20%로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국의 경우는 약 15~25% 수준이다. 그러나, 최저주거비의 
79.2%(4인 가구)가 생계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가 주거급여로 지급되므로 
실제 주거급여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2) 주거급여제도 분리
향후 5년(2003∼2007년) 동안 점진적으로 생계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주거급여로 전환시킴으로써 실제 최저주거비 수준으로 높이며, 2007년 주거급여
제도를 완전히 분리시키도록 한다. 그 결과, 현행 현금급여기준은 점진적으로 낮
아져 최저생계비에서 최저주거비와 타법 지원액을 제외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표 6-2> 연도별 주거급여 분리계획표
    (단위 : 원,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급여
152,005
(79.2%)
148,324
(75%)
122,219
(60%)
83,924
(40%)
43,221
(20%)
0
(0%)
 주거급여
40,000
(20.8%)
49,441
(25%)
81,479
(40%)
125,885
(60%)
172,882
(80%)
222,586
(100%)
최저주거비(계) 192,005 197,765 203,698 209,809 216,103 222,586
주: (  )안은 최저주거비 대비 비율; 4인가구 중소도시 기준; 각 년도 최저주거비         
  는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 시 사용되고 있는 물가상승률 3.0%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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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급여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향후 5년(2003∼2007년) 동안 주거급여의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07년에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까지 주거급여를 제공한다. 적용범
위의 확대계획은 근로소득공제 차원에서 생계급여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은 향후 주택구입․교육․소규모창업 등을 위
한 저축지원프로그램인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에 적립시킨다 (※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차상위계층의 경우,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IDA에 참여할 수 있고 욕구에 따라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IDA 참여가구에 대해서 정부 및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매 분기동안 수급자가 
적립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matching fund로 지급함으로써 저축 및 근로의욕을 동
시에 고취시킨다.
<표 6-3> 주거급여 적용범위 확대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적용범위 확대
(소득인정액의 최저생계비 대비 비율)
100% 105% 110% 115% 120%
(4). 주거급여의 차등지급
현재 가구규모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주거급여를 2003년부터 지역별․가구
특성별․주택점유형태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한다.
□ 가구규모별 차등지급 기준
현재 1∼2인, 3∼4인, 5∼6인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최저생계비(한국
보건사회연구원, 1999)의 가구균등화 지수를 사용하거나, 최저주거기준(건설교
통부, 2000)에서 제시된 가구규모별 면적기준의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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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4> 주거급여 차등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균등화 지수 0.349 0.578 0.795 1.000 1.137 1.283
최저면적기준 비율 0.324 0.541 0.784 1.000 1.108 1.405
면적기준: ㎡ (평) 12(3.6) 20(6.1) 29(8.8) 37(11.2) 41(14.8) 52(15.8)
□ 지역별 차등지급 기준
2003∼2004년까지는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결과 중 지역별 최저주거비 비율
을 활용하고 2005년 이후에는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결과 중 지역별 최저주거
비 비율을 활용하도록 한다
<표 6-5>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수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수 1.289 1.000 0.657
□ 주택점유형태별 차등지급 기준
주택점유형태를 자가가구, 임차가구(전세․보증부월세․월세), 특수주거시설 
거주가구 등으로 구분한다. 주거급여액은 융자상환비용(현금), 임대비용(현금), 
유지수선비용(현물 및 현금), 관리비용(현금), 이사비용(현금) 등 가운데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하며, 현금 및 현물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주택점유형태에 따라 차등지급의 경우 주거급여의 상한은 지역별․가구규모
별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한다. 주택점유형태별 주거급여에 대한 
욕구의 차이를 반영하여, 주거급여액은 ‘특수주거시설 - 민간주택임차가구(보증
부월세) - 민간주택임차가구(전세) - 공공임대주택입주가구 - 민간주택임차가구
(전세) - 자가가구’ 순서로 높은 수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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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주거유형별 주거급여 차등 지급 예시
구 분
특수
주거시설
거주가구
민간주택
임차가구
공공
임대주택
입주가구
자가
가구
자기자본비용 - ○ ○ ○
융자상환원리금 - ○ ○ ○
임대비용 - ○ ○ ×
유지수선비용 - △ × ○
관리비용 - ○ ○ ×
이사비용 - ○ ○ ○
주거급여 총액 최대 ꀴ ➜ 최소
□ 가구특성별 차등지급 기준
가구규모, 지역 및 주택점유형태에 따라 결정된 주거급여를 기준으로 가구 내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따라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기준예시 :  노인 - 65~74세 / 75세 이상
             장애인 - 1~3급 / 4~6급
             아동 - 0~4세 / 5~7세 / 8~12세 / 13~18세
(5) 주거급여제도 지급방식 개선
현재 주거급여의 일부가 생계급여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명
목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이를 주거급여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
제점이 있다. 따라서, 주거급여에 대한 수급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지
출패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주거급여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시점까지 주거급여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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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현실화로 인한 임대료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주택시장 소형주택
의 지역별/주거환경별 표준임대료를 설정하고 연간 임대료상승률을 주거급여상
승률 범위내로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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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NTEGRATION OF HOUSING AND WELFARE POLICIES
Chul Koh   Hyeon-sook Chun  Park, Neunghoo, 
Lee,Taejin   Noh, Unjung   Choi, Hyunsoo
The housing policy of Korea has so far been focused on the 
expansion of housing construction and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housing industry. The current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households 
includes two components: 1)the housing allowance system run by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and Social Welfare ; and 2)housing welfar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and home loans or jeonse(a tenure system 
in Korea, whereby the tenant makes a lump sum deposit to the landlord 
and the deposit is refunded when contract expires. The tenant does not 
pay a monthly rent and instead gives up the interest on the deposit.) 
loans program operated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But actual housing support for low-income households 
is absolutely insufficient. As the enhancement of housing supply ratio 
is expected to solve the problem of housing shortages from now on, the 
function of welfare policy for low-income households,  should be 
strengthened. The housing allowance system, therefore, will likely at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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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attention. However, the current housing welfare program for 
low-income households shows inefficiency and problems under the dual 
operation by the two Ministries, and thus rearrangement of housing and 
welfare programs is needed.
Housing is an essential element for human life and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households, in particular, is closely related to welfare 
policy. A welfare state should provide its citizen with minimum living 
conditions and it should deal with pressures from market and civil 
society, performing its functions to support them. It should also 
complement weakness of market economy such a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roblems and distributional inequity in housing resources. 
A welfare state has originally emerged in this regard, and thus one of 
its basic roles is to prevent social problems caused by defects of the 
system. In short, a welfare state is to develop housing policies as a part 
of social policy and to solv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housing 
problems. 
Welfare states pursued by capitalistic systems are classified into a 
few types. Esping-Andersen(Princeton Univ. Press, 1990) divided welfare 
states into three types: Liberal Welfare State, Corporatist Welfare State, 
and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according to the extent of 
"decommdification," which shows how much the social right qualified 
by the state reduces people's reliance on market, and impacts of policies 
of a welfare state on the structure of social class. Under this classification, 
Korea is defined as a Liberal Welfare State and thus future strategies 
are oriented within the framework of Liberal Welfare State. Therefore, 
it is useful to examine carefully the systems of the United Kingdom, 
Japan, etc. which are categorized as Liberal Welfare State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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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ITUATION
As housing policy is a part of social policy, a few problems might 
be noticed  with regards to the welfare and housing policies in Korea: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can diminish the motivations for work 
due to its principle of complementation. It cannot cover a marginal social 
class. Moreover, the Program lacks systematic linkage with other social 
welfare systems. In fact,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is considered 
inadequate to support the poor in terms of level of benefits and scope 
of assistances. As of 2002, 28,000∼53,000 won is paid to one household, 
which is far below the minimum housing expenses, considering the fact 
that housing expenses form 30% of total living expenses in low-income 
households. As the housing allowance is included in the living allowance 
system at present, the beneficiaries are limited to those who are qualified 
for the living allowance system.
 If someone is not selected as a beneficiary or disqualified for 
benefits due to a little higher income or property value, he/she cannot 
receive any of the social benefits including living allowance in the current 
scheme. As a result, the "all or nothing" policy makes beneficiaries remain 
helpless and stay in poverty trap. The current housing allowance system 
does not respond to the needs of low-income households adequately, 
and the marginalized groups can be even poorer than the beneficiary 
class.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housing allowance system is managed 
separately from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The problems of housing policy in Korea could be summed up as 
supply oriented housing policy and lack of clear target groups. Since 
housing policy has so far been focused on the expansion of housing 
supply and the distribution of new housing units has mostly been 
conducted through the installment sale system, low-income households 
who have less purchasing power have not been benefited from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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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he current public rental housing system is targeting 
non-homeowners who have a Housing Subscription Savings Deposit. As 
a result, programs for low-income households are poorly developed. In 
order to improve housing welfare of low-income households, policies 
to support the expansion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stock and 
the reduction of housing expenses are required. Also, policies need to 
have clear target groups and make them be actual beneficiary groups.
Currently, welfare and housing policies are being carried out 
separately. While the welfare policy is conducted on personal basis, the 
housing policy is mostly carried out on property basis. As a result, while 
beneficiaries receive double assistances, the next needy class could not 
get any support from either housing or  welfare policies. Since the main 
eligibility criteria are income and property levels, those households who 
are slightly above the minimum income cannot receive any support 
within the schem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beneficiaries 
targeted in the welfare and housing policies should be integrated.
In cases of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housing rental subsidies 
and housing supply are integrated. The United Kingdom is currently 
developing policies for housing rental subsidies, owing to adequately 
provided stock of public rental housing. Japan has constantly promoted 
the expan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improvement of housing 
rental subsidy system due to insufficient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Therefore, housing rental subsidy policy and housing supply policy in 
Korea should be executed in the complementary fashion and policies 
for expanding public housing supply over a certain level and housing 
allowance system should be cooperated.
FUTURE DIRECTION
The housing welfare policy aims at stable housing securit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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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income households over the minimum housing level. For this reason, 
it is required that the current level of housing assistances should be raised 
to the extent to obtain rental houses in housing market and at the same 
time,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should be extended to a reasonable 
level. These objectives could be classified into short, mid- and long- term 
plans.
In the short run, considering the shortage in public rental housing 
stock,  housing allowances should be readjusted to a market rent level 
and the scope of beneficiaries should be expanded, so as to enhance the 
role of the housing allowance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housing 
expense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or expenses, the appropriate 
levels of housing allowances should be provided and differentiated 
according to area of residence, size of household, level of income, and 
housing tenure. Housing allowances should be extended to the next 
needy class. Selection criteria should include other elements in addition 
to income and property value. The share of public rental housing should 
reach 10% of the total housing stock in 2007 by continuous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However, the housing allowances for residents 
of public rental housing should not be increased any more for the time 
being in order to reduce double recipient of housing allowances and 
public rental housing.
In the mid-term plans, it is important to raise a portion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In order to increase the por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stock, housing supply plans should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distribution of low-income households and public 
rental housing stock by local authority.
In the long run, the government should secure housing welfare level 
over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for the class of people who are 
not able to work through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and the 
housing allowance system. On the other hand, for the low-income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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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have the ability to work,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program by which households' 
savings for housing purchase are matched by government funds.  This 
program will prevent working households, especially those residing in 
public rental housing, from losi ng ability to work in the short run. In 
the long run, housing allowances should be provided to the residents 
of public rental housing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omplementation 
if their income falls below the minimum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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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 록 1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프로그램
1. IDA 개요
□ 정의 : “matched savings accounts”
◦ IDA는 저소득층이 근로소득으로부터 저축한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matching fund를 제공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임.
◦ 이는 저소득층의 저축을 증가시키고,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촉진시킴. 
따라서,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목적: home-ownership / education & training / small business 
capitalization
◦ IDA에 의한 적립금은 자가구입, 교육훈련, 소규모 창업 등의 발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 운영체계
◦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역사회 조직(community-based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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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은행(community bank) 및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s) 등 금융기관
이 IDA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의 저축계좌를 개설하
고 관리해주는 등 IDA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
◦ IDA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개인의 자산운영에 관한 교육을 받으
며, IDA staff에 의해 도움을 받음.
◦ IDA 참여자들은 단지 근로소득만을 IDA에 적립할 수 있으며, 이에 대
해 공공 및 민간재원이 일정비율로 매칭(matching)됨.
◦ IDA의 적립금이 명시된 목적에 활용되지 않는다면, 저소득층이 적립한 
근로소득과 matching funds는 인출될 수 없음.
2. IDA 도입배경 및 이론적 근거
  : 1991년 Washington University의 Michael Sherraden 교수가 자신의 저서인 
‘Assets and the poor’에서 IDA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안함.
□ IDA 도입배경
◦ 대부분의 공공부조제도는 자산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약(asset 
limits)은 저소득층의 저축의욕과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공공부조제도의 대상인 저소득층이 궁극적으로 빈
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의 증가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일
정수준의 자산축적이 필요로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게 있어서 저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
움. 왜냐하면, 더 적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저축을 보조하는 공공정책
의 접근이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은 저축을 그들의 관심영역에서 배제
시킴. 반면에, 중산층에 대해서는 각국이 다양한 형태의 자산축적 프로
그램을 도입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들은 대부분 세제혜택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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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은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IDA는 이러한 제한점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저축의욕과 근로의욕
을 고취시키고, 저축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된 새로운 정책임.
□ IDA의 이론적 근거
◦ IDA는 기존의 빈곤정책과 달리 단지 저소득층에게 이전소득을 제공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지 않음.
◦ 기존의 빈곤정책들은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며, 이것이 단순히 소비로 전
환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
◦ 그러나, IDA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소비로 전환되기보다는 일정부분 저축으
로 전환될 것을 기대함. 
◦ 즉,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그들의 소득 중 일
부를 특정 목적을 위해(주택구입, 교육, 창업 등) 저축할 것을 요구하고, 기
대하는 제도적 구조를 가짐.
◦ Sherraden은 이러한 IDA의 구조가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저축을 긍정적 결
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옵션으로 인식하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제공할 것이라
고 제안함.
- IDA는 비록 저소득층이 현실적으로 저축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을지
라도 저축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현재의 소비에만 관
심을 가지는 근시안적 사고로부터 미래지향적인 장기적 안목을 가지도
록 하며,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사회적 행동패턴
을 형성시킴.
- IDA는 참여자들에게 저축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개인의 
자산운영에 대한 교육과 연계되며, 저축을 경험하고 저축에 대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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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지님.
- 저소득층에게 IDA에 의한 matching fund의 상한은 하나의 목표가 됨.
- IDA staff의 도움에 의해 설계된 저축목표와 일정은 저축하는 습관을 
형성시키며, 이 과정에서 staff에 의해 제공되는 피드백은 이를 더욱 촉
진시킴.
- IDA는 미래지향적 탈빈곤정책이며, 기존의 빈곤정책에서 저소득층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목표(주택소유, 대학교육, 창업 등)에 
괌심을 가지며, 이는 저축의욕을 더욱 증진시킴.
◦ Sherraden(1991)은 ‘소유의 영향(impact of ownership)’으로 정의되는 ‘자산효
과(asset effects)’의 개념을 도입함. 
- 인간은 미래를 고려하며, 현재의 후생수준은 부분적으로는 기대하고 
있는 미래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후생수준에도 영향을 받게 됨. 즉, 
현재 일정 수준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래에 더 많은 자산을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함.
- ‘자산효과(asset effects)’는 소유(ownership)가 기대되는 미래의 후생수
준을 향상시킬 때 발생하며, 심리적인 이유에서는 현재의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때 발생함.
- 소유의 사회적, 정치적 효과는 개인에 대한 효과보다도 더욱 중요할 
수도 있음.
3. IDA의 법적근거 및 운영현황
□ 법적근거
◦ IDA는 기존의 AFDC 제도를 근로연계(Workfare)를 강조하는 TANF로 
전환시킨 1996년 복지개혁법(PRWORA: Personal Responsibi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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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에 포함되어 있음.
◦ 이 법은 주정부로 하여금 TANF의 재원을 활용하여 IDA 프로그램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IDA에 의해 축적된 자산을 TANF의 수
급자격 조건 가운데 재산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음.
◦ 1998년 입법된 AFIA(Assets for Independence Act of 1998)는 이와 별
도로 IDA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공공재원을 주정부에 배정하고 있으며, 
IDA 프로그램의 연방정부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2003년까지 30,000~40,000명의 저소득층이 AFIA에 의해 적용 받을 것으
로 예상됨
◦ 2001년 초 대통령에 취임한 부시 대통령은 HUD(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 대한 정책제안에서 자가구입 지
원을 위한 IDA를 강조함.
□ 운영현황
◦ 주정부 차원에서 자산축적(asset building) 및 IDA가 이미 중요한 정책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음.
-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형태로 IDA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2000년 8월 현재, 29개 주에서 IDA 법안을 통과시켰고, 다른 주정부들
도 이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약 400개의 지역사회기반(community-based) IDA 프로그램이 운
영되거나 계획 중에 있음.
◦ 이와 함께, 약 40개의 주정부가 복지급여의 재산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Matching 비율
◦ matching fund의 제공비율은 주정부마다 다르며, 1:1 ~ 5:1 정도의 범위
210
로 다양하게 나타남.
- Illinois, Iowa, Minnesota, Missouri, Vermont 등 일부 주정부에서는 
재원의 종류(공공 및 민간)에 따라 이 비율이 다름.
- IDA 적랍금의 활용영역에 따라 matching 비율이 다른 경우도 있음. 
예를 들면, Michigan의 경우 주택구입 시 3:1이지만, 교육 및 창업자금
으로 활용될 경우 매칭비율은 2:1임.
□ 자격조건
◦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TANF 수급여부’나 ‘해당 지역 중위소득’, ‘연방 
빈곤선’을 기준으로 IDA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정함. 한편, 동시에 여러
가지 기준을 활용하기도 함.
- TANF 수급가구 또는 수급자격을 가진 가구
- 해당 지역 중위소득(AMI)의 80% 이하
- 연방빈곤선의 150% ~ 200% 이하
◦ 자산기준에 의해 자격조건에 제한을 두는 주정부도 있음.
- Arkansas : $10,000  /  Minnesota : $15,000  /  Oregon : $20,000
□ 최대/최소 저축조건 및 matching fund 수준
◦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프로그램 참여자의 저축규모 상‧하한은 없음.
- Oklahoma : TANF 수급자의 경우, 4년간 최대 저축규모 $4,000
◦ 월간 또는 연간 최소 의무저축액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음.
- Pennsylvania의 경우 주간 최소 의무저축액이 $10, 연간 $480임.
- Vermont의 경우 월간 $25, 연간$300임.
- Tennessee의 경우 참여자와 수립한 계획에 따라 저축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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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주정부에 matching fund의 상한에 대한 규정이 있음.
- 주정부마다 최소 $1,000에서부터 최대 $20,000(Oregon)까지 다양함.
□ IDA 사용가능 영역
◦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IDA의 정책목적에 맞게 주택구입(home-ownership), 소
규모 창업자금(small business capitalization), 교육(education), 훈련(training)
에 IDA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영역 이외에도 자동차 구입 및 수리, 노후자금,
의료비용, 기타 긴급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정부도 있음.
◦ 만약, 활용 불가능한 영역에 IDA 적립금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프로그
램을 종료시키거나, 벌금 부과, matching fund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
는 경우도 있음.
4. IDA 시범사업 및 평가
   : ADD(The American Dream Demonstration)
□ ADD 개요
◦ ADD는 미국에서 진행된 IDA 프로그램의 시범사업임. 
◦ ADD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진행되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의 평가기간을 포함하고 있음.
□ ADD에 의한 IDA 프로그램의 효과평가
◦ ADD의 결과는 IDA 제도가 빈곤계층의 저축을 유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빈곤계층도 자산을 축적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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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참여자들은 평균적으로 매월 저축목표의 67%를 저축함.
◦ ADD 참여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7개월 정도 저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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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I.D 조사지역 번호 가구 일련번호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소요 조사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 사회복지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정책과제를 현실적
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 사회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목
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금년도 경제
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로 국토연구원과 함께『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이라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건설교통부소관이고 복지정책은 보건복지
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 제도가 긴밀한 협조에 의해 이루어지
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주
거복지정책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주거복지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질문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되며,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
호)에 의거하여 엄격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센터 : ( 02) 380-8353
주    소          시     구      동  _____번지 ___호  (    아파트  동   호)         도      군     면      읍    
가 구 주
성    명
응답자
성  명
가구주와
의 관계
전화
번호
 (     )
      ―
면접결과  □ 완료     □ 장기출타   □ 응답거절 □기타(        )
조사원
성  명
조사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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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거유형 및 주거비용 관련  
1.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
 ① 단독주택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 ③ 다세대주택     
 ④ 연립주택(빌라)   ⑤ 아파트      ⑥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⑦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상가, 공장 등)      ⑧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⑨ 기타                                        
2.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어떠합니까?  (     )
   ① 자가        ② 전세(독채) ③ 전세(일부)      ④ 보증부월세
   ⑤ 무보증월세  ⑥ 사글세        ⑦ 무상         ⑧ 기타         
                     
3.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규모는 어떠합니까? 
   (거실을 침실로 사용하고 계시면 거실도 침실수로 포함해 주십시오)
  ▶ 단독주택  대지   ____ 평    건평  ____ 평         침실 수  _____ 개 
  ▶ 아파트(분양면적) ____ 평                          침실 수  _____ 개  
4.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부엌을 식사실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     )
   ① 부엌을 식사실로 사용하고 있다.
   ② 식사실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③ 식사실로 사용할 수 없다.
5.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언제 건축된 것입니까? 19(      ) 년
 
6. 현재 사용하고 계신 방과 주로 사용하는 가족은 어떠합니까?
   (사용자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참고하여 번호 및 인원을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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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 1 ② 방 2 ③ 방 3 ④ 방 4
사용자와 가구주와 관계, 
연령
가구주와 
관계 연령
가구주와
 관계
연
령
가구주와 
관계 연령
가구주와 
관계 연령
총사용자수
가구주와의 관계  ①가구주 ②배우자 ③아들 ④딸 ⑤부부의 남자형제(삼촌 등)  ⑥부부의 여자형제(이모,고모)    ⑦부     ⑧ 모     ⑧기타
(예시) 방1에 가구주와 배우자 각 1인씩 총 2명이 거주, 방 2에 큰아들과 둘째 딸 2명이 
함께 거주할 경우 
 ① 방 1  ② 방 2  ③ 방 3  ④ 방 4
총사용자수 2 2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가구주①(35세)
배우자②(33세)
큰아들 ③(11세)
둘째 딸④(7세)
7.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이나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①  자가인 경우            (                 )만원
   ②  전세인 경우   보증금   (                 )만원 
   ③  (보증부)월세인 경우   보증금  (            )만원  월 (         )만원
   ④  사글세인 경우          총     (           )만원     (         )개월
8.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구입자금이나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조달하셨
습니까?    (중복응답가능)
조달방법  금 액(만원)
① 스스로 조달(저축이나 전세금등)  (☞ 9번으로)
② 부모, 형제로부터 무상으로 받음 (☞ 8-1번으로)
③ 금융기관 대출                 (☞ 8-1번으로)
④ 사채(친지로부터 빌린 것 포함) (☞ 8-1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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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대출금(사채포함)은 어떻게 상환하고 계십니까? (     )
   ① 일시불 상환  ② 여유 있을 때 목돈으로 상환  ③ 매달 일정액상환  ④ 기타  
         
  8-2. 대출금(사채포함)의 월 상환액과 이자율은 얼마나 됩니까?
        ① (원금+이자 상환시) 월 상환액 ----(          )만원
           (이자만 낼 경우)   월 이자액 ----(          )만원  
        ② 이자율    ----연 (          )%
  8-3. 대출상환액을 연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     )
        ① 연체하고 있음 ② 연체하고 있지 않음
9. 임대료 및 월세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현재 임대료를 연체하
고 있습니까? (     )
   ① 연체하고 있음 (☞ 9-1번으로)      ② 연체하고 있지 않음 (☞ Ⅱ장으로)
  9-1. 현재 몇 개월째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십니까?  (       ) 개월
Ⅱ. 주거환경 및 주거만족도 관련
1.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어떤 지역입니까? 
    (해당란에 모두 ∨표 하세요)
  
구  분 응답 구  분 응답
① 일반주택(아파트) 지역 ② 상가 밀집지역
③ 저소득층 주거지역(달동네) ④ 영구임대아파트 지역
⑤ 소음‧악취 등 불량 주거지역 ⑥ 주택의 환기 및 일조가 불량한 지역
⑦ 공장 인접지역 ⑧ 침수 및 축대붕괴 등 안전우려지역
 ⑨ 농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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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내 편의시설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
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지역내 편의시설
①매우
불만
②불만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① 수퍼, 시장 등 판매시설
 ②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③ 동사무소, 구청 등 공공기관
 ④ 은행 등 금융기관
 ⑤ 병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
 ⑥ 복지관 등 복지관련 이용시설
 ⑦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⑧ 공원, 녹지 등 
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내 주거환경 문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지역내 주거환경 문제 ①매우심각 ②심각 ③보통
④별로 
심각하
지 않음
⑤전혀 
심각하
지 않음 
① 소음, 악취 등 
② 절도, 강도 등의 치안문제
③ 사생활 침해(시선침해 등)
④ 도로의 상태(포장, 도로폭)
⑤ 저소득층 집중거주
  3-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내 주거환경 문제에서 우선적으로 개
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의 3번 표에서 선택)  
        1순위    2순위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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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내 내부시설은 어떠합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주세요.)
  
시설종류 구분 방식 해당번호
부엌
사용형태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종류 ① 입식     ② 재래식
화장실
사용형태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종류 ① 수세식   ② 재래식
목욕
시설
사용형태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종류 ① 온수시설있음 ② 온수시설없음
난방
시설 난방방식
① 연탄온돌 ② 개별보일러 ③ 중앙난방
④ 지역난방 ⑤ 없음          ⑥ 기타      
출입구 출입구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상수도 상수시설 ① 상수시설있음 ②지하수이용  ③ 상수시설없음
5.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주거시설
①매우
불만
②불만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① 주거면적
② 사용방수
③ 습기상태
④ 채광, 통풍
⑤ 단열
⑥ 누수
⑦ 상하수도시설
⑧ 부엌시설
⑨ 화장실시설
⑩ 목욕시설
⑪ 난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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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면 무엇입니까?  (위의 5번 표에서 선택)  
        1순위    2순위     3순위     
6.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만원
 
  6-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저리로 지원해 준다면 얼마나 대출 받기를 희망하십니
까? 그리고 이자율은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만원  연이자율 (       ) %
7. 귀 가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주택 및 주변환경 모두를 고려하여 답해주세
요)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     ⑤ 매우 불만
Ⅲ. 주거이동 및 선택 관련
1.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년 __개월 (또는      년    월 ～  현재    )
2. 최근 5년간 이사횟수는 몇 회입니까?  (      ) 회
3. 전 주택에서 이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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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개발 등으로 철거되어서   ② 이전 주택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③ 소득이 증가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④ 전세보증금 인상액을 감당할 수 없어서
   ⑤ 가족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해서   ⑥ 결혼 등으로 새로 가정을 꾸려서
   
4.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으로 이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① 이전 주택에 비해 집값이나 임대료가 싸서  ②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해서
   ③ 친척이나 친구와 가까워서       ④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서
   ⑤ 주변환경이 좋아서        ⑥ 직장이나 사업체 등이 가까워서 
   ⑦ 자녀 교육환경 때문에        ⑧ 옛부터 살던 곳이라서
   ⑨ 기타                                  
                               
4. 앞으로 이사를 계획하거나 희망하십니까? (     ) 
   ①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여 구체적인 이사계획이 있다. (☞ 5번으로)
   ②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지만, 구체적 계획은 없다. (☞ 6번으로)
   ③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지만, 이사할 수 없다. (☞ 4-1번으로)
   ④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 (☞ 6번으로)
  4-1.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지만, 이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비싼 임대료 때문에              ② 교통이 편리해서
 ③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 때문에     ④ 직장이나 사업체 때문에
 ⑤ 자녀교육 때문에                ⑥ 편의시설이나 주변환경 때문에  
      ⑦ 기타                       
5. 이사 시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5-1. 희망하는 주택유형은 무엇입니까? (     ) 
        ① 단독주택   ② 다세대다가구주택     ③ 연립주택     
        ④ 아파트     ⑤ 상가주택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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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희망하는 주택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면적 (    )평, 방수 (   )개
  5-3. 귀하의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 이사하시고자 하는 주택의 가격
이나 보증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가인 경우            (               )만원
        ②  전세인 경우   보증금   (               )만원 
        ③  (보증부)월세인 경우   보증금  (       )만원  월 (         )만원
  5-4 주택가격 중 일부를 정부가 저리로 지원해 준다면 얼마나 대출 
받기를 희망하십니까?  그리고 이자율은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만원  연이자율 (       ) %
6. 영구(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규모 및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얼
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수  (        ) 평   방    (          ) 개
    ▶ 보증금 (         )만원  /  임대료 (         )만원
Ⅳ. 복지수혜현황 및 희망사항 관련
1. 귀하께서는 다음의 주거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알고 계십니까? 
또 그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받으신 적이 
없다면 향후에 받고 싶으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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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인지도 수혜여부 수혜희망여부**
①알고
 있다 ②모른다
① 받 은
적 이 
있다
② 받 은
적 이 
없다
①받고
  싶다
②받고싶
지않다
① 영구임대주택
②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③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④ 근로자서민전세자금지원
⑤ 집수리사업단(주택수선서비스)
   **수혜희망여부는 각 프로그램에 대해 혜택을 받으신 적이 없는 분만 기입해 주세요.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①주택구입자금지원  ②저금리 전세금 융자   ③매월 일정액 주거비지원  
   ④주택수리자금 보조 ⑤주거지 환경 개선  ⑥영구임대아파트 입주
   ⑦국민임대아파트 입주     ⑧기타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복지관련정책 중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① 소득보장  ② 의료보장 ③ 주거보장 ④ 교육보장 ⑤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4.  현재 받고 계신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생계급여(      )원  주거급여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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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현재 받고 계신 주거급여가 주거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Ⅴ. 주거 의식 및 계층의식 관련
1. 주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은신처의 일종(외부침입으로부터 지키는 공간)  ② 경제적 재화 또는 상품
   ③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기제       
   ④ 가족 일상생활의 터전(자녀양육 및 노동재생산 포함)
   ⑤ 평안유지 및 휴식의 공간             ⑥ 프라이버시 보장의 공간
   ⑦ 이웃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의 장     
   ⑧ 거주자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표시하는 공간
   ⑨ 기타                  
    
2. 귀하의 주택소유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 
   ① 자기소유의 집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음 장으로)
   ② 자기소유의 집이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다. (☞ 2-1번으로)
  2-1. 자가소유의 집이 아닌 경우 선호하는 주거유형은? (     ) 
        ① 전세나 월세 등 일반 민간 셋집
        ② 영구(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제공 주택
        ③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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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주 잘사는 층에서 아주 못사는 층까지 10개 계층으로 나눈다면 
귀하의 가구는 어디쯤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못 사는 계층                                                  잘 사는 계층
   
   1       2        3       4        5        6       7        8       9      10
4. 귀하의 생활수준을 살고 계신 지역의 이웃(동네사람)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다른 집에 비해 훨씬 못하다. ② 다른 집에 비해 못한 편이다.
③ 다른 집과 비슷하다. ④ 다른 집에 비해 나은 편이다.
⑤ 다른 집에 비해 훨씬 낫다.
Ⅵ. 가구 경제 상황 관련
※ 다음은 귀 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현재 귀가수의 항목별 소득과 소비는 어떠합니까?
   (현재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분들만 써주십시오.)
   
소득(3개월 평균) 소비(3개월 평균)
1-1 근로소득 만원 2-1 식료품비 만원
가구주본인 만원 2-2 보건의료비 만원
가구주외 만원 2-3 교육비 만원
1-2 사업소득(순수익) 만원 2-4 주거비 만원1-3 부업소득 만원 (월세,관리비,수선비 포함)
1-4 정부지원금 만원 2-5 제세공과금
1-5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 지원 만원 2-6 기타생활비
1-6 가족․친지 생활비 보조 만원
총계 만원 총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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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귀 가구의 생활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지출 항목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① 식료품비  ② 주거비  ③ 보건의료비  ④ 교육비  ⑤  제세공과금 
   ⑥ 부채상환  ⑦ 기타                                  
3.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생활비 지원 2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식료품비  ② 주거비  ③ 보건의료비  ④ 교육비  ⑤ 제세공과금   ⑥ 기타                  
 
※ 다음은 귀 가구의 재산 및 부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4. 귀 가구의 총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                 ) 만원
5. 귀 가구의 총 부채액은 얼마나 됩니까?     (                 ) 만원
   5-1. 부채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① 교육비(학자금) ② 의료비  ③ 생활비 ④ 주택관련 자금
⑤ 자동차 구입    ⑥ 내구재 구입 ⑦ 영농자금 ⑧ 사업자금 마련
⑨ 빚 갚음  ⑩ 관혼상제   ⑪ 세금체납  ⑫ 기타            
           
6. 귀 가구의 총 저축액(적금, 예금 및 보험료 등 모두 포함)은 얼마
입니까?   (                 ) 만원
 
  6-1. 저축의 주된 목적은?    1순위   2순위  
        ① 노후대비     ② 질병대비      ③ 주택마련    ④ 자식의 결혼대비  
        ⑤ 자녀교육비     ⑥ 집안에 생길 큰일에 대비해서         
        ⑦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⑧사업자금 마련  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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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마련을 위해 어떤 저축을 하고 계십니까? (     ) 
      ① 청약저축       ② 청약예금      ③ 주택부금      
      ④ 일반저축  ⑤ 기타(계 등) ⑥ 특별히 저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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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부표 1> 수급자․차상위층별 화장실 사용형태
(단위: N,%)
수급자 차상위층 전체
시설형태
 단독사용 427(57.2) 125(71.4) 552(59.9)
 공동사용 318(42.6) 50(28.6) 368(39.9)
 없음 2(0.3) 0(0.0) 2(0.2)
시설종류
수세식 394(53.0) 106(60.6) 550(59.8)
 재래식 350(47.0) 69(39.4) 419(45.6)
<부표 2> 수급자․차상위층별 전 주택에서 이사 이유
(단위: %)
구분 수급자 차상위층 전체
재개발 등으로 철거되어서 8.5 7.1 8.3
이전 주택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18.6 19.2 18.7
소득이 증가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2.2 5.9 2.8
전세, 월세의 인상액을 감당할 수 없어서 27.0 24.5 26.6
가족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해서 8.8 13.3 9.5
결혼 등으로 새로 가정을 꾸려서 3.1 3.4 3.1
소득감소 12.2 6.8 11.3
기타 19.6 19.8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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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수급자․차상위층별 최근 3개월간 항목별 소득현황
(단위: 만원)
구분 수급자 차상위층
근로소득 19.27 35.25
가구주본인 13.05 20.87
가구주외 6.22 14.37
사업소득(순수익) 2.18 4.81
부업소득 0.47 0.49
정부지원금 26.41 2.39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 지원 0.34 0.78
가족, 친지의 생활비 보조 2.96 9.34
총 계 51.63 53.06
<부표 4> 가구주 연령별 저축의 주목적
(단위:%)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노후대비 5.3 7.2 7.8 11.4 17.7 12.4
질병대비 15.8 30.9 30.2 30.0 28.6 29.1
주택자금 15.8 9.3 12.1 11.4 7.8 9.8
자식의 결혼대비 0.0 2.1 1.7 2.9 2.2 2.1
교육비 26.3 19.6 16.4 11.4 3.0 10.9
집안에 생길 큰일에 대비 21.1 25.8 24.1 25.7 25.1 25.0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5.3 3.1 2.6 1.4 0.4 1.7
사업자금 마련 0.0 0.0 0.0 1.4 0.0 0.2
기타 10.5 2.1 5.2 4.3 15.2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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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가구주연령별 소비현황
(단위:%)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식료품비 16.11 25.11 24.48 23.97 15.29 19.48
보건의료비 1.09 4.36 4.39 5.36 3.86 4.10
교육비 8.89 12.11 12.37 7.76 1.41 6.06
주거비(월세,관리비,수선비 포함) 6.70 10.11 8.39 9.15 4.56 6.68
제세공과금 4.70 7.98 7.45 6.07 3.84 5.40
기타 생활비 8.59 13.83 13.36 11.31 7.41 9.94
총 계 46.09 73.51 70.44 63.61 36.38 51.66
<부표 6> 점유형태별 대출금 상환방법
(단위: N,%)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 영구임대 전체
일시불상환 1(2.9) 7(13.2) 2(4.5) 0(0.0) 0(0.0) 11(6.7)
여유시 목돈상환 11(31.4) 13(24.5) 16(36.4) 0(0.0) 13(50.0) 54(33.1)
매달 정액상환 12(34.3) 16(30.2) 10(22.7) 1(50.0) 5(19.2) 45(27.6)
기타 11(31.4) 17(32.1) 16(36.4) 1(50.0) 8(30.8) 53(32.5)
